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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vestigationonNew DirectioninCompensationSystem

ofPersonalInjuryfrom AutomobileAccidents

:TheImplicationofNo-FaultInsuranceSystem

GyuSeong,Cho

DepartmentofLaw,TheGraduateSchool,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Liabilityinsurancesystem which based onthetortsystem currently

appliesinKoreaascompensationsystem tothepersonalinjuriesfrom

automobile accidents,the system requires large sum of time and

expensesin theaspectsofliabilitysettlement,computation ofdamage

amountandproceduresfordamageclaim.  

Alsothiswillleadanissueofsocialequityasitbearslargequantities

ofinnocentvictimsorvictimswhogetnocompensation.Currentsystem

secures damage compensation by combining damage liabilities of

assaulter's illegalaction(a tort)and liability insurance for execution

confirmation.Underthissystem, thevictim premisesdamageliabilityof

assaulterandpassesontheresponsibilitytotheinsurer.Forthisreason

assaulter gets exemption.Firstin the place,there is no insurance

paymentwithoutaskingeitherharmerhasthefaultornotandwefully

dependonillegalactiontheoryforclassifyingmethodsofdamage,range

ofcompensation,computationmethodsofotherdamageamount.Inthe

view ofprocedure,compensationamountconfirmedatthesuitagainst

torthasthestructurallimitationasitsetstheinsuranceamountcovered

standard.



- vii -

Thereforeweneed to understand thedefectsofliability insurance

system inordertoprovidepromptandeffectivecompensationandto

urgentlyadoptasystem freefrom theliabilityinsurancesystem structure

incaseofpersonalinjurycompensationforautomobileaccidentsinthe

future.

Thisdoctoraldissertationviewsontheseveralreformationplanssuch

asintroduction of'The Licensed Insurance'fornew personalinjury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s from materialized and fixed

formationofdamagecompensationamount,Establishmentof(tentatively

named)The Automobile AccidentCompensation Standard Law,and

SocialInsuranceSecuritySystem.Atlast,itassertsdecentralization of

collectivehazardsthatisoneuniquemeritofinsurancesystem,and

preventionofaccidentsbyjointownershipandintroductionofthepure

No-Faultinsurancesystem.ThepureNo-Faultinsurancesystem targets

everyautomobilevictim asobjectofinsurancebenefitsbutitiswithno

connectionwhetherthevictim hasthenegligenceornotanditeliminates

theclaim rightforthedamagecompensationatthesametime.

Thisthesisexaminedseveralwaysfornew personalinjuryreparation

system asbelow.First,Theintroductionofdriver'slicenceinsurance.

Second,standardization ofdamages.Third,Enactmentoflawsforcar

accidentreparation.Forth,Progressivesocialinsurancesecuritysystem.

Eventuallynew personalinjuryreparationsystem shouldbefocusedon

rapidcompensationforvictimsandrestorationtotheoriginalstate.This

thesis suggests actively the introduction ofpure No-Faultinsurance

system which exclude claims for damages entirely. But No-Fault

insurancesystem isnotacceptedyeteventhoughithaslogicalpriority

becausetherearemanyrelativeswhohaveinterestsaboutthisproblem.

Stillnow many peoplethink thataperson'sfaultin car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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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becondemnedbecauseoffairnessandmotivationforprevention

ofcaraccident,butcaraccidentsusuallyoccurbecauseofcombinationof

thousandsofpeopleandenvironmentalcauses.Andtoconclude,itis

notreasonabletoarguefaultresponsibilitybecausecaraccidentscanbe

thoughtanaturalphenomenon.

So,ideal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pure No-Faultinsurance

whichisisolatedfrom pursuingthequestionofaperson'sresponsibility.

ItisnoteasytointroducepureNo-Faultinsurancesystem in Korea

becauseofsystematicand culturalimmaturity,butitisdesirableto

introduceandenforcethepureNo-Faultinsurancesystem inlong-terms

viewpoints.The extentofautomobil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magnified infinitely and bemadecompulsory insuranceto

introduce No-Fault insurance system. Further more, it should be

consideredtoprotecttheassaulter'sinjuryitselfbyforce.

In long-term viewpoint,the securitiesofpersonaldamagesin car

accidentsshouldbeconvertedfrom privateinsurancesystem topublic

insurancesystem suchasindustrialdisasterinsurance.Perfectexclusion

oftortlaw mayraisemassiveresistance,butliabilityinsurancesystem is

improvingconsistentlyinmanycountriesinrelativewithdispersionof

damagesandprotectionofvictims.

So thisthesiscan providevariousimplicationsaboutnew way of

personalinjuryreparationwhichisimpartialandeffectiveinprotection

forvictimsofcar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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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자동차의 운행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교통사

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211,662건으로 사망자수

가 6,166명,부상자수가 335,906명으로 집계1)되고 있어,그에 따른 피해보상

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

차 등록대수는 2008년 9월 기준으로 18,572천대2)에 달하여 사회전반의 자

동차화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이러한 자동차화의 불가

피한 결과로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2005년도 기준으로

약14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이르고,또한 육․해․공 전 분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비용인 14조 3천

억원의 99.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비

용은 359,291,743만원,물적 피해비용은 443,995,048만원,정신적 피해비용

(PGS:Pain,Grief,Suffering)은 529,245,955만원 등의 규모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3)

이와 같은 자동차사고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

고 법규가 제정되고 있으나,실제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운전

자에 대한 사고억제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자동차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1)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내 국가 통계포털 상 ‘전국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현황’자료에서

검색한 자료이나,통계 집적의 한계 상 경찰미신고 교통사고의 경우 통계자료에서 빠져 실제 교통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2008.10.27.자 검색자료임)

2)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내 국가 통계포털 상 ‘전국 자동차등록현황조사’자료에서 검색한

내용으로,승용차가 약12,436천대,화물차가 약3,167천대,승합차가 1,101천대,이륜차가 1,815천대,

특수차가 5,3천여 대로 집계되고 있다.(2008.10.27.자 검색자료임)

3)심재익․유정복,“200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정책연구 2007-05)”,한국교통연구원,2007,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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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자동차보험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매우 컸다고 한다.그것은 배상책임을 기초로 한 자동차배상책임보

험제도가 자동차사고의 억제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기본목표를 제대

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의한 경제적 원상회복이다.둘

째는,사고유발요인의 통제를 통한 사고억제기능이다.이러한 목적을 위하

여 법과 제도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과실책임제도’이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경제적 제도로서 발전한 것이 ‘보험제도’이다.과실

책임제도의 1차적 목적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사고 억제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과실

책임제도를 통한 사고억제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가해자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4)전통적 과실책임제도는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전제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가 운전자의 주의

수준의 함수이며,운전자의 주의수준 자체가 교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행동과학연구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부주의가 교정

가능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인지적 과정(cognitiveprocess)의 산물

인 경우도 적지 않다.이것은 과실책임제도가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적 가

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

그리고 과실책임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로서도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자동차사고는 복잡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

4)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사회에서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반드시 위험회피의 정도

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책임제도의 효율성은 그 전제부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5)Killingley.J.,"SomeErgonomicChallengeforFaultBasedCompensationSystems",Baldwin.R.

ed.,LawandUncertainty,RisksandLegalProcess,NewYork:Kluwer,199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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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위험이기에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책임문제로

파악하는 한 그 효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과실책임제도가 효

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이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과실 산정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거래비용(transactioncost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

지 않는 상태에서 과실책임제도는 위험의 역선택,도덕적 해이,법원판결의

임의성 등에 의하여 비효율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그래서 Keeton과

O'Connell(1965)은 과실책임제도에 의한 보상시스템을 급부의 지연,비효율

성,불공정성으로 특징짓고 있다.과실책임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통렬한 반

성에서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연구되어졌다.

‘과실책임제도’는 사후적인 책임소재의 규명에 의한 피해보상책임의 추궁

과 벌칙에 의한 사고예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반면에 ‘보험제도’는 손

실위험의 사전적(事前的)공동분담(risksharing)에 의한 보상과 요율의 차

별화에 의한 사고예방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위험

이 모든 운전자에게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

서 볼 때는 다수의 공동부담에 의한 보험이 과실책임제도보다 보상을 더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더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6)

자동차책임보험은 과실책임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극복하자는 시도이다.역으로 보험이라는 제도에 책임 제도를 편입시켜 과

실책임제도가 갖는 위험축소나 사고억제의 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7)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제도를 따르고 있지

만,사고 당사자의 확인 등 사고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비용

6)Shavell,S.,"EconomicsAnalysisofAccidentLaw",Cambridge,MA:HavardUniversityPress,

1987,p24.

7)FY2008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1조 2,237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7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의 성장에 따라 73.7%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며,FY2008

은 73.6%로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양성문외 4,“2008년도 보험산

업 전망과 과제”(정책연구자료 2007-6),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2007,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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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력들이 소모되고 있다.이는 자동차사고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이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 제도(liabilitysystem)인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이 갖는 법적 원리 때문이다.8)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보험제도가 효율

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

고,둘째 사고억제장치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고,셋째 외

부불경제(externalities)의 효과적인 내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보험은 그 구조상 가해자측 책임의 소재가 피해자 보상에 불가결한

전제요건이다.가해자 책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일부 책임이 규명되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경제적

으로 부유한 계층은 타격이 적은 반면,저소득계층은 비록 전체적인 사고손

실이 적더라도 한계효용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책임보험은 저소득계층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준다.그 결과 형평성을 훼손하여 사

회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또한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없는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불공평한 제도라고 지

적 받는다.현행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의하면 자기차량의 운전자나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자와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유가족은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한편 공제(deductible)나 공동보험

(coinsurance)과 같이 피보험자의 자기부담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공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

험에 의한 보상은 신속성과 완전성을 결하게 된다.

책임보험제도의 장점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여

가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운전자의 부주의나 무책임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유인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자동차책임보험제

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Dahlby(1987)는 잠재적 가해자들이 과도한 보장을 추구하는

8)책임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사고에 기여한 책임을 규명함으

로써 향후의 사고재발을 억제케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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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과 관련된 손실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

한다.한편 Kunreuther(1978)는 잠재적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고위험을 과소

평가하게 하여 보험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배

상책임능력이 부족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대규모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한 운전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그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Harrington(1994)과 Shavell(1987)은 강제책

임보험의 운전면허 취소위험이 효과적인 주의의무를 유인할 것이라는 전제

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9)

사고억제를 위한 효율적 위험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로부

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적비용(privatecost)으

로 내부화되어야 한다.10)그러나 책임보험은 자동차운전의 사회적 비용을

완전하게 사적비용으로 내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우선 책임보험은 문

자 그대로 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보험보호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책임을 확정할 수 없거나,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사고가 무보험운

전자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경우,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책임보험

에 의한 보상이 어렵게 되는 등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책임보험의 구조적

인 제약은 과실책임제도가 요구하는 책임의 확정이란 절차에서 비롯되는

바,자동차사고의 경우와 관련해서 보면 사회전반의 자동차화의 결과로 책

임의 판단근거가 한층 불명확해지고 있음에도 과실책임제도로 인하여 특정

인의 과실로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문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11)

이 연구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인적사고의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우선

현행 자동차보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과실책임제도(불법행위책임)및 대인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나아가

9)전일수,앞의 논문,7면.

10)Calabresi.G.,"ConcerningCauseandtheLaw ofTorts",UniversityofChicagoLaw Review,

No.43.1975,p37.

11)정병대,“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책임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하여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무과

실화를 중심으로”,보험개발연구(제10권 제3호),1999,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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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책임보험제도의 법적 구조를 탈피하여 자동차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

적인 인신사고 보상을 위해서 새로운 인적손해 보상제도로서 미국에서 점

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No-Fault(무과실)보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문

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12)이미 많은 나라에서 손실분산과 위

험배분 그리고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책임보험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이러한 학문적 조류를 감

안할 때,피해자 보호에 보다 공평타당하고 효율성이 있으며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로 No-Fault보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ㆍ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심각하리만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보

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그 도입을 위하여서는 우선 첫 단계로 새로운

제도의 이론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그래서 기왕

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법적․제도적

틀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

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이 연구에서는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근간이 되

어왔던 과실책임제도(불법행위책임)와 책임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12)사실 가장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알려진 것이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AccidentCompen

sationAct)”으로 이 제도는 종합적인 인적보상제도로서 인신사고에 대해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소송

을 폐지하고,이에 갈음하여 사고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공동체의 책임

(CommunityResponsibility)”으로 하는 통일적 내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피해자(모든

시민)를 구제하고자 는 완전한 형태의 사회보험화를 이룬 제도이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모

든 여건상 그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라,본 논문에서는 내용에 대한 개괄적 언급만 하고 실제로

제도로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의 No-Fault자동차보험제도에 한정해서 연구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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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상세히 검토하고,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이론구성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불법행위법리로 운영되어지고 있

는 책임보험제도와 인적손해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외국의 자동차사고 손해보상제도와 보험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봄으로써,현재의 우리 제도에는 무

엇이 문제이며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

여 보았다.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손해보상제도와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그 세부적인 법률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그리고 새로운 인적손해

보상제도로서 도입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

ㆍ검토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인적사고의 피해자구제를 위해서 기존의 불법행위법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No-Fault자동차보험제

도를 살펴봄으로서,우리나라에서 인적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문제점의 해결과 장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고,연구의 범위도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재의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제도가 다른 사

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

국의 손해배상제도와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

다 객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또한 문헌적 연구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간된 책자나 논문 등의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연구 하였다.

주로 사용된 외국 문헌은 미국과 일본의 것이다.미국의 경우 현재 No-

Fault보험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 제도 및 운영실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연구자가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자동차사고 보상실무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더

해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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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

이상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기술하고

자 한다.제1장의 서론에 이어,제2장에서는 인적손해보상제도에 관한 일반

론으로 인적손해의 개념과 특성,내용과 인적손해를 보상하는 각종 제도의

종류와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주요 외국(영국,미국,

독일,일본,프랑스,중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손해의 배상 및 보상제

도와 책임보험제도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제4장에서는 자동차사

고 손해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제도와 보험제도로 구

분하여 보상제도의 기능과 목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새로운 인적

손해 보상제도로 면허증보험의 도입,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를 통한

개선안,자동차사고 배상기준법(가칭)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피해

자 보상의 실현방안과 새로운 보상제도로서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과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No-Fault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이 논문

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No-Fault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제6장에

서 구체적으로 No-Fault보험제도의 의의와 배경,현황과 특징 및 그 구체

적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이러한 No-Fault보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

입을 함에 있어 그 타당성 여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 새로운 제도로서의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상의 논의를 총괄하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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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적손해 보상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기능과 목표

1.사고발생의 억지(抑止)

전통적인 보상제도인 과실책임제도(불법행위제도)에서는 특히 사고억지기

능이 강조되어 왔다.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발생이라는

제재(制裁)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13)그러나 오늘날에는 불법행위제도에 대해서도 그 억지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는바,우선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유

무가 판단되는 불법행위제도 하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준칙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또한 과실로 인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래 가해자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해행위를 예견하여 미리 회피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더욱이 현재의 불법행위제도는 책임보

험에 의해서 책임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

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배상금 지급을 통한 사고억지기능은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래서 사고발생의 억지는 ‘배

상에 의한 제재(制裁)’라고 하는 간접적 방법이 아닌,형벌이나 행정벌 등의

직접적 규제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2.적정보상

13)GaryT.Schwartz,"AutoNo-Faultand First-Party Insurance:Advantagesand Problems",

SouthernCaliforniaLawReview,2000,p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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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의 경우 무엇이 ‘손실’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예컨

대 의료비 지급은 당연히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원상회복을 위한 마사

지를 비롯해 침술 등의 요법을 시술하는 경우 이것이 손실로서 인정되는가

의 여부는 소위 상당인과관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14)결국

치료를 위한 모든 경비가 손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의 수입이 감소되면 더욱 더 불확정적 요

소가 많아져서 장래의 승급가능성 등이 손실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문제로 되며,위자료 역시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법관의 자유

재량에 의하게 된다.이렇게 손실보상 또는 원상회복에 있어서도 손실을 보

는 방향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여기서 피해자는 보다

큰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무엇이 적정배상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첫째는,전술한 바와 같이 ‘손실’개념이 일의적

(一義的)으로 명확하지 않는데서 유래한다 할 것이다.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자를 구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자

(개인 또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손실에 대해 비용부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와 같이 비

난할 가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액은 다른 경우보다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짐으로써 보상의 적정성이 비용부담자

측의 사정에 의해서도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보상제도의 가장 중요

한 목표라고 하여도 각종의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의 보상내용은 주로 정책

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3.보상의무 이행의 확보

14)Keeton은 적정배상을 요구할 경우(해결에 시간이 걸림),원상회복을 신속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있

으면 적정배상과 원상회복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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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것이 결정되었다 해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 목표는 전술한 적정보상의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고,구체적인 손실보상제도가 만들어질 때에

는 보상재원의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예를 들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제도에 있어서 강제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급부를 확보하기 위

한 수단이라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보상을 위한 자금의 징수와 관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하는가

의 문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실

무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손실의 분배와 분산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손실을 집중

해서 부담할 염려가 없어지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의 손실이 그대로 가해자

에게 전가된다면 이번에는 가해자에게 부담이 집중되게 된다.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손실이 어떤 개인에게 집중해서 부담되게 되면 손실부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부담자가 사회적․경

제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게 된다.이러한 사태

를 피하기 위해 손실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손실을 부담하는 자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데로 다수인에게 손실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누구에게 손실을 부담시키

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및 정의감이 손

실을 인정한 자 사이에 분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

실분산을 억제해서 손실을 특정집단에 배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기준 내지 이유에 의하여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집단을 선정할 것

인가,그래서 그 집단 내에 어떻게 손실분산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이론

상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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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도운영의 효율성

비록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위해 운

영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적절한 보상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보상자금의 징수 및 보상급부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

고 저렴하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도운영 면에 관해서는 전

술한 효율성 외에도 사기적인 보상지급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의 유인이

없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제2절 인적손해보상에 관한 법리

1.인적손해의 개념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의 위법한 손해배상책

임원인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의 개념은 손해배상제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에 기속되어야

한다.물론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으로서 교정적(矯正的)정의와 분배적 정의

가 주장되는바,교정적 정의를 보다 강조한다면 손해전보를 손해배상의 기

본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손해의 개념에 관한 우리의 지배적인 견해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몸젠(Mommsen)이 주창한 ‘차액설’이었는데, 동 견해

는 “이익(Interesse)은 가해사실이 있은 후의 현재의 재산상태와 가해사실이

없었더라면 위 재산상태가 보유하였을 가액(Betrag)과의 차이(Differenz)”를

의미하고,바로 그 ‘이익’이 배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러한 차액설은 손

해배상법의 전보사상(Ausgleichsgedanke)을 기초로 통일적 손해․이익 개

념을 확립하였으나,가정적인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데 문제가 있고,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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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제도가 제재적․예방적 기능을 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기 곤란하고 비

재산적 손해,가정적 인과관계,유아나 가정주부의 일실소득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이러한 차액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범적 손해설’이

주장되었는데,‘규범적 손해론’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며 규범적인 가치판단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손해의 개념을 “법익에 관

하여 받은 불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5)이는 만일 그 가해행위가 없었

더라면 얻게 될 이익인 소극적 손해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이

부담하게 된 비용인 적극적 손해를 합한 것으로 전자에는 상실소득액,휴업

손해 및 기대이익 등이 있다.후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입원비,치료비,간호비,장례비,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다.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

은 미확정 손해는 아직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지 못하며 나중에 그 미확

정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 상태와 가해

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

다.손해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두 가지 견해가 이전부터 대립

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즉 ‘차액설’은 재산상태의 차액이 손해이고

추상적 평가액으로 나타나는 반면,‘평가설’은 피해자가 그의 법익에 대한

손해로 입게 된 불이익이 손해라고 정의하면서,동 설은 차액설이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서는 적당하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15)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적손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의 손해는 민사법상의 손해

개념인 차액설과 동일한 “침해사고 발생 전의 이익 상태와 침해사고 발생 후의 이익 상태의 차이”

로 그 원인 내지 구체적인 물건과 분리된 결과만을 고려한 추상화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심상무,“손해보험자의 책임-체계화를 위한 시론”,월간손해보험(통권 제284호),손해보험협회,1992,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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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주장된 것이다.사실 ‘차액설(소득상실설)’은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

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개개의 소득의 상실(lossofearnings)로

보아 이를 사실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견해이고,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은

소득을 낳게 하는 기초가 되는 인간의 가동능력의 상실(lossofearning

capacity)자체로 보아 이를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견해로서 양설은

그 법적관점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16)

2.인적손해의 특성

전통적 민사책임이론에 의할 때,인적손해는 대칭적 개념인 물적 손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17)

가.금전적 평가의 곤란성

인간가치는 금전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이에 관한 문제는

그 본질상 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철학적 문제이다.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

간은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인이며,그 자신은 재산도

상품도 아니다.그러나 현대의 화폐본위 경제는 인간의 생명,신체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있고,그 방법으

로 통상 그 개인의 ‘예상수입의 자본가치’로 이를 환산하고 있다.그러나 이

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액의 산정이라고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나온 불

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이를 위한 다양한 법 이론이나 논리

가 결코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될 수 없기에 이러한 점에서 인신손

해의 배상문제의 어려움이 연유하게 된다고 본다.

16)김종배,“일실이익의 산출방법과 산정기준 -서울민사지방법원교통부의 재판실무경향을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하),재판자료(제21집),법원행정처,1984,22면.

17)김성태,앞의 논문(인신손해보상에 관한 법 이론의 발전방향),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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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정방식의 복잡성

물적 손해의 경우 그 객체인 물건의 멸실․훼손에 있어서 원칙상 소유자

의 소유이익을 당해 물건의 피해당시의 시장가격(時價)을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18)그러나 다양한 개인차를 가진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입게 되는 인신손해에 있어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처럼 단일한 기준에 의한 손해평가가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그러므로

배상액은 사고당사자,특히 피해자의 사정이 철저히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이른바 소극적 손해의 문제와 과실상계,중간이자 공제,배상청구권자의 범

위 등과 관련하여 물적 손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손해의 지속성

인적 손해는 피해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그 손해를 일회적 배상으

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이 점에서도 인신손해는 물적 손해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피해상태의 영속성 때문에 일단 배상의무를

전부 이행한 연후에 배상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추가적 배상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며,이로 인한 문

제점 때문에 이른바 정기금 배상이론이 제기된다.19)인적 손해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까닭에 종래의 불법행위 제도와 사보험(私保險)제

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는 보상논리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각국에

서 나타나고 있으며,이러한 새로운 대안의 유형은 대부분이 현대사회에 있

어서 전형적인 인적사고유형인 자동차사고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18)통상 물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그 논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즉 단

일한 권리주체의 단일한 이해관계(이른바 피보험이익)를 대상으로,또한 그 객관화된 평가액인 보험

가액을 보상한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671조 참조.

19)김성태,“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 보상제도 연구”,서울대 박사논문,19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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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적손해의 내용

가.서설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끝없이 연결되

는 사슬과 같은 철학적 내지 자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그러한 연쇄를 가

장 합리적인 곳에서 끊어 제한하는 특수한 법률적 인과관계이어야 하고 그

것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이며,결국 배상의무자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20)

인적사고 손해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우선 ‘현실손해설

(소득상실설,차액설)’로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사상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반면에 ‘사상손해설(가동

능력상실설,평가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본다.양설의 차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막론하고 손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데,판례는

양자의 입장이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21)

손해의 형태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기도 하는데,기존의 이

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이 적극적 손해이고,장래의 이익획득이 방해됨

으로써 받는 손실을 소극적 손해라고 한다.또 손해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로 구분하기도 하나 그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스위스 법에서는 대체로 행

동과 발생된 손해결과 사이에 사물의 경과에 비추어 예견가능성 있는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가해사건과 발생된 손해 사이에 법적

상당인과관계에 서지 않는 경우 이를 간접적 손해라고 부른다.그러나 책임

의 영역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통상의 경우 직접․간접손해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우리나라에서의 손해분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이주흥,앞의 책,261-262면.

21)사법연수원,“손해배상소송”,2002,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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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다.왜냐하면 민법 제393조 제1항이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손

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

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인데,무엇이 통상인가 하는

개별적인 구체적 판단은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그 시대,그 사

회의 경제관계,생활양식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

다.22)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

정에 의한 손해이며 그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그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손해의 범위가 결정되면 손해액

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배상방법으로서 금전배상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즉 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손해배상청구권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자는 부상사고의 경우 부상을 입은

피해자 본인이다.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다.상속인은 민법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인데 피상속

인은 임의로 상속인을 지정할 없고,상속인 및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의

하여 정하여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23)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② 직계존속,③ 형제자매,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의 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인

으로 결정된다.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2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

권이 발생하는데 동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에 관하여 공히

22)사법연수원,앞의 책,233면.

23)민법 제1000조 제1항.

24)민법 제10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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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과 상속부정설이 있으나,우리나라의 판례상으로는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의 전신적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하고,25)위자료청구권

은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며,26)유

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27)

고 하여 상속설의 입장에 서고 있다.

4.인적손해보상의 범위

가.재산적 손해

(1)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장례비,변호사비용 등 실제로 지급되는 손해를

말한다.실무적으로는 ① 구조수색비,② 치료비,③ 개호비,④ 장례비,⑤

진단서 및 신체감정비,⑥ 변호사비용,⑦ 기타 물질적․재산상의 피해 등

이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구조수색비’란 예컨대 피해자가 하천

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의 사체 인양비나 유족을 찾는 신문광고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한 실비로서 통상의 손해를 말한다.

‘치료비’란 응급조치비,후송비,진찰료,입원료,투약료,수술비,처치료,

통원비,전원비,퇴원비,간호비 등으로서 치료를 위해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을 말한다.자동차사고환자의 치료비를 보험자가 지불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25)대법원 1973.9.25.선고 73다1100판결.

26)대법원 1966.10.18.선고 66다1335판결.

27)대법원 1969.4.15.선고 69다2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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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다.장래 지

출이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28)와 보조기(상해를 받은 결과 치료기간

의 단축,피해자의 불편 완화,후유장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신체에

착용하는 보장구를 말함)비용도 치료비에 포함된다.

‘개호비’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 중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나

치료 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개호는 대체로 보행․기동․탈착의․배변․체

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그 이외에 산책․일광욕․외출․문화

시설 이용․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다.29)판례는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

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하

고,또한 개호는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30)하고 있다.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

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

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

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

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31)

‘장례비’에 대해서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

정32)하고 있지만 어떤 항목의 비용을 또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이 있는

28)부상을 치료하였으나 남아 있는 질환을 계속 치료하기 위한 비용,흉터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 수술비,물리치료 등을 통한 증상개선비용,증상악화를 방지하

기 위한 비용,항경련제 및 항생제 비용,만성증상으로서의 통증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복용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9)대법원 1990.10.23.선고 90다카15171판결.

30)대법원 1996.12.20.96다41236판결.

31)대법원 1998.12.22.선고 98다467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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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판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

원에 관한 법률’(1999.2.8.법률 제5837호)과 ‘건전가정의례준칙’(1999.8.

31.대통령령 제16544호)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의한 제

한사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에서 배척하고 있다.33)현재 실무상으로는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

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점차 그 금액이 정액

화 되어 통상 300만원 정도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진단서 및 신체감정비’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

의 필수적인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34)그러나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

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된 신체감정비용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비용은 모두 소송비용에 해당하

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

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35)

‘변호사비용’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내의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례상 긍정과 부정의 판례가 대립되어 있다.36)하지만 개정 민사소송법 제

99조와 100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여 그 범위내의 금액은 소송

비용액 상환절차에 따라 상환되도록 하였고,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만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실익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초과비용에

32)대법원 1966.10.11.66다1456판결.

33)대법원 1984.12.11.선고 84다카1125판결,대법원 1982.3.9.선고 81다35판결 등.

34)대법원 1974.11.12.선고 74다483판결.

35)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200판결,대법원 2000.5.12.선고 99다68577판결 등.

36)이를 긍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1973.2.29.선고 71다2622판결로 치료비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용을 당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한 경우이고,부정한 판례는 대

법원 1978.8.22.선고 78다672판결로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는 변호사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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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상여부만이 계속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37)

‘물질적․재산상의 손해’로는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수리비,교환

가치의 감소,감가손해,운휴로 인한 손해,새차를 구입하기까지의 교통비

용,영업 손실 등)등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배상여부 및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따라서 파손품의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수

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대체품의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대체차량 구입

비,등록비 등 공과금,폐차비용 등)내지 교환가격의 감소액,수리가 가능

하더라도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경제적인 수리불능으로서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잔존물

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수리기간 혹은 휴차(休車)기간 중의 손해액(예상수

입액 및 영업상의 이득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운송물이 파손되어 운송

사업자가 운송의뢰인과 승객 등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발생시 그 범위 내

에서는 상법이 적용되므로 그 상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금액이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생명의 침해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이익,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으리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으로서 일실이

익을 말한다.불법행위로 인해 사상한 사람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그 본질론과 관련하여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상실설

(차액설)과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동능력상실설(평

가설)이 대립되고 있다.즉 전자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

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

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이고,후자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

37)김정열외 1인,앞의 책,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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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

법이다.

차액설에 의할 경우에는 무직자,유아 등의 기대수입의 손해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일정한 직업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사고 후에 가득할 소

득(향후소득)의 예측을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평가

설에 의할 경우에는 무직자,유아 등의 사고 당시의 소득이 없으므로 그 기

초소득액을 책정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최근의 판례는

대체로 평가설에 의하여 종전 직업의 소득(사고당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

실율을 곱하는 방식을 주로하고,차액설에 의한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이러한 차액설과 평가설이 반드시 배타적인 개념으로 어느 일방만이 옳

다고 보기는 어렵고,판례 역시 “일실수입액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에

대한 예측이자 전제적 추정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

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차액설과 평가설 어느 입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39)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임금인상,호봉승급,진급,승진 또는 정년 연장 등으로 증가할 경우 그 증

가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0)또 원칙적으로 범법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의 경우,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연소자(유아,어린이,학생 등 미성년자)와 무직자,가정주부의 경

우 장래의 최저 수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임금상당의 수입을 산정하여 일

38)사법연수원,앞의 책,103면.

39)대법원 1990.11.23.선고 90다카21022판결,대법원 1994.4.12.선고 93다52372판결 등.

40)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6761판결;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 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 손해이므

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

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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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고(통상 실무에서는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외국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

내지 취업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국내에서의 취업가

능기간(혹은 체류기간)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

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시41)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일실 이익은 사업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에 한정되

어야 하므로 총 기업수익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의 공헌도에 의한 수

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문제는 그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 즉 이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에 관하여는 대체

로 그 사업체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한 실수입을 기

초로 하는 방법(노무가액설)과 그 사업체의 규모,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

수 상당,즉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대체노동력고용비설)으로 나눌 수

있다.대법원은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 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필요경비,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

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

출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42)하여 후자의

방법에 의한 방법도 긍정하고 있다.실무에서도 사업소득자의 기여도 측정

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41)대법원 1998.9.18.선고 98다25825판결.

42)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10906판결,대법원 1996.2.23.선고 95다1439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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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체고용비는 주로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실무에서 주로 활용

되는 통계소득에 관한 자료로는 ① 노동부가 매년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②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도시 일반 및 기능공 일용임금),③ 농협조사월보(농촌일용임금)등이 있

다.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기간을 가동기간(또

는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이것은 언제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 가능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고용조건 등의 사

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직업,경력,건

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적인 판례43)의 입장이다.결국 정년이 있는 직종(공무원 및 회사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년이 법률이나 인사규정,단체협약 등에 규정

되어 있는 바의 정년까지가 가동연한으로 인정된다.반면 일반 도시일용노

동자,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

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

다.44)

중간이자의 공제(현가가치의 산정)란 “장래의 일정기한(일실수입의 경우

는 가동연한까지,적극적 손해 중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까지의 일정한

손해액을 현재 시점(불법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

의 그 금액을 현재에 받는 것”을 의미한다.이 경우 미리 받음으로 인한 이

자수입(현재로부터 그 미래의 일정시점까지의 이자수입)은 공제되어야 과잉

배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이와 같이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이나

43)대법원 1996.11.29.선고 96다37091판결.

44)대법원 1991.3.27.선고 90다1140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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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을 현재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그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

쯔식 계산법’이 있는데,전자는 단리로 중간이자를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

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정

기금으로 지급45)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

을 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46)

나.비재산적 손해(위자료)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충

격,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말한다.정신적 고통이 금

전에 의하여 완전히 전보될 수는 없으나,민법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금

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민법 제394조)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산정되어 배상될 수밖에 없다.위자료의 본질은 이와 같이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배상설),47)한편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완적 기

능도 가진다.즉 피해자가 일실수입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재산적 손해보전이 불충분한 경우에 위자

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

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우선 첫 번째로 당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충격 등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라도 직접적인 것에 상당하는 것이

어야 한다.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

45)민법 제751조 제2항은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해석상으로는 동 조항을 반드시

정신적 손해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인신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적 손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편집대표 박준

서,“주석 민법(채권각칙8)”,한국사법행정학회,2000,322면.

46)대법원 1992.10.27.선고 91다39368판결.

47)종래 위자료의 본질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제재설)도 있으나,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분화된 근대 법질서 하에서는 수용하기 어

렵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26 -

속․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동조에

열거된 자에 한하여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설(한정설,소수설)48)

과 그 이외의 친족도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일반원칙인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확대인정설,다수설)이 대

립되고 있다.판례는 이를 주의적․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조부모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

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2조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49)50)두 번째로 그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내할 수준을 넘어야 한다.세 번째로 정신적 손해가

적법한 이익(보호법익)의 침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의하

여 결정하며 그 산정근거를 증거에 의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51)그러나 변

론주의와의 관계상 위자료를 청구액 이상으로 인용하는 것은 당사자처분권

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위자료 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에는 제

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과 가해자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피해자

측의 사정으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후유증(노동능력상실정도),치료기

간,과실정도,나이,성별,직업,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위자료 산정에는 위와 같이 참작사유가 다양하여 법관의 개인차에 의하여

재량의 여지가 과다하여 정액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실무에서는 대

48)권용우,“자동차사고의 책임”,사법행정(제30권 제11호),한국사법행정학회,1989,28면;이에 대한

논거로 다수설의 주장과 같이 이해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그리 비통하지도 않은 자

에게 까지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이해를 조절하려는 것인데 손해

배상청구권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가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되며,권리의 개

념이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과 민법 제752조가 간접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

할 때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를 일정한 선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49)대법원 1963.10.31.선고 63다558판결,대법원 1978.9.26.선고 78다1545판결.

50)대법원 1967.12.18.선고 67다2047판결(며느리의 사망에 대한 시어머니의 위자료청구 인정),대법

원 1970.11.24.선고 70다2115판결(형의 상해에 대한 아우들의 위자료청구 인정),대법원 1967.

12.26.선고 67다2460판결(동일호적에 있는 외조부의 위자료청구 인정),대법원 1978.1.17.선고

77다1942판결(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위자료청구 인정).

51)대법원 1988.2.23.선고 87다카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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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원고들 전체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예컨대 전체 6,000만원(사망 또

는 노동능력 100% 상실시)에서 과실비율상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본인 :

배우자 :부모․자녀 :조부모․형제=8:4:2:1)하여 인정하고 있다.52)

제3절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종류와 상호관계

1.서

현대사회에서 자연적,사회적,인위적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제도’,‘사보험(私保險)제도’(특히 책임보험

제도),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먼저 불법행위제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민법 제750조)로서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에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의 손해만을 배상토록 함으로써 가․피해자간

의 이해를 조정하고 아울러 가해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사고

억지기능도 일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53)그러나 동

제도는 근대사회의 합리주의적인 정신을 기초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개

52)2008년 7월1일을 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위자료기준금액 8,000만원×장해율

×(100-과실율×3/5)”의 산식에 의해 정액화하여 인정하고 있다.그동안의 위자료 산정 기준액의 변

화를 살펴보면,1991년 이전에는 2,000만원에서 91년부터는 3,000만원을,1996년부터는 4,000만원을,

1999년부터는 5,000만원을,2007년부터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2008년 6월에 서울중앙지방

법원 교통․산재사고 전담재판부는 내부 간담회를 통해,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사회구

성원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해볼 때 6,000만원도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2008년 7월부터

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정하고,사고발생경위와 가․피해자간의 관계,피해자의 정신

적 고통 등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기준액 8,000만원의 ±20% 범위내에

서 정하도록 했다;http://www.susulaw.com/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인용함(2008.8.17.자 검색)

53)곽윤직,“채권각론”,박영사,2002,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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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쟁에 있어서 개인법적 구제측면만을 강조하고,집단적․사회법적 해결

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려 자동차사고와 같이 동종유형

의 대량적 사고로 야기되는 손해를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공평․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54)그리고 분쟁해결 시

에도 피해자는 종국적으로 재판 및 집행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게 되므

로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임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해자에게 배상자력이 없으면 배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책

임을 사보험(私保險)제도 특히 책임보험에 넘기고 있다.따라서 사회적 위

험도가 높은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도 사회에 분산되어야 하

고 또 피해자의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사보험(私保險)이나 나아가 사회보장

제도가 설치되어야 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제도는 오늘날 고립

된 영역을 벗어나 보험법이나 사회보장법과 연관되어 이해․발전되어 나가

고 있는 실정이다.

2.민사책임제도(특히 불법행위법리)의 현황

가.기본원리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

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구체적으로는 “신체나 인격,재산 혹은 경제적 이익 등에 손해를

야기하는 다른 당사자의 행위 혹은 부작위를 일으키는 사건(even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5)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제도 중,사고와 관련

54)김성태,앞의 논문(인신손해보상에 관한 법 이론의 발전방향),92면.

55)MarshallS.Shapo,"PrinciplesofTortLaw",2thed.,ThomsonWest(ConciseHornbook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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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법(私法)상의 기본제도로서 불법행위법제가 있다.

이는 개인주의 내지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사회활

동 중에 타인에 손해를 가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제도

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행위제도는 사회에서 발생한 손실의 공평․

타당한 배분을 목적으로 인과논리에 입각하고 있다.이로써 결과책임을 인

정하는 고전적 배상관념을 지양하고,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손해만을 배상토록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아울러 행위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사고억지

기능 등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56)

나.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법리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는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

상해야 하는 이른바 완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물론 물적 손해에 있어서

도 완전배상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나,그 범위가 통상 목적물의 시가로 명

확한 편이다.또한 간접손해의 배상여부에 관하여 보면 물적 손해에 있어서

는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배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하며,사용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57)또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상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위자료가 인정될 뿐이며,물적 손해

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이 허용될 뿐이다.58)

2003,p3.

56)김성태,앞의 논문(인신손해보상에 관한 법 이론의 발전방향),91면.

57)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 판례에 잘 나타나 있다.즉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어업용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

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선박의 사고당시의 시가 상당액(약1

억 1천만원)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 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

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약1억 4천만원으로서 그 시가를 넘는 금액임)는 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8.28.선고 88다카30085판결 참조.

58)대법원 2004.3.18.선고 2001다82507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7.2.14.선고 96다36159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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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상의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손해의 경우 그 지속성으로 인하여 일시금

배상 이외에 정기금 배상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으며,우리

민법도 제752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59)이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플레 문제를 어느 한도에서 고려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문제점

불법행위법리는 수세기에 걸친 이론과 법원의 재판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이는 곧 근대사회의 합리주의적 정신을 모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인신손해를 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결코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가 없다.특히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불법행위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첫 번째로 개별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법은 원래 개별적·우발적 사고에 대

한 법적 처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법체계로서 개개의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해결을 시도한다.그리하여 책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손해의 평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법관

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사고와 같이

동종 유형의 대량적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를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공평·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계

약법에 비하여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더 존중된다는 설

명60)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이처럼 손해배상이 일대일의 관계에서

만 이루어지는 결과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개인법적 구제 측면만 강조가

되고,집단적·사회법적 해결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고 마는

59)민법 제752조 제2항;법원은 전항(타인의 신체 등)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 자동차 사고

의 손해배상 소송실무나 보상 실무에서는 정기금배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60)곽윤직,앞의 책,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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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뿐만 아니라 설사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후유

장애자61)로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복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불법행위법제 하에서는 관심사항이 되지 아니한다.62)

두 번째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불법행위법은 행위자의 귀책

사유를 요구한다.그러나 이러한 귀책원리의 근거인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학문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이 일의적·불가변

적 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함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63)이러한 태도는

불법행위법이 손해의 ‘전보’라는 문제 못지않게 그 ‘원인’의 추급에도 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은 그 성질상 ‘과거 지향

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과실개념은 그 정도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유/무’의 문제로 처리됨으로써 사고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64)

세 번째로 불법행위법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손해의 개념,일실수입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월 현실소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기타 직종별 평균임금과 단순 일용근로자

61)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의 장기적인 생계 대책문제(물론 치료비를 제외한 일실수입

배상부분은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쓰이겠지만)는 손해배상법의 관심사가 아니다.

62)김성태,앞의 논문(인신손해보상에 관한 법 이론의 발전방향),92면.

63)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과실은 주의를 한다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

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

하지 못하였다는 심리상태를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에 와

서는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없다.그것은 이러한 고의·과실을 「심리상태」라고 이해하여 그 의

사의 태양에 귀책의 근거를 구하는 것은 현행 민법상의 과실개념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즉,과실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주관적 과실론 또는 구체적 과실론)판단할

것이냐,아니면 평균인 내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객관적 과실론 또는 추상적 과실론)판단할

것이냐 하는 논의이다.그런데 위 양자의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귀책근거가

달라지고,나아가서는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불법행위사상

에 의한 귀책의 근거를 확실히 할 것이 요청되고 귀책의 근거를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이명갑,“과실개념에 대한 판례․학설의 진전과 변용”,대한변호

사협회지(제133호),대한변호사협회,1987,51면.

64)과실은 전부냐 혹은 전무(all-or-nothing)냐 라는 논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의와 경미한 과실도 손

해배상법상으로는 전혀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물론 이러한 귀책사유의 경중이 위자료 등의 산정에

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변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그러므로 과실

의 개념을 단계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rveyMc.Gregor,“PersonalInjury

andDeath”,InternationalEncyclopediaofComparativeLaw,Vol.6,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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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다분히 의제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다.물론

현실적으로 다른 설득력 있는 산정 기준이 없는 한 부득이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결론에는 비현실성 내지 불합리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본다.예컨대 일

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사고 전과 후의 수입을 기계적으로 비교해서 노동능

력의 일부를 상실했지만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다고 판

시65)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 불법행위법상 피해자는 종국적으로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를 거

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데 사실 소송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주도되

는 정식의 절차로서 분쟁해결 방법 가운데서 가장 신중하고 엄격한 제도인

반면,역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급박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신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과정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66)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불법

행위제도는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는 결코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은 분

명하다 할 것이다.소송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일단 적(敵)으로 간주하고

최대한의 공격과 방어를 벌이는 이른바 대심구조(對審構造:adversary

system)라는 특징을 가진다.현실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이 소송을 통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인신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상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소송에 소요되는 재원도

결국은 손해배상재원의 일부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간명한 절차를

예정한 제도에 비하여 이러한 손해배상제도는 효율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

65)종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차액설의 입장에 있었다(대법원 1980.9.30.선고 79다1796판결,1982.

1.26.선고 80다2953판결 등).하지만 대법원 1986.3.25.선고 85다카538판결부터는 평가설의

입장도 취하게 되었고,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반드시 어느 한 쪽만이 정당

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차액설과 평가설 어느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

고 있다(대법원 1990.11.23.선고 90다카21022판결 등).

66)물론 소송제도의 이러한 속성이 곧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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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 않을 수 없다.67)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법에 의한 피해자

의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만일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자력이 없으면 아

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할 것이다.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불법행위법상

입증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책임보험 등 다른 사법적

보상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보상기능을 사실상 사보험(私保險)등에 이관하

는 경향이 있다.

3.사보험(私保險)제도(특히 책임보험)

사보험(私保險)제도,특히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

정한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책임보험은 손

해보험의 일종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의 위

험을 같은 종류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제도이다.동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주체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사고발생 시에 자기책임의 원리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

러한 책임보험은 초기에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강제보험

으로 발전하였으며,손해전보를 위한 책임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

인가의 문제는 각국의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동 제도는 보험단체의 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私保

險)회사가 맡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 또는 일정한 금전적 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종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사보험(私保險)은 원칙상 임의계약의 형식을 취하며 전체적으로는

수지상등의 원칙을,개별적으로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기에 사보험(私保險)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주체의 안

67)김성태,“불법행위법의 이데올로기적 조명”,사법연구 제2집,삼영사,1988,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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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사고발생 시에 자기책임의 원리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연대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68)즉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

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연금보험,건강보험 등이 그 예이다.동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 가해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는 불법행위제도나 가해자가 보험료를 종국

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보험제도 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보험으로써 19세기말 독일에서 성립한 이래 주요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성이 특히 강조되므로 그 주요한 특

징을 살펴보면,보험관계가 사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일정범위의 국

민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설정되며 개인의 임의탈퇴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이른바 Lexis원

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는 이른바 가득능력(稼得能力)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는 점,다시 말해 보험료가 가입자 개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점,그리고 많은 경우에 국가가 보험사업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 구별이 된다.69)

68)이홍욱․김세돈,“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보상제도의 발전방향”,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2003,

241면.

69)김성태,앞의 논문(인신손해보상에 관한 법 이론의 발전방향),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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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상호관계

위에서 불법행위제도와 사보험(私保險)(특히 책임보험제도)제도 및 사회

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들 3자는 성립의 역

사적 배경과 제도적 목적이 서로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보상체계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론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아래에서는 그 주요한 점을 간단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비록 위 3개의 제도는 서로 다른 법리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의 보상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70)

가.불법행위제도와 사보험(私保險)

사보험(私保險)특히 책임보험은 불법행위책임의 약점을 보완해준다는 데

그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즉 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책임원칙과 그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법과 책임보험제도는 인적손해를 전보하는 하나의 주요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 기초개념이나 논리가 후자에 상당히 원용되고 있

다.예컨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인과관계,손해액 산정 등에서 일단

전자가 기준이 되고 있어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책임은 원칙상 손해배상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책임보험은 그동안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 책임을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시켜 그 위험을 사회적으

로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정착되었다.그러나 불법

행위책임은 책임보험이 더욱 발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감으로 인하여 그 성

격 자체가 크게 변화되었다.민사책임법리와 사보험(私保險)(특히 책임보험)

70)한창희,“보험계약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영미법을 중심으로”.서울대 석사논문,1985,4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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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전자가 기초개념이나 논리가 후자에 상당히 원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컨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71),

손해액 산정 등에서 일단 전자가 기준이 된다.또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이득금지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특히 청

구권 대위)제도를 두고 있는데,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양 제도는 연결점을

갖게 된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선 물적 손해의 경우 민사책임론에서는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손해보험에서는 상당한 특칙을 두고 있는 점,예컨대 상법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규정,상법 제676조의 1항(손해액의 산정기준)및 2

항(손해산정비용의 보험자 부담)규정,상법 제680조(손해방지비용의 보험자

부담)규정,그리고 상법 제720조(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

비용의 부담)등이 그러하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책임은 원칙상 민사손해배상원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위에서 지적된 민사책임법상의 문제점이 그대로 책임보험에 유입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사보험과 사회보험제도

양 제도는 원칙적으로 그 이념적 기반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들이지만

긴밀한 상호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상호간의

협조와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따라서 사회연대적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대량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사보험(私保險)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칙상 양자는 그 이념적 기반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임을 알

수 있고,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와 사보험 내지 민영

71)그러나 인과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보험계약법상의 인과관계 개념과 통상의 민사책임법상의 인과관

계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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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먼저 양자의 ‘대립저해론

(對立沮害論)’으로서 전자의 발달은 민영보험의 발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는 입장이다.또 하나는 양자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전자의 확충은 후

자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과 사회보장과 민영보험은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양자의 병존은 시대적 요청으로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양

자가 상호 대립․저해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공존․공영하는 관계라고 인식

하는 입장이 있다.72)양자가 그 성격상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

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긴밀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점

을 감안할 때,위 마지막 제3설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협조와 균형발전을 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이른바 복지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고복지정책에 따른 고 부담으로 국가는 재정적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

고 더욱이 사회가 성숙․다양화함에 따라 국민 각자의 가치관이나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국가는 최저한도의 보장역할만

을 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

는 민영보험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이라 생각된다.73)아울러 공영보험의 확충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특히 해당 보험의 기술적 측면이나 재해통계 등의

충분한 검증과 나아가 운영상의 효율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사회 연대적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큰 보험에 있어서는 당사

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당해 사보험(私保險)에

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차책임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이러한 한도에서는 사보험

(私保險)에도 사회적 이념이 수용됨을 알 수 있다.74)또한 사보험(私保險)

72)곽봉환,“사회보장제도와 민영보험의 역할”,보험조사월보(제67호),1983,6면.

73)곽봉환,앞의 논문,30-31면.

74)이러한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서 후술할 인신손해에 관한 제도개혁론과 관련하여 크게

는 사보험의 틀을 허물지 않고 사회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인신손해의 보상 문제를 완전

히 사회보험방식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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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는 사회보험의 보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예컨대 종업

원의 퇴직보험과 근재보험 등이 그것이다.

다.사회보험제도와 불법행위제도

사회보험 그중 특히 산재보험은 그 보험급부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

법리를 지양한 보상법리가 적용되지만,그 한도를 넘는 부분의 최종처리(精

算)에는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되고 있다.이것은 동 법리가 인적손해의 보상

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새로운 인적손해

보상제도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동 법리를 완전히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다.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결합

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를 전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정도로 발전

하고 있다.사회보험과 민사책임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 이

에 관한 많은 논점이 있지만 먼저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보상의 성격을 둘

러싸고 그것이 민사책임법상의 배상의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가 크게 다투

어 진다.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종래의 영미법상으로는 민사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

상과 사회보험 등 여타의 보상은 연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중복청구를 인

정하는 이른바 ‘collateralsourcerule’75)을 채택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이를

점차 부인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76)에 의하

여 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 간에 교섭관계가 발

생하게 된다.

75)TheCollateralsourcerule,orcollateralsourcedoctrine,isacommonlawruleofevidencethat

prohibitstheadmissionattrialevidencethatavictim'sdamageswereorwillbecompensated

from somesourceofcompensationotherthanthedamagesawardedagainsttheDefendant.For

example,inapersonalinjuryaction,evidencethatthePlaintiff'smedicalbillswerepaidby

medicalinsurance.;EdwardL.Lascher,Jr.&MichaelR.Powers,"TheEconomicsandPoliticsof

ChoiceNo-FaultInsurance",KluwerAcademicPublishers,2001,p9.

76)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

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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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번 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자동차사고 손해 및 보상제도에 대하여 개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세계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

해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자동차 손

해배상법리도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에서 벗어나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고

있고,배상책임보험은 그 성격을 상해보험화 하여 피해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과실책임의 범위

를 넓히거나,입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만일 가해

자가 배상자력이 없는 운전자라면 배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무

과실책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77)이에 따라 무자력(無資力)인 가해

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자

동차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이

에 세계 각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지급능력의 부족에 대비

하고,피해자의 인적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법률로써 자동차책임보험에의 가

입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예로는 1914년 4월 7일에 스위스의 다수

의 주가 체결한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에 대한 통일규정에 관한 협정 제

11조가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의 선구가 되었고,북구국가(北歐國家)들도 자동

차사고에 대한 책임의 강화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강제책임보험제도를 실시

하여 그 선도적 구실을 담당하였다.자동차강제책임보험을 실시한 유럽국가

들을 살펴보면 1919년에 덴마크를 시작으로,1925년에는 핀란드,1929년에

스웨덴,1930년에 오스트리아,1931년에 잉글랜드,1933년에 룩셈부르크,

1934년에 아일랜드,1935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순서로 실시하게 되었

다.78)여기서는 이상의 국가들은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자동

77)김성태,"불법행위법리와 보험제도-불법행위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경희법학(제18권 제

1호),1983,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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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책임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영국과 미국,독일,일본,프랑스

와 우리와 이웃한 나라로 현재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

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리와 자동차책임

보험제도의 발생과 현황 등에 관해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

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영국

1.손해배상법리

영국에서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TortLiability)

의 기본 법리는 전통적인 관습법(CommonLaw)에 의거한 과실책임주의 원

칙으로,이는 다른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즉 영국의 과실책임 개념은 유럽이나 일본,한국과 같은 대

륙법계 국가에서의 과실책임과는 다른 엄격책임원칙이 지배하고 있고,영미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기여과실(ContributoryNegligence)'79)로서 피해자

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주지하다

시피 영국은 성문법체계가 아니라 불문법체계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

78)양승규,“자동차강제책임보험의 이론과 실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중심으로”,법학특별호(제2

권),서울대학교,1972,164면.

79)이는 무과실책임 원리의 비효율을 막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 사고기대비용(PL)이

100만원이고 피해자의 사고방지비용(B)이 4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면,피해자의 기여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이다.반대로 사고기대비용(PL)이 사고방지비용(B)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고방지노력을 하지 아니하

여도 기여과실이 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기대비용(PL)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기여과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수준만을 높이려 하지 행위수준을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 이론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채용하기에

는 매우 조잡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그 비판도 만만치 않다.즉 90%이상의 과실이 있는 불법

행위자가 피해자의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심각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김학선,“손해사정이론 강의(제2판)”,도서출판 로이즈,2007,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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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동차손해배상제도 역시 판례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근대적인 불법행

위이론이 형성되기 이전인 19세기 초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

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이는

해상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자기선박의 잘못이 인정

되면 누가 운항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가,운항책임자와 소유자간에 어떤 관

계가 있는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상법이론의 영향을 강력

히 받았기 때문이다.80)그러나 점차 불법행위이론이 정비됨에 따라 선주는

과실 있는 피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그 영향으로

자동차사고에 있어서도 1840년대에는 운전자와 소유자 간에 피용자와 사용

자의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운전상 과실에 대하여 대위책임

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1940년대에는 운전자가 피용자는 아닐지

라도 소유자로부터 일이나 의무의 위임을 받아 그의 사업이나 목적을 위하

여 운행을 한 경우 운전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보아 역시 소유자의 대

위책임이 발생된다는 원칙이 세워져,운전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운전

하는 경우라도 일이나 의무의 위임을 받은 일이 없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81)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은 소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유리하나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사고를 당한 제3자

의 보호는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었다.즉 영국의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자

는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증서나 담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82)하고 있으며,그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

80)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편,“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한국사법행

정학회,2005,24면.

81)이보환,“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육법사,1990,608면.

82)영국의 도로교통법(RoadTrafficAct)제143조 참조

RoadTrafficAct143조(1988):Usersofmotorvehiclestobeinsuredorsecuredagainstthird-party

risks

(1)SubjecttotheprovisionsofthisPartofthisAct-

(a)apersonmustnotuseamotorvehicleonaroadunlessthereisinforceinrelationtothe

useofthevehiclebythatpersonsuchapolicyofinsuranceorsuchasecurityin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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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리고 동 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시키는 사상(死傷)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규정83)하여 인적

ofthirdpartyrisksascomplieswiththerequirementsofthisPartofthisAct,and

(b)apersonmustnotcauseorpermitanyotherpersontouseamotorvehicleonaroad

unlessthereisinforceinrelationtotheuseofthevehiclebythatotherpersonsucha

policyofinsuranceorsuchasecurityinrespectofthirdpartyrisksascomplieswiththe

requirementsofthisPartofthisAct.

(2)Ifapersonactsincontraventionofsubsection(1)aboveheisguiltyofanoffence.

(3)Apersonchargedwithusingamotorvehicleincontraventionofthissectionshallnotbe

convictedifheproves-

(a)thatthevehicledidnotbelongtohim andwasnotinhispossessionunderacontractof

hiringorofloan,

(b)thathewasusingthevehicleinthecourseofhisemployment,and

(c)thatheneitherknewnorhadreasontobelievethattherewasnotinforceinrelationto

thevehiclesuchapolicyofinsuranceorsecurityasismentionedinsubsection(1)above.

(4)ThisPartofthisActdoesnotapplytoinvalidcarriages.

83)영국의 도로교통법(RoadTrafficAct)제145조 참조

RoadTrafficAct145조(1988):Requirementsinrespectofpoliciesofinsurance

(1)InordertocomplywiththerequirementsofthisPartofthisAct,apolicyofinsurance

mustsatisfythefollowingconditions.

(2)Thepolicymustbeissuedbyanauthorizedinsurer.

(3)Subjecttosubsection(4)below,thepolicy-

(a)mustinsuresuchperson,personsorclassesofpersonsasmaybespecifiedinthepolicy

inrespectofanyliabilitywhichmaybeincurredbyhim orthem inrespectofthedeath

oforbodilyinjurytoanypersonordamagetopropertycausedby,orarisingoutof,the

useofthevehicleonaroadinGreatBritain,and

(b)mustinsurehim orthem inrespectofanyliabilitywhichmaybeincurredbyhim or

them inrespectoftheuseofthevehicleandofanytrailer,whetherornotcoupled,in

theterritoryotherthanGreatBritainandGibraltarofeachofthememberStatesofthe

Communitiesaccordingtothelawoncompulsoryinsuranceagainstcivilliabilityinrespect

oftheuseofvehiclesoftheStatewheretheliabilitymaybeincurred,and

(c)mustalsoinsurehim orthem inrespectofanyliabilitywhichmaybeincurredbyhim or

them undertheprovisionsofthisPartofthisActrelatingtopaymentforemergency

treatment.

(4)Thepolicyshallnot,byvirtueofsubsection(3)(a)above,berequired-

(a)tocoverliabilityin respectofthedeath,arisingoutofand in thecourseofhis

employment,ofapersonintheemploymentofapersoninsuredbythepolicyorof

bodilyinjurysustained by such aperson arising outofand in thecourseofhis

employment,or

(b)toprovideinsuranceofmorethan£250,000inrespectofallsuchliabilitiesasmaybe

incurredinrespectofdamagetopropertycausedby,orarisingoutof,anyoneaccident

involvingthevehicle,or

(c)tocoverliabilityinrespectofdamagetothevehicle,or

(d)tocoverliabilityinrespectofdamagetogoodscarriedforhireorrewardinoronthe

vehicleorinoronanytrailer(whetherornotcoupled)drawnbythevehicl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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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만을 강제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보험금

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제3자의 인적손해에 관한 보험은 전액 완전보험

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이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으로써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제하고 보험계약의 취소,

해제,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전혀 보

험가입이 안된 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사실상 배상의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자협회(M.I.B:MotorInsurer'sBureau)’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나아가 보험가입자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함으로써 동인의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청산인의 관리 하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는 일부만을 변제받게 됨

으로써 입는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TheThirdParty’sRightsagainstInsurersAct)‘이 제정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보험금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며 이와 같은 피

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보험계약규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더 나아가

서 피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한 후에는 파산 또는 해산의 개시 후 피보험자

와 보험자가 체결한 합의․피보험자의 권리포기․권리양도 및 기타 처분이

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

(e)tocoveranyliabilityofapersoninrespectofdamagetopropertyinhiscustodyor

underhiscontrol,or

(f)tocoveranycontractualliability.

(5)InthisPartofthisAct“authorizedinsurer”meansapersonorbodyofpersonscarrying

on insurancebusinesswithin Group 2in PartIIofSchedule2tothe[1982c.50.]

InsuranceCompaniesAct1982andbeingamemberoftheMotorInsurers'Bureau (a

companylimitedbyguaranteeandincorporatedunderthe[1929c.23.]CompaniesAct

1929on14thJune1946).

(6)IfanypersonorbodyofpersonsceasestobeamemberoftheMotorInsurers'Bureau, that

personorbodyshallnotbyvirtueofthatceasetobetreatedasanauthorizedinsurerforthe

purposesofthisPartofthisAct-

(a)inrelationtoanypolicyissuedbytheinsurerbeforeceasingtobesuchamember,or

(b)inrelationtoanyobligation(whetherarisingbeforeoraftertheinsurerceasedtobe

suchamember)whichtheinsurermaybecalledupontomeetunderorinconsequenceof

any such policy orundersection 157ofthisActby virtueofmaking apaymentin

pursuanceofsuchan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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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84)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영국에서 책임보험의 근거법규는 ‘도로교통법(RoadTrafficAct)’이다.제1

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자동

차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1930년에 제정되고 1931년 1월부터 시행

된 법이다.동 법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의

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대인배상책임

이 담보되도록 되어 있고,보상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배상책임을 지

며,소송비용까지 담보되고,일반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사유지 내에서의 사

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특징이 있다.또한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한 인신

사고에 대해 사회보험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영국에서는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회보험기관이

대위취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85)아울러 뺑소니 차량과 무보험차량에 의

한 사고에 대한 보장기구로서 ‘자동차보험자협회(M.I.B.)’86)라고 하는 기관

84)고명식,“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I)”,부산대 법학연구(제30권 제1호),부산대 법

학연구소,1988,394면.

85)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자동차보험론,1985,303면.

86)자동차보험자협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동 협회는 1964년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단체로 영국 내의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이에 가입하고 있는데,현재 동 협회에 의한 배상은 1972

년 환경청과 동 협회 사이에 맺어진 두 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먼저 무보험운전자에

의한 피해자의 배상을 위한 합의(TheAgreementforCompensationofVictimsofUninsured

Drivers)는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피해자가 7일 이내에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회가 배상을 받게 해주거나 직접 배상을 해준다는 내용인데,다만 사

상자가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승차한 사람으로서 사고차량이 소유자나 기타 합법적인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운행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그러나 피해자가 승차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

고 믿었거나 믿을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예외이다),또는 강제보험의 대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보험계약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그 운전자가 사상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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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특정

한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자동차보험자협회

(M.I.B.)’에 청구할 수 있으며,동 협회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설

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관여하고 있어 사회보장적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책임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첫째

강제보험이라는 것과,둘째 최고보험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셋째 자동차사

고의 피해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아울러 대인배상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과실책임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어 무과실제도

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방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영국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책임보험은 1870년에 일반

책임(운전자)보험으로 등장하여,1875년에 설립된 Warden사에 의하여 인수

되었으며,제3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대물배상책임만을 담보하였

다.87)

한편 영국에서는 자동차와 도로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증가

하게 되었고,그 결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한 자가

발생하게 되었고,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1930년도부터 ‘도로교통법(RoadTrafficAct)’

에 의하여 강제적 책임보험이 실시되었다.88)

한 때에는 동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운전자에 의한 피해자의 배상을 위한 합의(The Agreementfor

CompensationofVictimsofUntracedDrivers)는 소위 뺑소니 교통사고와 같이 추적할 수 없는 자

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로서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무기로 사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동 협회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단 무단운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승객이나 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인 승객 등은 위의 양 합의에 의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87)W.A.Dinsdale,“HistoryofAccidentalInsuranceinGrateBritain”,Stone& CoxCo.,1954,

p197.;임충희,“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법리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1990,19면.

88)이 보험은 제3자 자동차보험(Third-PartyMotorInsuranc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일반책임보험과

제3자 자동차보험은 같은 의미이지만,전자는 일반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으며,후자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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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의보험

영국의 자동차보험증권은 자가용자동차보험과 상업용자동차보험 및 이륜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그 보상기준과 담보내용은 대동소이하다.대표

적인 자가용자동차보험의 각 담보종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우선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LiabilityPolicy)’으로서,첫째 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및 소송비용을 담보하며,특이한 것은 탑승자의 손해

배상담보와 고용주 및 동료의 손해배상담보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전자는

예를 들어 탑승자가 차의 문을 열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탑승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동 보험에서 담보한다.

후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자(예컨대 소유자 또는 동료)가 부

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유자 책

임89)과 같은 것으로서,보유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는 영미법의 불법행위

에 관한 법리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동 담보조항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제3자 배상책임보험․화재․도난위험담보’로 이

는 앞의 “제3자 배상책임담보”에 도난과 화재 위험이 부가된 것이다.셋째

‘포괄위험보험(ComprehensivePolicy)’으로서 앞의 배상책임보험에 차량위

험과 상해,기타 상업용 자동차보험 및 이륜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도 자가

용 자동차보험과 대동소이하다.이와 같이 엄격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지만,피해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ServiceSystem:N.H.S.S.)’로부터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또한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로부터 일정액의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자동차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9)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고,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임차인과 운수업자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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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1.손해배상법리

미국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속하는데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원고 측에서 가해자인 피고의 과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90)이때 차량의 사용과 관련한 과실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관한

배심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차량의 적절한 관리 여부,운전 시 상당한

주의 여부,과속 운전이라는 여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행위자에

대한 유죄평결과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다.그러나 차량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에 관한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자기 이외의

자의 자동차사용에 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배상책임이 확장된다.다만

미국에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소송 전 화해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설사 제소가 된 후라도 심리개시 전에 화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의 자동차 사고시의 손해배상문제는 자동차의 구조 내지 부품의 흠결로 인

해서 유발되어진 제조물책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작고 있다는 점인데,과실

여부의 판단과 아울러 사고가 제조물의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의 여부

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91)

90)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망라하여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즉 전통적인 과실책

임주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정의 또는 도덕적인 책임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므

로,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사고손해배상제도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인데,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사츄세츠주에서 1970년 무과실보험제도(No-Fault

InsuranceSystem)를 제정법으로 채택하여 1971년부터 발효시킨 이후 최근에는 절반 이상의 주에서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무과실보험제도는 인적 손해와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있

는 당사자의 보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오히려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청

구자 자신의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주장하는 자동차보험형태를 말한다;유승훈,"자동차사고와 손

해배상(III)",진원사,2003,45면.

91)유승훈,앞의 책,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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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리이론과 관련하여 영미법상의 대리제도는 사실행위인 불법행위

에도 적용되어 운전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 ‘대리법리

(law ofagency)’에 의해 운전자의 과실을 소유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몇몇 주에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타인의 과실

에 기인하는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대위책임(vicariousliability)’에 관한 제정법을 두고 있다.한편 자녀의 운

전에 대한 친권자의 배상책임을 이른바 ‘가족차량의 법리(family car

doctrine)’에 입각한 판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친권자는 가

족을 위하여 식량,의류,주거 및 교통의 공급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목

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법적으로 책

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92)

다음으로 ‘조합이론’에 의하여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이는 2인

이상이 상용여행 등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

생하여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공동이용자가 상호간에는 조합관계가

생긴다고 보아,피해를 당한 제3자는 그 공동이용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단순한 사교 관계에는 이 이론에 의

한 과실의 대위책임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본다.9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사상의 전통이 강한 미

국에서는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주가 많아서,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가운데는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재산손실을 회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전자에게 배상 자력이 없어 제대로 그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가 의외로 많다.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된 것이 ‘배상자력법(Financial

ResponsibilityLaw)’이다.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법률의 전형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무모한 운전 또는 속도위

반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는 다음 3년 동안 일으

92)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편,앞의 책,27면.

93)김정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서울대 석사논문,199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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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 배상자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증

명은 통상 책임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현금이나 특정유가증권 및 보

증보험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둘째 신체손해 또는 최저재산손해를 초래할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자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

출될 때까지 면허 및 차량의 등록이 중단된다.94)

그러나 위와 같은 ‘배상자력법’은 소위 뺑소니 차량사고,미등록차량이나

도난차량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이 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일부 주에서는 ‘불이행배상판결기금제도(UnsatisfiedJudgement

Fund)’95)나 ‘무보험운전자위험담보제도(Uninsured MotoristsCoverage)’가

실시되고 있다.전자는 자동차의 등록 시 또는 운전면허의 발행이나 갱신

시 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하거나,주 내의 자동차보험업자들로부터 계약액

총액의 일정비율로 할당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배상책임법에 의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기금으로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후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데,피보험자와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 차량의 승객

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

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하여 주는 제도이다.근래에는 법률을 통하여 보

험계약체결 시에 ‘무보험운전자위험담보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주도 있다.96)

끝으로 미국에서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본원리는 과실책임

주의이지만 피해자 측에게도 손해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기여과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들도

있다.그러나 미국의 손해배상제도는 아주 엄격하여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

94)김성태,“미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의 사법적 처리”,경희법학(제19권 제1호),1984,67면.

95)현재 Michigan,NewJersey,NewYork,NorthDakota등 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주정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된다.대인사고의 경우에 관한 이 기

금의 한도액은 법정책임 한도액과 같다;서영길외 1,“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

한 연구-자동차보험 무보험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보험연구원,1997,47면.

96)고명식,앞의 논문(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I),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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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제가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이 잔존

해 있고,변호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소송건수의 현저한 증가로 오히려 피해

자 보호에 미비한 점들이 많아,최근에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피해

자를 구제하는 No-Fault보험제도나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과실정도를

비교하여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비교과실(ComparativeNegligence)제도’97)

를 채택하는 주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에서의 책임보험의 시초

는 1885년 Alabama주에서 제정된 ‘사용자책임법(TheEmployer'sLiability

Act)’이며,이후 각 주에서 여러 입법들이 출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

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서는 1927년 1월 1일부터 매사츄세츠주에서 강제책임보험법이 발효되어 자

동차책임보험이 실시되었다.동 법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ofinsurance)’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자동

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하도록 허

락한 자는 100달러 내지 500달러의 과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8)그리고 뉴욕주에서는 1957년 2월부터 모든 자동차소유자

에게 일정한 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1958년에 뉴욕주와 유사한 자동차강제책임보험제도를 채택하였

다.99)그 외의 주에서는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배상자력을 갖출 것을 권장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 ‘배상자력법’으로써 자동차사고에 대처하여왔다.100)

노스코타주에서는 1947년 ‘배상자력법’을 보완하여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불이행배상판결기금’101)

97)우리나라의 과실상계제도와 비슷하며,이러한 비교과실의 개념 및 운영방법은 각 주(주)별로 상이

하다.즉 이 비교과실의 원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기여과실’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 된다;김학선,앞의 책,333-334면.

98)양승규,앞의 논문(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의 이론과 실제),165면;임충희,앞의 논문,16면.

99)이 보험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3개주에서는 다른 주보다도 배상청구가 많았던 점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100)일정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든지,아니면

배상에 충분한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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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였는데,그 뒤에 메릴랜드,뉴저지,미시간,뉴욕주에서도 이 기금

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강제보험

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요구하고 있

으나,피해자구제를 위한 배상자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에 의한 획일적

인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미국인의 기질상 부합되지 아니하여 강

제보험을 위한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고 임의보험에서 포괄하여 담보하고

있다.다만 간접적으로 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배상자력법’을 제정하고

있다.102)‘배상자력법’은 자동차사고에 관계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

자103)는 그 사고에 관하여 보험(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현금,

국채의 공탁도 가능하다)에 의해 소정의 배상자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증명을 못하는 자는 자동차의 등록과 운전면허를 정지

당한다.더욱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

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장래(보통 3년간)사고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하

여 위와 같은 배상자력증명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은 법 하에서는 사고

또는 특정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이 무

조건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을 취한 결과 자동

101)동 기금은 거주자인 자동차소유자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와 비가입자 쌍방에 대한 부과금

(Assessment)에 의하여 유지되나,주의 주민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및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이 수급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다.

102)김광국,"자동차보험론",전주대학교출판부,2001,250면.

103)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느 쪽인가를 물문하고 또 과실의 소재를 묻지 않으며,여기서 자동차사고

라 함은 경미한 것은 제외되고 인신사고 또는 일정액 이상의 물적손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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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자의 약 75% 내지 90%의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104)

메사츄세츠주에서는 1927년 1월에 미국 최초의 강제배상보험제도를 도입

하였고,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 강제형인 ‘Security-

Proof방식’105)으로 불리는 ‘배상자력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으며,또

1971년 매사츄세츠주가 미국 최초로 ‘No-Fault법’을 제정함에 따라 ‘No-

Fault보험’106)의 강제화를 도모하는 주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22개주가 채

택하고 있다.이 경우 ‘No-Fault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가해

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법리에 따른 책임은 면제가 되며,피해의 정도

가 법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해자의 소권(訴權)이 제한되어 위자료 청구만을

위한 소제기가 불가능하다.또한 No-Fault자동차보험법에 의하여 자동차보

험금이 사회보장급부나 산재보험급부로 선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며,따라서 사회보장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부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107)

나.임의보험

미국의 현행 자동차보험에는 개인승용차보험(PAP:PersonalAutomobile

104)H.A.L.Cockerell& G.M.Dickinson,"MotorInsuranceandTheConsumer",Woodhead-

Faulkner,1980,p140.

105)Security-Proof방식의 ‘배상자력법’하에서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금액 결정시의 지급담보

로서 보증금,보증증권,유가증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리 배상자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

으로 미리 배상자력의 준비를 반드시 담보하여 두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실질적으로는

보험에의 가입을 간접강제하고 있어 강제보험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106)미국의 No-Fault보험은 가해자의 과실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신체사고의 피해자에게 본인이 가

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를 취

하고 있는 제도이다.동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가족,당해 자동차의 동승자 동승자나

허락운전자 또는 그 자동차에 접촉 되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일정액까지의 경제적 손해에 대

하여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 No-Fault보험으로부터 직접 보

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107) 손해보험협회 기획부,“미국자동차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소고”,월간손해보험(통권 제

239호),대한손해보험협회,1988,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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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사업용승용차보험(BAP:BusinessAutomobilePolicy),가족자동차

보험(FAP:Family AutomobilePolicy),특별포괄자동차보험(SAP:Special

AutomobilePolicy)의 4가지종류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우선 개인승용차

보험(PAP)은 1977년에 ‘I.S.O.(InsuranceServiceOffice)’에 의하여 개발․보

급되어 현재까지 대다수의 주가 가족자동차보험(FAP)과 특별포괄자동차보

험(SAP)을 대신하여 이 개인승용차보험(PAP)을 표준증권으로 사용하고 있

다.PAP는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FAP의 담보내용을 축소 제

한하여 보험가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BAP는 화물자동차와

법인소유 승용차,대중교통자동차(버스와 택시 등)를 대상으로 1978년에 개

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FAP는 자가용을 중심으로 한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일반가정에 있어서 일상의 자동차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108)

미국의 자동차보험은 현재 PAP와 BAP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그중

수입보험료의 절대를 차지하고 있는 PAP의 담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배상책임담보와 의료비담보,무보험운전자담보,차량손해담보를

기본담보(BasicCoverage)로 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첫째 배상책임담보

(PartA:LiabilityCoverage)는 대인 및 대물배상담보가 한 세트로 되어 있

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손

해를 담보하고 있다.둘째 의료비담보(PartB:MedicalPaymentCoverage)

는 배상책임보험이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의료비마저 지불되지 않을 경

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의료비 정도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담보로 그 사고방식이 No-Fault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다.셋째 무보험운전자담보(PartC:UninsuredMotorists

Coverage)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가해를 당했으나 그 제3자인 가해자

가 뺑소니차이거나 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넷째 차량손해담보(PartD:

CoverageforDamagetoyourAuto)는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화재나 도

108)김광국,앞의 책,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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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충돌,전복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담보한다.109)위 첫 번째 ‘배상책임

담보’와 세 번째 ‘무보험운전자담보’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몇 개 주

를 제외하면 보험계약자가 위의 어느 담보를 택할 것인지는 자유이다.110)

그리고 기본 담보내용의 추가사항인 특약담보로서 ‘No-Fault대인배상담보

특약’을 가입할 수 있고,대인 및 대물배상담보가 하나의 증권으로 되어 있

고 보험금액도 한 사고 당 한도액만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하

지만 보험금액을 ‘배상자력법’의 법정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보험자의 언더라이팅이 엄격해서 필요금액을 전부 부보 하는 것은 그리 용

이하지 않다고 한다.

제3절 독일

1.손해배상법리

독일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특별민사

법인 ‘도로교통법(Straβenverkehrsgesetz)’제7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독일

의 도로교통법은 2002년도에 개정됨으로써 200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교통법111)이 적용되나,위 일자

109)김광국,앞의 책,250면.

110)방갑수,“최신보험학”,박영사,1988,522면.

111)독일의 구 도로교통법 제7조

제1항: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보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

한다.

제2항:위의 배상의무는 사고가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의 장애에 의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 면제된다.특히 사고가 피해자 또는 운행에 종사하지 않는 제3자 또는 동

물의 거동에 의한 경우와 자동차보유자 및 운전자가 사건의 상화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의 인식과 의사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자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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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112)이 적용된다.차량보

유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7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조 제1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로부터 함께 주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속물의 운행 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건강을 침해하

거나 물건을 손상케 한 경우 차량의 보유자113)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

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

항은 “손해배상의무는 사고가 고도의 지배에 의해 야기되어진 경우에는 배

제된다.”고 규정하며,제3항은 “누구든지 차량보유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계

없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자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부담한다.차량의 이용이 차량보유자의 과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경우에

는 차량보유자도 이용자와 함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동조 제3항

제1문은 이용자가 차량보유자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위해 고용된 경우이

거나 또는 차량이 차량보유자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맡겨진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제1항과 제2항은 부속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자동차의 이용이 보유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유자도

이용자와 함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이용자가 자동차보유자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위

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자동차가 보유자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맡겨진 경우에는 위 1문은 적용되

지 아니한다.

112)Straβenverkehrsgesetz§7HaftungdesHalters,Schwarzfahrt

(1)Wirdbeidem BetriebeinesKraftfahrzeugsodereinesAnhängers,derdazubestimmtist,von

einem Kraftfahrzeug mitgeführtzu werden,ein Mensch getötet,derKörperoderdie

GesundheiteinesMenschenverletztodereineSachebeschädigt,soistderHalterverpflichtet,

dem VerletztendendarausentstehendenSchadenzuersetzen.

(2)DieErsatzpflichtistausgeschlossen,wennderUnfalldurchhöhereGewaltverursachtwird.

(3)BenutztjemanddasFahrzeugohneWissenundWillendesFahrzeughalters,soisteranstelle

desHalterszum ErsatzdesSchadensverpflichtet;danebenbleibtderHalterzum Ersatzdes

Schadensverpflichtet,wenndieBenutzungdesFahrzeugsdurchseinVerschuldenermöglicht

wordenist.Satz1findetkeineAnwendung,wennderBenutzervom Fahrzeughalterfürden

BetriebdesKraftfahrzeugsangestelltistoderwennihm dasFahrzeugvom Halterüberlassen

worden ist.DieSätze1und 2sind aufdieBenutzungeinesAnhängersentsprechend

anzuwenden.

113)독일의 연방법원(BGH)의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의 보유자란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자기의 계산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라고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

구회편,앞의 책,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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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교통법 제7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동

법 제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최고액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운행

중에 부상당한 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손해배상규정에 근거한 보유자의 책임은 제한되지 아니

한다.그러나 동법 제7조에 따른 책임은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없는 자동차와 부속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도로교통법 제8조),보유

자 본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동법 제7조에 따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다.

한편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7조 제2항은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

능장애에 기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 차량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었으나,개정된 도로교통법 제7조 제2항은 사고가 고

도의 지배에 의해 야기된 경우 차량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고도의 지배’는 외부로부터의 운행과는 별개의 원

초적인 자연력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사건을 일컫는다.고도의

지배를 개념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중첩적으로 충족되

어야 하는데,먼저 사고가 ‘외부로부터’비롯한 경우이어야 한다.이는 장소

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자동차 운행 시 외부로부터 그에 영향

을 미치고 자동차 운행과는 본래부터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함을 말

한다.두 번째로 사고가 ‘예외적으로’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데,이는 사고

가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고 비일상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세 번째로 ‘회

피할 수 있는’것이어야 하는데,이는 사고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예견할

수 없고,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만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최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회피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을 말한다.114)

한편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8조의 a제1항 제1문115)은 동법 제7조에 의

한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은 그 운송이 유상의 인원운송인 때에만 발생한다

114)유승훈,앞의 책,71면.

115)독일 구 도로교통법 제8조의 a제1항 제1문의 내용은 “차량에 의해 운송 중이던 사람이 사망하거

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 차량의 보유자는 만약 이것이 유상의 영업상의 개인운송에 관한 것이라면

제7조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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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여 그 책임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운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거

나 비영업적인 것인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유자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는

바,결국 자동차보유자는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일반규정 즉 독일민법 제82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인정되었다.116)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조의 a제1

항 제1문은 ‘유상,영업상의 개인운송의 경우에 있어서 제7조에 의해 운송

중이던 개인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배

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비 영업상으로 운송된 개인에

대한 보유자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끝으로 독일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자동차사고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초기에는 보험회

사 등에 의해 임의적 책임보험이 실시되었다.그로나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엄격책임에 의해 구성되어 있

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책임보험의 실시 없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완전히 도

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고,그 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

를 위하여 1909년에 자동차교통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1939년 11월 7일에

는 ‘자동차보유자를 위한 의무보험의 도입과 자동차교통법 및 보험조약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자동차 보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사용으

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사고책임보험에 강제적으

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되

었으며,1952년에는 위험책임원리를 기초로 한 ‘도로교통법(Straβenverkehrs

gesetz)’117)이 1909년에 제정된 ‘자동차교통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또한

1965년 4월 5일에는 1939년의 ‘자동차보유자를 위한 의무보험의 도입과 자

동차교통법 및 보험조약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자동차보유자

116)양창수,“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손해배상법의 제 문제(성헌 황적인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1990,294면.

117)독일에서는 1908년에 제정된 ‘자동차교통법’이 있었으나,1952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195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고,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한도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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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의무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

구권이 도입되었다.그리고 독일은 1959년 4월 20일 유럽조약에 따라 1965

년의 의무보험법에 따라 처음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자동차책임법에

도입하였고,무보험차량이나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 시 피해자의 보호와 자

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보호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교통희생자구제협

회’를 1963년에 설립하였다.118)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1965년 4월 5일에는 보험계약법에 대한 의무보험법119)은 제1조에서 “내

국에 있어서 통상의 소재를 가지는 자동차 또는 연결차의 보유자는 공공의

도로 또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인적․물적 그리고 그 밖의 재산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하

의 규정에 따라 자기,소유자,그리고 운전자를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독일연방공화

국,100만 명이상의 주민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일정한 목적을 가진 공법인

(公法人)인 자치단체,보험감독법에 의해 허가를 얻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법인 그리고 일정한 성능 이하의 자동차의 보유자는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곳에 통상의 소재

를 갖는 자동차를 위한 보험계약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보통보험약관

과 일치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내용에 국가기관이 간섭을 할 수

118)고명식,앞의 논문(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I),403-405면.

119)동 법은 1939.11.7.(RGBI.S.2223)의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의 시행 및 자동차교통법과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1965.4.5.(RGBI.I.S.213)에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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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120)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에 있어서 일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는 자동차보유자가 아닌 사고의 희생자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피해자에

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압류 또는 위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보험자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121)하지만 의무

보험법 제3조에서는 먼저 보험계약법 제158조c내지 158조f에 대신하여 동

조항이 자동차책임보험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난 후,제1호에서 “제3자

는 보험관계로부터 발생한 보험자의 급부의 범위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해

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이 직접청구권을 실질

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호에서 “보험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

약자에 대하여 급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 것을 가지고 제1호에 의

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법은 법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청

구권이 아닌 직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며,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의무보험법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급부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보험자는 가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2)

또한 독일에서도 무보험차량 또는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에 의하여 피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제보험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보호할 수

가 없는바,이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보호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책임․사고․자동차보험조합’에 의하여 ‘교통희생자구제협회’가 1963

년에 설립되었다.123)이에 1965년에 새로이 제정된 의무보험법은 자동차보

120)고명식,앞의 논문(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I),403면.

121)독일은 1959년 4월 20일의 유럽조약에 따라 1965년의 의무보험법에 의해 처음으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자동차책임보험에 도입하였다.

122)고명식,앞의 논문(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I),404면.

123)원래 동 협회는 도주차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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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망라해서 보상해주기 위해 1959년

의 유럽조약에 의거하여 동 협회로 하여금 배상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보상기금제도에 의하여 뺑소니자동차사고,무보험차사고,면책사고

의 피해자에 대하여 의무보험법의 최저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다.

배상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다

음의 경우에 피해자는 배상기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첫째 손해를 야

기 시킨 자동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둘째 자동차의 보유자와 소유자 그

리고 운전자를 위한 법정의 책임보험이 성립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그리고

확인 또는 미확인된 자동차의 사용으로 발생된 손해가 배상의무자에게 책

임이 있는 고의로 위법하게 유발된 사실에 의해 발생하여 책임보험이 그

배상의무를 담보하지 아니할 경우 등이다.그러나 이 배상기금에 의한 배상

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배상권

리자가 자동차의 보유자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혹은 손해보험자나

책임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행정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기금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그리고 배상기금이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나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배

상권리자의 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권리자나 자동

차 보유자 그리고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배상청구권은 배상기금에 이전하

도록 하고 있다.124)

나.임의보험

독일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으로서 ①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만 담

보하는 배상책임보험,② 통상 차량보험인 차량전부보험(Volkkasko),③ 화

재,폭발,낙뢰,도난,풍수해,야생동물과의 충돌 등의 위험만을 담보하고

통상의 교통사고위험은 담보하지 않는 차량일부보험(Teilkasko),④ 탑승자

124)남원식외 6인,“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석”,한올출판사,199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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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⑤ 수화물보험 등이 있다.배상책임보험은 대인 및 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최저부보금

액으로 불충분하다고 하여,승용차의 경우 대인․대물․기타 재산손해를 일

괄하여 한 사고 당 DM200만까지를 담보하는 계약 또는 한사고당 보상한도

액이 없는 계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근래에는 특히 한사고당 보상한도

액이 없는 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나,대형트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대손

해가 발생하여 보험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125)

독일에서도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구제에 관하여 진보적인 시도가 있었

는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Hippel의 개혁안이다.126)Hippel은 현

대 교통사고피해자 구제제도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의 충분도,현실

적 배상보장,소송에서의 시간과 비용의 과다라는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면

서 배상책임법의 개정과 재해보험제도의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동 개혁안은 자동차책임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교통사고 희

생자를 위한 재해보험의 창설을 주장하면서,첫째 교통재해보험의 적용범위

에 관하여 자동차가 일으킨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둘째 피할 수 없

는 사고에 의한 경우도 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셋째 사고피해자의 고

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지 과실

상계의 문제로 해결하고,넷째 보상법의 측면에서 가해자의 과실유무에 관

계없이 하나로 적용되는 단면형 보상법의 채용하고,다섯째 오늘날과 같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그 가족도 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여섯째 자동차책임법을 교통재해보험법으로 치환함으로써 사회보험과

의 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일곱째 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소

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자동차비이용자,제조업자,교통안전

의무자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액을 지출하도록 하고,여덟째 “보험

기관은 공적기관이 맡는 것이 경비 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다.”는 등의 혁신

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구제에 관한 Hippel교수

125)김종보,“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제도-대인배상 자동차 책임보험을 중심으로”,한양대,박

사논문,1990,152면.

126)石田滿,ドイツの被害者補償制度,ジユリスト 691號,23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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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안은 개괄적으로 말해서 종래의 책임보험을 초월하고 상해보험 내

지 재해보험의 방향에서 피해자 구제이론을 구성한 점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안이다.하지만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첫째 실제적인 입장에서 실현성에

문제가 있고,둘째 이론적인 견지에서 재해보험이 실현되면 민사책임론이

그 근저에서부터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책임개념이

없어져 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27)결국 절충적 입장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재해보험으로 보상하고 그것 이외에는 종래대로 민사책임에 의한다

는 보상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 지고,현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4절 프랑스

1.손해배상법리

통상 프랑스 판례법상 손해배상법리는 비금전적 판결(condemnations

nonpécuniaires)이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는데 치중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특히 유체동산에 대한 침해나 임미씨온(immiss

ion)에 있어서 그러하다.또한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금전적 배

상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한 정신적 만족(satisfactionmorale)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이 점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인신손해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réparationennature)이 불가능하므로 금전에 의한 전보(indemnisationen

argent)가 거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8)이때 전보되어야 할 손해의

127)김종보,앞의 논문,154면.

128)김성태,“프랑스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의 제문제,박영사,1990,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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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하여는 이른바 완전배상원칙(PrincipedeRéparationIntégrale)이

지배하고 있는바,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책임이

란 가능한 한 손해에 의하여 파괴된 균형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자의 비용

부담 하에 만일 손해를 일으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해

있을 상황으로 피해자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손해의 배상은

피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해 전체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129)

하지만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제도는 그 기본골격에 있

어 우리나라의 실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손해항목을 우리

보다 훨씬 세분하여 분류한다는 점,손해액 특히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법

상 사회보장급여제도가 병존하고 있어,일반 민사법 영역에서는 신체상 손

해에 대한 평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반면 사회법 영역에서는 법규가 정

한 평가표130)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의 보행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한 1910년

대부터이다.그러나 프랑스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의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따라서 최근까지 판례는

자동차사고의 책임에 관하여 무생물책임에 관한 민법(CodeCivile)제1384

129)주기동,“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론”,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우당 박우동선생 화갑기

념),민사실무연구회,1994,516-517면.

130)프랑스에서 일실이익은 “일시적 전부 무능력(incapacitétemporairetotale,I.T.T.)”과 “영구적 일부

무능력(incapacitépermanentepartielle,I.P.P.)”으로 나누는데,그 중 “I.T.T.”로 인한 손해는 가해행

위일로부터 치료종결일(ladatedeconsolidation)까지 피해자가 얻지 못한 손해를,“I.P.P.”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치료종결 후에도 잔존하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각

의미하였으나,최근에는 “I.P.P."의 개념을 대신하여 ”신체기능적 결함(déficitfonctionnel)"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적 결함”이란 육체적 완전성이 침해됨으로 인한 육체적(physique),정

신감각적(psychosensoriel),또는 지적(intellectuel)인 잠재력(potentiel)의 감소,즉 한사람의 일상생활

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가능성(possibilitésorganiques)의 일부가 부족하다는 관념을 적절히

표현하는 용어로서 최근 프랑스 법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이로 인한 손해는 생리적 손해(le

préjudiesphysiologique)와 경제적 손실(laperteéconomique)로 나누어진다.;주기동,앞의 논문,

5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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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의 규정131)을 적용해서 자동차보관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프랑스의 판례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1384조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였으나,1930년 2월 13일 Jand

heur사건에서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것을 확립한 이래 많

은 판례와 학설이 이 판결을 따르게 되었다.즉 이 판결에 의하면 교통사고

의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유자를 특정하여 교통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설사 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

다.이는 불법행위의 일반 규정인 민법전 제1382조(과실책임주의)가 교통사

고에 적용될 경우 과실의 입증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피해자가 불이익하

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따라서 가해차량의 보유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외에는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즉 차량보유자

가 그 사고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 또는 불가항력

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132)

자동차사고에 대한 무생물책임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

에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그러나 1958년 강제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경도

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형평의 견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판

례는 피해자가 특히 보행자인 경우에 관해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경우까지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사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구제의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어 왔

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계약관계법,약관규정 및 보험업법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고,한편 배상자력의 확보를 위한 일련의

131)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에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뿐만 아니

라 자신이 보관하는 물건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유승훈,앞의 책,54면.

132)고명식,“각국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II)",부산대 법학연구(제31권 제1호:통권 제39

호),부산대법학연구소,1989,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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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실현은 비교적 늦어 2차 대전 이후에 시행되었다.133)자동차보장기금제

도는 1951년 법률 제51-1508호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동 기금제도는 다른

국가에서처럼 뺑소니차,무보험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

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며,그 근거법은 자동차보장기금법인

데,1976년에 일부 수정되어 의무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과 함께 보험법

전에 편입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방식의 개선과 사고의

예방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의 창설이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1985년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85-677호가 제정되었다.동 법률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체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의 구별 없이 자동차

의 보관자는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불가항력 또는 제3자

의 행위를 면책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손해의 경우와 재산적 손해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우선 신체적 손해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고 또한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만 배상의 감면사유로서 원용

될 수 있으나,피해자가 16세 미만 또는 70세를 넘은 경우 혹은 80% 이상

의 노동 무능력 및 질병을 인정받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경우라도 피해

자의 과실이 감면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고가 피

해자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보관자의 책임이 면제되며,피해자가 사

고에 관여한 자동차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인 운전자의 모든 과실은

보관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다음으로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보관자의 책임을 감면

하는 효과를 가져,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종래의 이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사고에 의한 손해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서도 다소간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고의 예방에 도

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134)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33)김병돈,“자동차강제보험의 비교연구”,월간손해보험(통권 제239호),손해보험협회,1998,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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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인적 손해인지 물적 손해인지

를 불문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956년 자동차의무보험에 관한 유럽조약에 의거하여 1958

년에 제정된 법률 제58-208호에 의하여 강제적 자동차책임보험제도가 처음

으로 실시되었다.그 후 보험관계법령의 법전화 작업의 일환으로 동 법률은

1976년 7월 16일에 보험법전의 일부로 편입되는 한편,그 과정에서 보험한

도금액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프랑스에서는 1956년의 자동차의무보험에 관한 유럽조약에 의거하여

1958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 자동차책임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실

시되었다.그 후 보험관계법령의 법전화 작업의 일환으로 동 법률은 1976년

7월 16일 보험법전의 일부로서 그에 편입되는 한편,그 과정에서 보험금한

도액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자동차사고책임보험에 관한 보험법전의 규

정에 따른 의무적 책임보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 육상차량’

에 의하여 타인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발생시켜 그것에 의해 민사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지만,철도 또는 궤도에 의한 손

해는 제외되고,그밖에 지방공공단체 및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가보장

(自家保障)을 하는 것이 허용된 충분한 배상자력을 가진 기업 또는 단체는

제외되고 있다.135)

프랑스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에는 책임법으로 ‘민법전’과

134)고명식,“각국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II)",부산대 법학연구(제31권 제1호:통권 제39

호),부산대법학연구소,1989,314면.

135)한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바,피해자는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불문하고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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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의 지위개선 및 배상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1985년 7월

5일법)’이 있고,이행의 확보를 위한 특별법으로는 ‘의무보험법’과 ‘자동차보

상기금법’이 있다.위 ‘교통사고피해자의 지위개선 및 배상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1985년 7월 5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가 막대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하여 불공평하게 처리되거나 민법전에

따른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절차의 지연 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

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고,동 법의 제정에 따라 의무보험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보완되었다.136)동 법의 특징은 자동차사고손해배상에 관하여 사고의

책임자나 그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현저하게 제한함과 아울러 신체적 손해

에 관한 배상원칙과 재산적 손해에 관한 배상원칙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137)

나.임의보험

프랑스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기금제도는 의무적 자동차보험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

는 보험자의 강제적인 가맹단체이며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다.피해자가 동

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적사고의 경우 유책가해자

가 불명인 경우와 유책가해자 또는 그의 책임보험자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때이며,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판명되어

있으나 그 가해자가 물적 손해에 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또 가

해자로부터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이며,그밖에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로 되었거나 그 최고보험금액이 부족

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별로 크지

136)임충희,앞의 논문,27면.

137)고명식,앞의 논문(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II),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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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다.대체로 배상책임손해담보,차량손해담보,운전자손해담보가 있으

며,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보험의 기본담보와 거의 같은 내용의 것들

이다.다만 프랑스에서는 방어담보특약이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다.138)

제5절 일본

1.손해배상법리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의 불법행위법리는 독일의 도로교통법을 원용한

보유자 책임을 확립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일본에 책

임보험이 도입된 것은 구미(歐美)에 비하여 늦은 편이다.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인 193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

기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시도되었으나,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운수성 자동차 국(局)에 의해 이 제도의 본격

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드디어 1955년에 독일의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내용

을 가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었다.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동

차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15조가 적용되어 왔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그 책임법의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 무과실책임을 채택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손해배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강

제책임보험제도를 채택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동 법 규정 중

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

책임의 주체와 면책사유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제3조라고 할 것이다.139)

138)김병돈,앞의 논문,22면.

139)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편,앞의 책,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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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주체에 관하여 “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의 용(用)에 공(供)하는 자는 그 운행에 의해서 타

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의

용(用)에 공(供)하는 자”를 통상 ‘운행공용자’라고 하는데,동 조는 운행공용

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

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피해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

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따라서 사고차량의 운행공용자는 첫째 자기와 운전자의 무과

실을,둘째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을,셋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무결

함과 기능상의 무장애를 입증해야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 않게 되는 것이며,이는 바로 운행공용자에게 소위 상대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공용자의 개념

은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보유자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인데,독일의

도로교통법 제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의 인식과 의사 없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자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의 의무

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무단운전자를 보유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운행공용자는 무단운전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140)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강제적 책임보

험은 1955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상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에 의하여 위 책임보험의 강제적인 체결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국가와

자위대 및 미군과 국제연합군의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도

로상에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이고,이들 자동차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보험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악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

140)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편,앞의 책,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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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는 보험에 가입한 자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보험회사가 가해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물론,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의 악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자는 보험회사

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악의에 의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정

부에 대하여 지급한 배상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피해자는 보험

에 가입한 보유자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의 책임 유무나 보험금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가도금(假渡

金)의 형식으로 사고 직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만약 가도금의 지

급 후에 보험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한 가도

금에 대한 보상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으며,보

험금액이 가도금보다 적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가해자에 대하여 반

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2조에서는

보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의하여 인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보험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

제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141)

끝으로 배상책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정착되면서 책임보험제도는 각

광을 받게 되었고,1914년에는 일본 최초로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자

동차보험의 영업을 개시하였다.그 후 자동차산업의 발달에 따른 자동차보

유대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동차보험도 커

141)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편,앞의 책,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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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변모를 하게 되었고,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55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42)을 제정하여 강제적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배책보험’

이라 약함)제도를 법제화하면서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생명침해 및 신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로서의 자동차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일본의 자

동차보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제보험(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자배책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

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며,여기서의

보유자라 함은 운행공용자로서 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갖

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무과실책임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가해자측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보험으

로서의 자배책보험의 체결을 의무화함은 물론 뺑소니차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그

러나 자배책보험은 보험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또한 물적 손해를 보험

의 전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으로 해서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일본에서는 자배책보험과 함께

자배책보험에 의한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인적 손해부분과 물적 손해와 자

기신체사고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임의보험이 따로 시행되

고 있음은 우리와 동일하다.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142)동 법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큰 영향을 주었고,我妻榮교수는 ‘이 법률의 내용과

그 채용한 보험제도는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행하여온 제도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점을 거의 전

부 가지고 있다.그 의미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법률이라고 해도 좋다’라고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을 평가하고 있다;我妻榮,“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について”,比較法硏究 第13號,有斐閣,1969,

1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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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강제적 책임보

험은 자동차인신사고의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1955년에 제정된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하여 자배책보험이 1956년부터 최초로 실시되었

다.자배책보험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책임에 한하고 대물손해는 담보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대인배상의 담보내용은 우리와 같으나,손해배상책

임에 있어서 승객의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일본에서는 3면책요건을 승객과 승객이외의 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

는 차이가 있다.그리고 자배책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정부가

재보험143)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경영에 개입하여 피

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강제보험인 자배책보험에 대하여 위험선

택이 불가능한 보험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자배책보험의 강제적인 체결대

상이 되는 자동차는 국가와 자위대 및 미군과 국제연합군의 책임수행에 사

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도로상에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이며,이들 자동차

를 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

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는 보험

에 가입한 자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도금(假渡金)144)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제72조에서는 자배책보험으로도 보호되지 않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정부로 하여금 보장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3조에서는 “피해자가 건강보험법이나 노동자재해보상보장법 등

과 같은 다른 구제제도에 의하여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가해자로부터 배상

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전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보장

사업이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보장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재원은 보험회사 등이 납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부과금’

143)자배책보험으로 인수한 보험금액의 60%를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144)가도금이란 교통사고피해자의직접청구권과관련하여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배상액이확정되기전

에손해배상금중일정액을가불하여피해자에게지급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말함.우

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가불금”이라고표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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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충당하며,이 부과금은 보험료에 포함되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징수되며,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한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자배책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에

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으며,자동차의 등록과 검사기 자배책보

험 가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보험기간을 검사증의 유효기간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145)

나.임의보험

임의책임보험은 1965년 이후 여러 차례 약관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인배상을 담보하는 상품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첫째 자가용자동

차보험의 경우는 1975년 6월에 처음 개발되어 그 당시는 가정용,업무용 또

는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불문하고 가정용보통 및 소형승용차 등

10개의 차종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였다가,1983년 7월의 약관개정으로 영업

용자동차 이외의 모든 자가용자동차 전 차종으로 확대하였다.담보내용으로

는 대인배상,자손사고,무보험자동차상해,대물배상,탑승자상해 및 차량손

해의 6가지였으나,차량손해를 제외한 5개 종목은 기본계약으로 묶여 있었

고,대인배상의 경우는 자배책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한다.둘째 일반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자가용자동차보험과 동

일하나 보험회사가 합의대행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셋째 자가용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는 위의 자가용자동차보험과 담보내용이 동일하나 최

저보험금액이 많게 설정되어 있고,1983년 10월부터 무한보상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넷째 자동차운전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

우 기명피보험자가 차용자동차(借用自動車)의 운전 중 타인을 사상(死傷)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 차용자동차가 자배책

145)吉川吉衛,事故そ保險の構造,同文館,1988,34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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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

하도록 되어 있다.146)

제6절 중국

1.손해배상법리

중국에 있어서 인신손해배상제도의 확립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다.

민법제도의 완전한 수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1950년대에는 각종 공업

사고,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관련 상해와 사망사고가 별로 많지 아니하였

고,그 당시에는 법률과 제도보다는 주로 정책147)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

다.그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민사정책에 관한 최고법원의 몇 가지

사법해석이 나왔으나 이때에도 인신손해배상 방면의 문제는 언급이 없다가,

1960년 중반 이후에 시작된 문화혁명의 암흑기 동안에는 법원,검찰,경찰

(公安)제도가 폐지되어 민사재판이 근본적으로 존재 할 수 없었다.

문화혁명이 끝난 1979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최고법원은 ‘민사정책법률의

집행을 관철하는 것에 관한 최고법원의 의견’이라는 사법해석148)을 발표하

였는데,그 내용 중에 최초로 ‘손해배상’이 언급되었다.149)그 후 1984년에

146)임충희,앞의 논문,30-32면.

147)중국에서의 법치주의는 10년 동란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문화혁명’이 끝나고 실용주의자인 鄧小平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덩샤오핑은 의법정치(依法政治)를 강조하

면서 법률제도의 정비에 힘을 쏟아 1970년대 후반부터 각 분야의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법

원행정처,“외국사법제도연구(I)”,2007,430면.

148)사법해석이란 소송실무의 운영에 관한 최고법원의 의견 내지 지침으로 중국의 민사소송 운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오히려 사법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사법해석은 하급법원

의 질의에 대한 회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중요한 것들은 최고법원이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외부에 공표하고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규범력을 갖는다.

149)민사정책법률의 집행을 관철하는 것에 관한 최고법원의 의견 제4조에는 “경제손실을 야기 시킨

때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상해를 가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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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민사정책법률의 집행을 관철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의견’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10개의 조문을 규정하였는데,그 중 5개의

조문이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것이었고,그 후 1986년에 마침내 중국 최초의

‘민법통칙’이 제정․공포되어 법원이 법률 없이 정책과 사법해석에만 의지

하여 판결을 하는 상황과 고별하였다.한편 ‘민법통칙’제119조는 인신손해

배상문제에 관하여 “공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휴업손해,후

유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공민을 사망하

게 한 경우,장제비와 사망한 자가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민법통칙’의 규정은 손해

배상항목이 너무 간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취약하였고,배상액 산정의 방

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50)

그 후 단행 법률에 인신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규정되기 시작하였는데,주요

한 것으로 ‘상품품질법’(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국가배상

법’(1994년)등이 있고,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국가가 발

표한 ‘교통사고처리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중국 최고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처리와 관련한 여러 불합리를 해소하고

재판실무를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2003년 12월 4일 ‘인신손해배상사건

을 심리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법원의 해석’

이라는 사법해석을 공표하였는데,현재 인신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모두

위 사법해석에 의하여 처리된다.다만 지역별․법원별로 위 사법해석을 달

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고 한다.151)

손해배상의 항목과 관련하여 위 사법해석 제17조는 “① 피해자가 인신손

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그 액수는 현지의 치료소 의료비를 표준으로 한다.상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유관단위가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또한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사망하게 하는 것이 더 낫

다”라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기도 하였다고 한다.;법원행정처,앞의 책,431면.

151)중국의 법원구조는 기층법원,중급법원,고급법원,최고법원의 4단계로 되어 있고,2심 종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법원이 종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거의 없고,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중급법원이나,성․직할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고급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의 종심을 담당하고 있

기 때문에 각 지역별․법원별로 사건 처리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법원행정처,앞의 책,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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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휴업손해,개호비,숙박비,입원식대보조비,필

요적 영양비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후유장해배상금,의료보조기 구입비,피부양자의 생활비,개호비,필요적

건강회복비,장래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 외에 장례비,피부양자의 생활비,사망보상비,피해자의 친족

이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지출한 교통비,숙박비 및 휴업손해 등 기타 합

리적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위 사법해석 제18조

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의 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법해석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데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이

있다.

중국에서는 손해배상의 종류를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소송 3분설의 입장

에서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장해배상금 및 사망배상금

에는 후유장해 및 사망에 따른 일실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

함되어 있어서 손해의 종류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동일한 불법행위 사실

에 근거하여 별소로 위자료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 구별의 실

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성,국민

의 열악한 경제수준,광활한 국토면적 등의 제반 여건에 기하여 독특한 사

법제도를 형성하여 오고 있다.특히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시장경제질서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법률제도를 자본주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중

국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자본주의적 경제상황

에 따른 소송의 증가,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전반적인 경제수준의 개선에

따라 과거의 제도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손해배상 제도의 불합리

와 그 법리에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제도 중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모르나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손해배상 제도와 법리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중국이 이

웃나라로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와 가장 많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할 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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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손해배상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

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중국은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초에 ‘중국인민보

험공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였으나,오래지 않아 자동차보험

및 제3자 책임보험이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고,이는 교통사고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

고가 팽배해짐에 따라 1955년에 자동차보험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이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국 주중 대사관 등의 외국인이 소유한 자동차보

험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제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자동차보험업무

를 재개하였고,198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의 신속한 보급과 경제발전에 따

라 자동차보험업무도 더불어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152)153)

이처럼 중국에서도 급속도로 자가용 생활화(motorization)시대가 도래 하

면서 자동차생산대수와 판매대수가 급증하였고,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요도 급속도로 신장하게 되면

서,2006년 7월에 중국 국무원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의무보험조례(이하 자

교책조례로 약함)’를 시행하고 ‘자동차교통사고책임의무보험(이하 자교책보

험이라 약함)’이라는 강제책임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154)

152) 남원식,“중국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약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국민대 박사논

문,2002,5면.

153)또한 1983년 11월에는 자동차보험의 명칭을 “汽車保險”에서 “機動車輛保險”으로 바꾸면서 전문성

을 꾀하기 시작하였고,이후 자동차보험은 중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54)사은화,“중국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제도의 현황 및 전망-일본 자동차배상책임보험제도와 비교

하여”,월간손해보험(통권 제458호),손해보험협회,2007,56면;중국은 2004년 ‘도로교통안전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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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책보험은 국무원이 정하고 “No-Loss,No-Profit"을 원칙으로 하고,제

3자 이익보장,리스크 분산을 골자로 한 법정보험155)으로,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과실유무를 근거로 하여 사망,후유장해,의료비용,재산손해에

따라 정한 배상한도액내에서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약관과 요율

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커버하고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면책비

율 및 면책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또한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을

설치하여 무보험자동차,뺑소니 등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이는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피해자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보험회사에는 돌

발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피해

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교통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인정에서 상해감정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안국 교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어,실제

피해자보호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점이 보완되어야할 과제이다.156)

나.임의보험

중국의 자동차보험은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의 두 가지 종목

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제3자 책임보험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대한 보

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를 받아 자교책보험이 법률로 정해졌는데 구체적 실시조례에 대해서는 국무

원에 제정이 위탁되어 약 2년간의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에 자교책 조례를 공포하여 7월에 제도를

확립시켰다.이는 2005년에 국무원법제국에서 ‘자동차제3자 책임강제보험법’초안을 공표,해당 기

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초안의 동일배상한도액,동일보험료체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전에 지방법규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의 의무화로 그 규정내용 및 기준도 각각 계약내용에 따라

달랐기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무보험제도’가 실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였다.

155)사은화,앞의 논문,67면;이 점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분립하여 설립된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비한 상업보험인 ‘제3자 책임보험’과 구분된다.

156)사은화,앞의 논문,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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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또한

부가보험(附加保險)이 특약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이라는 기본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차량손실보험에 대해서는 “전차도난보험(全車盜難保險),유리단독파손

보험,차량운행정지손실보험,자연발화손실보험,신증가설비손실책임보험(新

增加設備損失責任保險),면책부분보상보험”이 가입 가능한 부가보험으로 존

재하고 있고,제3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탑승자,탑재화물책임보험,무과

실책임보험,차량적재물낙하책임보험”이 부가보험으로 존재한다.이처럼 중

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종류나 담보종목이 아직 단순하고 기본보험에서 담

보되는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가보험에서 이를 보완하는 체계를 취하

고 있다.157)

제7절 우리나라

1.손해배상법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 근대 불법행

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와는 다른 법 원리를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

라,1961년경부터 영미법 계통과 독일법 계통의 자동차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검토해 오다가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가 대

륙법계 특히 일본의 법제를 많이 계수한 관계 등으로 일본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과 유사한 초안을 성안하여 당시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국가재

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

1314호)이 제정․공포되었고,후속하여 동법 시행령이 동연 6월 1일(각렬

제1331호),동법 시행규칙(교통부령 제155호)은 6월 5일에 제정․공포되었으

157)남원식,앞의 박사논문,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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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와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동 보험은 한국자

동차보험공영사가 그 운용을 맡게 되었다.158)

사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과제)는 논리적으로 첫째 누가

책임을 지는가(책임주체)의 문제이고,둘째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가(책임

발생요건)의 문제,셋째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범위까지 그 책임을 지는가

(책임의 범위)의 문제,넷째 이와 같은 책임주체,책임발생요건,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가(입증책임)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러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제로서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제4조를 들 수 있는데,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

동차사고는 대인사고,대물사고,자기신체사고로 나누어지고,이러한 사고의

종류별로 위 네 가지 문제(과제)는 현행법상 각기 다르게 취급되어 있고 각

사고 종류별로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달리 취

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인사고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주체․요건․입증책임․면책여부

가 정해지고,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사고 시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

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속하기 때문에,고의․과실,책임능력,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 등의 제반 요건과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민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가 무과실책임 또는 조건부무과

158)자동차보험은 과거 한국교통보험(주)가 취급하였으나,당시 자동차대수가 2만8천여 대에 불과한

등 여건상 동 보험사는 1961년 도산하고,동양,신동아,대한,국제,고려,제일,해동,한국재보,안

보,무역화재 등 10개 보험사가 총 3억원의 설립기금을 갹출하여 1962년 3월 2일 한국자동차보험공

영사를 발족하여 자동차보험을 독점 취급하게 되었으며,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강제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나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전 계기가 되었으며,1968

년 동 공영사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 개편되어 여전히 자동차보험을 독점 취급하다가 1983년

자동차보험사업 다원화 조치에 의하여 개방되어 13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994년부터 자동차보험요율의 자유화가 시작되어 2000년 4월부터는 거의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전

환되었다:김정열외 1인,앞의 책,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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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주의로 수정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등의 특례가 있게 된다.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본질적 특색은 자동차운행자의 대인배상책임을 강화하

고 한편으로 일정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인적 손해에 대한 일

정한 배상을 보장한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인사고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하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 및 범위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동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은 상법 보험

편의 규정에 의하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 및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간

의 계약내용(대인배상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므로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직 상법의

보험편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자기신체사고보험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법제와 관련기관․사업자 등의 자기입장에서의 업무처리는

자동차 사고시마다 관계인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필요 이상의 민원을

낳으며,자동차사고가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쉬

운 여건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159)

연혁적으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해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근거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불법행위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의 도입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 없이 자동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운행자측

에서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159)김정열외 1인,앞의 책,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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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운행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일정한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다.

2.대인보상제도

가.강제책임보험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으

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다.160)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에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게 엄격한 책임,

소위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나,운행자

에게 배상자력이 없다면 동 규정을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바,운행자의 배

상이행의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다.즉 동 보험의 근본취지는 첫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원활을 도모하고,둘째 보유자측의 배상이

행 능력을 항시 확보하며,셋째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의 사상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마련된 보험이다.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사

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

으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그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

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보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보험은 강제책임

보험성격과 사회보험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강제책임보험성격에 대해 살펴보면,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

160)양승규,“보험법“,삼지원,1993,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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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록한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설기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설기계161)의 등록을 한 자 및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

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162)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보

험사업자 등은 자기와 강제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

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

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동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보유자에게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보유자의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면제해 주고 있다.163)따라서 보험사업자 등은 자

16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제1호에

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1.덤프트럭,2.타이어식 기중기,3.콘크리트믹서트럭,4.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5.트럭 적재

식 아스팔트 살포기,6.타이어식 굴삭기

16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16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4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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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사회보험성격과 관련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이행확보조치로 보는 견해와 사회보장적 성격을 구

비한 피해자보상제도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즉 자동차책임

보험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가해자의 배상자력담보의 한 방법이라고

도 할 수 있고,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

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동 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피해자를 보호하

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아울러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4)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행확보 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며 그들의 고통이 바

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해 줌으로써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는 주장165)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동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을 뿐,한 사고 당 제한은 없고,보험가입기간 중에 여러 번 사고가 있어

도 보험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자동 복원된다.현재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

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고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164)김세돈,“자동차사고의 배상과 보상”,기한재,1994,217면.

165)金澤 理,“交通事故と保險給付”,東京:成文堂,1981,16-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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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지급한다.

나.임의보험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대상자에 따라 개인용․영업용․업무용자동차보험

으로 구분하며,그 밖에 운전자보험,외화표시자동차보험,자동차취급업자종

합보험,이륜자동차보험,농기계보험,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담보종목으로는 대인배상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자동차상

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166)

이 중에서 대인배상II에 대해 살펴보면,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피보

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 중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I)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

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을 대행하며,판결금액까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책임보험을

의미한다.동 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I)만으로는 대인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임의보험이므로 그 가입의 선택이 오로지 보험계약

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에서는 보상한도를 피해자 1인당 5천

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의 5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1989년 7월 1일

이전까지 별도로 판매되고 있던 무한 및 유한상품을 통합함으로써 보험계

약자가 경제력과 운전경력 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보

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한보험

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면책

사유에 관해서는 약관에 규정을 두고 있다.167)이와 같은 무한배상책임보험

166)남원식외 2인,“실무자들이 쓴 자동차보험이론”,한올출판사,2005,7-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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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

액에 불만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자

동차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한도액이 정해진 유한보험과는 서로 대비된다 할 것

이다.168)임의보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피해보상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

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약관에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가 가

입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직접 합의를 대행해 주고 있

고,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될 지라도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가 소송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약관상의 보

험금 지급기준과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판결금액사이에 괴리(乖離)가 커

실무에서는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의 경우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제 역

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이원적 운영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

어지지만,그렇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불합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상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기도 한다.

167)은종성,“보험법”,전주대학교 출판부,1998,314면.

168)최충신,“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전주대 박사논문,200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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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자동차사고의 특성

가.서론(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자동차를 빼고는 경제활동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특히 80년대 이후에 자가운전

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모터라이제이션(motorization)시대'

가 실감나게 들리는 단계에 와있다.문제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利器)도 잘

못 다루면 흉기가 될 수 있고,현실적으로도 자동차 이용율의 증가와 더불

어 엄청난 사고가 생기고 그 결과 보상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양산해내

는 데 있다.물론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라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라는 성질을 띠지만 상당한 비율의 사고는 불가피하게 마련이고,그러한 점

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자동차사고에는 다른 사고에서 찾아보기 어

려운 몇 가지 특징이 있다.첫째 사고의 다발성이다.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심각하여 자동차 1대당 사망자수는 세계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가해자․피해자의 가역성(可逆性)이다.불법

행위 유형 가운데는 사고를 야기하는 자가 대체로 일정한 유형의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일정범위의 자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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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료과오 등이 그 예라 하겠다.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

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

으므로 양 계층을 분리하여 논하는 것은 의미가 적은 셈이라 하겠다.셋째

유형화의 가능성이다.이는 사고발생후의 보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말하자면 사고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를 유형화하여 보상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이와 관련하

여 자동차보험실무상으로는 사고의 사례를 100여 가지로 정형화하여 보상

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된다.넷째 사고의 찰나성이다.말하자

면 자동차사고는 일순간의 사건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므로 배상책

임을 논의함에 있어서 극히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다.더욱이 그것이 도로상

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에 증거의 보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

르게 되는 것이다.다섯째 보험제도와의 밀착성을 들 수 있다.불법행위 책

임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론상 책임보험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겠

으나,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이용되지는 아니한다.그러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각국이 거의 예외 없이 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구제를

도모하는 공통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끝으로 또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겠

는데 자동차사고에 있어서는 그 사법적 처리를 전통적 불법행위법리가 아

닌 색다른 이론과 제도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고,그것이 다른 보상 법리의

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특

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69)

나.현대사회의 필수 생활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인 반면 자동차의 운행에

는 필연적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수반된다.즉 자동차사고의 발생 및 그

로 인한 손해는 현대의 과학문명으로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사회 필

연적인 위험의 성격을 가지며 그 위험의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169)김성태,“미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의 사법적 처리”,경희법학,제19권 제1호,61면-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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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0)

과거에 있어 자동차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 가치로서 혹은

부(富)의 척도로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사치의 표상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이라야 기껏 대

중교통수단이 전부였다.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발

전과 그로 인한 자동차 보급의 폭발적인 가속화,문명의 이기(利器)를 마음

껏 향유하고자 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인간욕구와 맞물리면서 도로마다,또한

사회 구석구석마다 자동차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나아가 이제 자동차

는 장소적 이동의 목적에 국한된 교통수단의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화 및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의 수단으로 그 소유의 개념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자동차의 기능은 인체의 혈액순환기능과 유사하여 만

일 자동차의 행렬이 일순간이라도 정지한다면 현대사회는 순간적인 가사

(假死)상태에 빠질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일

상생활의 필수도로구서 자동차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자동차사고의 불가피성

자동차사고의 원인은 자동차 자체의 기계적인 측면과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사람의 측면,교통의 흐름 실태와 도로설비 및 안전시설 등 교통환경적

측면의 3요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자체의 기계적인 측면은 궤도차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와 같

은 자동성(自動性)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자동차의 경우 사람의 조종에

의하여 방향과 속도가 조절되는 인동차(人動車)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본질적으로 인체수족의 조건반사적인 회전운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특성

을 가진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의 경우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

170)이병조,“자동차보험”,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1981,9-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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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사람의 보행속도보다 수십 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운전

자에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도로여건과 교통 환경에 맞는 최선의 주의의

무를 전부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따라

서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은 전문운전기술자가 아닌 대부분이 비

전문가들인 일반국민이 생활 기구를 다루듯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기차

나 선박,항공기와 같은 다른 교통기관의 전문기술자인 조종사와 일반 자동

차의 운전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조건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보행자의 경우 역시 급속하게 발전해온 자동차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

여,일반국민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교통안전의식,그리고 행동양

식이 아직 전통적인 사회의 생활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잡한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와 규칙 그리고 교통도덕을 제

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통설비와 도로안전설비와 관련된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즉 도시의 교통정체의 심각성,신호기와 보행자 안전지대,

도로안전표시,교통안내표지 등의 안전시설의 미비,자동차와 사람의 혼합

교통체제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진 도로여건,도로의 수막현상과 도로결빙,

시골의 협소한 곡각도로 등 열악한 교통 환경은 그동안의 많은 개선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다.결국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자동차사고의 발생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상적으로 보면 운전자나 보행자의 과실로 보

이는 자동차사고도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그들 개인만의 과실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고,궁극적으로는 그들 역시 현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라.자동차사고의 사회성

자동차 사고는 영업용자동차와 기업소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산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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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사고이며,가정용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준비활

동 중의 사고로서 산업재해와 연속선상에 있는 산업관련 재해라고 볼 수

있다.의료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의 주종(主種)인 질병이 노동력의 유지․재

생산의 장애사고라고 한다면,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는 산업 활동 및

산업예비활동의 과정 중에 생기는 산업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

애사고이다.또한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전 국민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국민전체가 자동차사고의 잠재

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잠재적인 가해자화가 되었으며,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입장의 호환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해결상의 어려움

위와 같이 자동차의 이용실태,자동차사고의 불가피성,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의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구제문제를 사회

적인 공해성 재해라는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불의의 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예방과 억제가 최선책이지만 자동차사고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지진이나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전조증상(前兆症狀)이 없으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동차사고의 특성

과 인간의 주의력의 한계에 따른 사고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사고의 예방에

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후의 원상회복

과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2.현행법의 기본구조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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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171)이 먼저 적용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시행 이전에는 자

동차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과 제756조 이하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자는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에는 가해운전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

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했다.그러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피해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

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고의․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

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운행자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면책요건172)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3)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이유는 자동차사고의 배상책

임을 강화시키는데 있다.종래의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 등 불법행위의 과

실책임 이론에 반하여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여 운행자의 책임을 강화시켰고,

또한 책임보험제도를 강제시켜 항시 배상능력을 확보하게 하였다.그러나

실제 자동차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의 신속한 처리의 측면에서 본다면,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만으로는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이고,특히 자동차손해배

171)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

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63년 4월 4일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

어(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8년 2월 29일자임)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자동차와 관련된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이며 독일의 도로교통법을 참조하여 만든 일본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다시피 하여 제정된 법이다.

17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규정을 살펴보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면책요건으로 다음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으며,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

한 것인 때

173)사법연수원,“손해배상소송”,200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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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장법은 강제책임보험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회보험적 입장에서 운행

자와 피해자 양자 모두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174)

나.민법상 불법행위규정

우선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종사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으로써,자동차사고의 경우 피용자인 가해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차주

인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무감독

에 종사하는 자도 사용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민법 제756조 이하의 사용자책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 소유

자에게 피용자인 운전자의 업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인 소

유자가 배상을 하도록 규율한다고 하더라도,소유자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인 가해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논리적으로 전

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운전자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입증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아울러 운전자가 사용자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업

무이외의 목적으로 즉 자기 사용(私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이에

종래의 판례는 소위 ‘외형이론’이니 ‘객관이론’이라 하여 비록 운전자의 사

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외형상 객관적

으로 사용자를 위한 운행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라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역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게

174)김기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법리의 전환”,사법행정(제23권 제10호),한국사법행정학회,

198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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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사용자책임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있어

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피해자측의 권리행사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

작하면서 피용자인 가해운전자가 아닌 사용자인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

다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고,이 경우에는 결국 민법 제750조가 작용됨으로써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들의 권리행사는 입증의 곤란으로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물론 불법행위자인 가해 운전자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이 경우 운전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역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피해자가 가해운전자에

게 민법 제750조 이하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의 고의 또는 과실과 운전자의 가해행위의 위법성,사고발생

당시에 운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는 것,손해의 발생사실과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인위적인 재현이 불가능한 자동차사고의 특성과 관련

하여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을 피해자(특히 사망사고나 중상으로 의식상실

이 생긴 경우의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해 주로 대륙

법계에 속한 국가에서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을 특별법으로 규정하

여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또는 자동차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

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는 ‘무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이들 특별법은 대개 피해자가 부담하던 과

실입증책임을 가해자측이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

담한다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법 기술적 해결을 통하여 실질

적인 무과실책임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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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프랑스에서는 민법의 무생물책임규정을 자동차사고에 적용하는 판

례의 확립을 통하여 과실추정주의를 확립하였다.이들 특별법 제정 국가들

은 대부분 동 법규정내에 일정한도의 보상을 책임지는 강제보험제도를 함

께 규정하여 배상책임의 이행보장책임도 함께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55년에 제정된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본떠

1963년 4월 4일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국가배상법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사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

여는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규정이다(대법원 1970.3.24.선고 70다135

판결,1996.3.8.선고 94다23876판결 등 참조).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소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다

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傷痍)연금 등을 지급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이 전 손해를 전보하지 못하더라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175)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하

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공무원

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2.15.선고 95다38677전원합의

체판결 등 참조).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

175)이주흥,“실무손해배상책임법”,박영사,199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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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

로 인한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

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

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

므로,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

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

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대법원 1996.3.8.선고 94다23876판결 등 참조).즉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

게 한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 경우 공무원 개

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공무원이 운행

자인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176)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구조

가.책임의 주체

(1)운행자의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를 원칙

176)사법연수원,앞의 책,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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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를

통상 ‘자동차운행자’라고 한다.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

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177)로,결국 자동차

의 운행주체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라고 개념 지

워질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

배상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뛰어난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운행자는 자동차보유자 즉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예컨대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자동차보유자와 같이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은

무단운전자와 절도운전자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되

므로,결국 자동차보유자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운행자의 개념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운행지배의

요소와 운행이익의 요소를 모두 기준으로 하여 그 개념을 인정하자는 이원

설과,운행이익은 운행지배의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운행지배만을 기준

으로 하여 운행자 개념을 인정하자는 일원설이 있는데,일원설은 특히 자가

용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본원리로서 보상책

임보다는 위험책임이 더욱 중시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178)이에 대한

논의는 절취운전,무단운전,명의대여 등과 같이 운행자 인정 여부가 불분

명한 경우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

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또한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

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

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즉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177)김정열외 1인,앞의 책,85면.

178)박세민,“판례를 통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 개념의 분석”,비교사법(제6권 제1호),

1999,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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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179)운행이익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부

터 나오는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익에는 자동차의 운행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간접적 의미의 경제

적 이익과 무상대여 시 인적 관계에 따른 정신적 이익(만족감)도 운행이익

에 포함된다.180)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해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설(요건사

실설)’과 ‘추상설(항변설 내지 간접반증설)’의 대립이 있다.우선 구체설은

원고가 당해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

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중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게 된다.반면 추상설은 운행자는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운행자와 보유자는 경험칙 상 상

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겹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라

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피고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피고는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당시 피고

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판례는 추상설의 입장에 서 있다.181)

(2)운행자의 범위

(가)무단운전

자동차보유자의 친척이나 피용자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그 보

유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무단운전의

179)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17253판결,대법원 2004.4.28.선고 2004다10633판결 등.

180)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앞의 책,43면.

181)대법원 1994.9.23.선고 94다9085판결,대법원 1999.4.23.선고 98다61395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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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단운전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자동차보유자

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이에 대해 판례는 “자동차

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그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소유자

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

계,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

성,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

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182)하고 있다.한편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절취운전

차량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

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운

전하는 점에서 무단운전과 구별된다.절취운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설

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비적용설의 대립이 있다. 절취운전의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보유자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차량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이론상으로는

일리가 있다.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불법행

위책임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보유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절취운전

을 한 제3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차량보유자의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

우가 많으므로,피해자는 피고가 차량의 보유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182)대법원 1999.4.23.선고 98다613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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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자가 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판례는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

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

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

할 수 있어 그 보유자는 책임을 진다”고 판시183)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적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명의대여와 명의잔존

명의대여라 함은 “자동차등록증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

상으로 대여한 것”을 말하는데,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

자가 달라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지 않은 자에게 소유명의만 가지

고 있다고 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명의대

여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지는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종속

관계의 유무,자동차의 보관상황,명의대여료 징수 유무,유류대․수리대의

부담관계,명의대여의 동기와 목적 등의 실질관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해

결하여야 한다.실무에서는 주로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관련한 지입회사의

책임과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로 신고된 대표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다.

명의잔존은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

의 이전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

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매수인이

183)대법원 1997.7.8.선고 97다15685판결,대법원 2001.4.24.선고 2001다3788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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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지는 외에 매도인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는가

의 문제이다.판례는 명의잔존의 경우 “매매대금의 완제 여부와 이전등록서

류의 교부 여부”를 명의잔존자의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따라서 대금의 완전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이전등록서류도 교부

되지 않았다면,매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수인의 운행에 대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184)

한편 판례는 “양도담보의 경우 명의는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운행

자는 여전히 담보제공자라 할 것이고,185)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

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이 경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

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86)고 보고 있다.

(라)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란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분할지급의 약정 하

에 매매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매수

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면서 매매대금지

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 완제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하여 등록명

의 등을 매도인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는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

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우선 전자

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자

동차판매업자인 매도인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187)

184)대법원 1980.6.10.선고 80다591판결.

185)대법원 1980.4.8.선고 79다302판결.

186)대법원 1999.4.14.선고 98다575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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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후자의 경우(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는 자동차를 할

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매

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

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188)

(마)차량의 임대차189)와 사용대차190)

자동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

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역시 자동차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191)

임대인과 대주(貸主)의 운행자성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借主)만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기간이 일시적이므로 차주

(借主)측의 사용목적도 스스로 한정되고 단시간 내에 차량반환이 예정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으

므로 차주(借主)에 대한 대주(貸主)의 인적 지배를 통하여 대주(貸主)의 차

에 대한 지배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주(貸主)의 운행지배

를 추정하고,운행지배의 상실은 특단의 사정으로서 대주(貸主)에게 주장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92)

187)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5413판결.

188)대법원 1994.9.23.선고 94다21672판결.

189)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90)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定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91)대법원 1989.6.27.선고 88다카12599판결.

192)최병수 편저,“판례로 본 자동차사고 손해론”,현대정보문화사,2000,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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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동차취급업자(차량의 세차․수리․보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의 세차․수리․주차 등을 위하여 수리업자,세차

업자,주차장업자 등과 같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그 자동차취급업자

등은 운행지배를 가지게 된다.자동차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기는 것(세차

의뢰,수리의뢰 등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 짐)은 임치와 도급의 혼합계약

의 형태인 바,차량의 임치 중에는 임치물에 대한 점유권을 갖는 자동차취

급업자가 운행지배를 갖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고,도급의 요소

로 부터 시운전은 차량의 수리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문제는 차량의 소유자(의뢰자)에게 운행자성이 있느냐가 문제인

바,자동차수리의뢰자는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인도한 이상 수리의 완

성 후 다시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의뢰한 자동차에 대하여 아무런 관

리지배권이 없고 자동차취급업자를 통한 간접지배도 성립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취급업자만이 운행자책임을 진다.하

지만 의뢰인에게 예외적으로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경우로는,첫째 의뢰자

검사대행까지 의뢰하여 취급업자가 검사대행을 위해 운행을 한 경우,둘째

서비스 차원에서의 수리차량을 운반한 경우,셋째 수리 외에 매수가격 결정

을 위한 시운전을 허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주

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차 안내를 위한 주차장 관리자를 배치하

고 자가운전자인 이용자는 통상 차량 및 시동열쇠를 맡기게 되는데,이러한

경우 차량과 시동열쇠를 맡겨 주차를 의뢰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주차 의뢰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

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93)

193)대법원 1988.10.25.선고 86다카2516판결.



- 104 -

(사)기타

도급이나 하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

급인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그의 피용 운

전자가 야기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도급인과 하도급인이 과연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도급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 운행자책임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운행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으로 도급인의 지휘․감독관계가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전속적 내지 종속적 관계가 있는 지 여부

와 현장의 감독관계,자동차에 대한 명의 대여적 관계가 있는 지 여부,그

리고 자동차의 관리 내지 주차의 장소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는 도급인이 일반적․추상적으로는 수급인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

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운행당시 수급인의 피용

자의 차량운전행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도급인에게 운행자책임이 없다고 판시194)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 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위 대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

동차보유자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19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부모가 운행 자체

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사

회통념상 그 운행에 대하여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에 있다고 보이는 경

우 그 부모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으로 어떠한

194)대법원 1991.12,27.선고 91다33490판결.

195)대법원 1994.4.15.선고 94다55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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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부모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지는 대체로 “친

자의 동거 및 부양 유무,자동차 구임대금의 부담관계,운행비 및 유지관리

비의 부담관계,사용목적,등록명의,보관상황,보험가입명의”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96)

(3)소결

자동차사고에 대한 배상의 주체를 어떠한 범위에서 확정할 것인가의 문

제는 피해자 보호의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논점이다.이는 피해자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의 책임주체인 운행자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보험자

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피해

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는 점차 운행자성을 넓게 인정해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배상주체의 범위를 둘러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문제는 배

상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피해자보호의 측면과 자동차보유자의 적정한

이익보호라고 하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착된다.197)이러한 논란은 자동차

인적 손해의 전보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

기도 하다.적어도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전제로 할 때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키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사회성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운행지배의 개념을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경우는 물론 형식적․객관적으로 보아 운행지배의 가능성만 인정되더라도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단운전,절취운전 기타 타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유자의 운행

196)이주흥,앞의 책,42면.

197)양승규,“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책임보험을 중심으로”,월간손해보험(통권 제210호),손해

보험협회,19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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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자동차관리,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시 종래의 무과실책임원칙

으로 돌아가 보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바,결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도 귀책원리의 지배를

받는 부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결정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나.책임의 성립요건

(1)운행의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

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무엇이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

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3호로 개

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란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

는데,당해 장치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설(원동기설,주행장치설,고유장치

설,차고출입설)이 대립되어 있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장치’란,“운

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

차 고유의 각종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주·정차 중 사고도 운행 중 사고로 보아 보유자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아니면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만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판례는 도로상에 주차시켜 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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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인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이를 도로상에 주차시켜 둔 차량의

운행 중의 사고로 보고 있다.198)

(2)운행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량의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를 운행자책임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판례는 위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이 설은 통상 일정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을 결과의 원인으로 보고 동일한 조건이 있는

때에 동일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인과관계 유무의 판정기준이다.199)불법행위

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

자인 원고에게 있다.200)

(3)타인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정의될 수

있고,결국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주체

라면,여기서 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자

라고 할 수 있다.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의 경우 타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단순히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운전자나 운전보조자의 경

198)대법원 1991.7.9.선고 91다14291판결,대법원 1993.2.9.선고 92다31101판결 등.

199)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앞의 책,70면.

200)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1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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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아니므로 타인으로 보

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 타인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운행자 중의

1인이 사상을 당한 경우이다.판례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

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

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

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201)하고 있다.즉 운행자가 복수인 경우 그들 사

이에는 사고 당시 구체적 운행지배의 정도,태양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유의하여 공동운행자 사이에 피해자가 운행자라 하여 바로 타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태양 등을 비교·교

량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운행자의 친족이 사상

한 경우 즉 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보호를 받는다.202)

무상동승203)의 경우도 실무상 문제가 많은데 무상동승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이 호의동승이며,이러한 호의동승은 ① 호의에 의하

여 무상으로 장소적 이전을 향수하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지고,②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

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와 유사한 지배를 가지며,

201)대법원 2000.10.6.선고 2000다32840판결.

202)대법원 1993.4.23.선고 93다1879판결.

203)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는데,간혹 무상동승은 호의동승이라는 개

념과 혼용되기도 한다.즉 호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유혹에 의하여 또는 동승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있으므로 무상동승의 외연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무상동승은 대체로 운

행목적에 따라 동승자만을 위한 것,공동목적,편승,운전자만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동승경

위에 따라 피해자의 강요,무단동승,의뢰동승,유인승낙,유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강요동승이

나 잠입동승 등은 호의동승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무상동승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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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족,친지 등 개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운행권내에 들어가고 따라서 운

행에 관한 내부자성을 갖게 되는 특질을 갖는다.이와 같은 특질 때문에 호

의동승 중의 사고에 대하여 호의를 베푼 운행자에게 보통의 경우와 똑같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일찍부터 견해의 대립204)이

있어왔고,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의동승자의 타인성을 부인하는 학설은 주

장되지 않는 것 같고 판례 역시 무상동승자의 타인성을 인정하고 있다.205)

다만 호의동승의 특성상 호의동승자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운행자에

게 전부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고 판례도 무상동승 중 일정한

경우에는 운행자의 책임제한 긍정하고 있고,그 방법도 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06)

(4)면책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207)에서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피해

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

204)우리나라의 학설로는 크게 책임제한부정설,책임제한긍정설로 나눌 수 있는데,책임제한긍정설에

는 다시 운행자성 조각설,수정책임상대설,비율적 책임설,신의칙설,금반언설,개별적 해결설 등이

있다;송덕수,“호의동승”,민사법학(통권 제18호),한국사법행정학회,590면.

205)대법원 1987.9.22.선고 86다카2580판결,대법원 1999.2.9.선고 98다53141판결 등.

206)대법원 1990.4.25.선고 90다카3062판결,대법원 1999.2.9.선고 98다53141판결 등.이러한 판

례의 입장에 대하여 무상동승자가 그 운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과 그 운행에 미치는 지배의 정도에

따라 비율적인 운행자성 취득을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타인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

론의 관점에서 수정책임상대설,손해론의 관점에서 신의측에 기한 개별적 해결설의 입장에 선 것으

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이주흥,앞의 책,81면 이하.

20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단서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진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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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즉 승객이 사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상이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

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08)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단서 제2호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사고에 관

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9)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 요건으로는 첫째 자기 및 운전자

의 무과실,둘째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셋째 자

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이와 관련

하여 실무에서는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이른바 ‘신뢰의 원

칙’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동 법 제4조에 의

하여 준용되는 민법의 일반원칙인 정당방위,긴급피난,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다.

4.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승객이외 자가 사상(死傷)한 경우에는 ①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②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③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을 운행자가 입증

208)대법원 1993.5.27.선고 93다6560판결.

209)대법원 1998.7.10.선고 97다526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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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임을 운행자

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해결이나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입증책임을 전환시킴으로 인해 운행자가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을 입증하도록 한데에 손해배상의 실무상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우리 민법

제750조가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즉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피해자의 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운행자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운

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법 기술적 기교로서 피해자의 구제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도한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민사소송이나 소송외 분쟁의 해결현장에

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피해자(원고측)가 입증하려고 하면 가해자측은 자기

의 무과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입증자료의 증거능력을 무력

화시키기 위한 항변을 하기 마련이다.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

자의 과실입증 과정에서 생겨나는 분쟁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자가 자기의 무과실입증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나 시간

과 노력의 허비 등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결국 민사소송의 과정

이나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

에게 시간과 노력,비용의 발생 등과 같은 손실과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의 전환은 단지 재판상의 편리한 소송기술상의 기교일

뿐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위치를 이쪽에서 저

쪽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결국 동일한 사고에 대한 과실

입증과 무과실입증은 방향만 달리할 뿐 입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간과

절차의 낭비로 인한 고통은 같은 것이며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즉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과실입증과 무과실입증은 자동

차사고에 있어 사고 상황의 재현이 불가능한 점과 함께 목격자의 유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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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기억력,증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 가지는 인상 등과 같은 우

연한 사정에 의해 소송의 승패가 결정나버리는 이른바 'NegligenceLottery

'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210)

두 번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

체로 규정하고 운전자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규정은 없지만 제

3조의 본문과 민법의 규정과 관련 지워볼 때 가해자측으로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판례 역시 이들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211)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교통구조와 교통실태의 본질을 직시해 본다면,전

국민이 운행자로서 혹은 탑승객의 형태로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운행이익의 보편성),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언제든지 바뀌어 질 수 있

다는 점(입장의 호환성),현대의 교통 환경과 자동차운전의 특성상 과실과

자동차사고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사고로 사상(死傷)한 자동차의

운행자와 운전자도 고의의 사고가 아닌 한 현대의 교통 환경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자와 운전자의 인신사고를 자동차 대인사고에

대한 사회적 구제제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의 자동

차 이용실태와 교통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견해라고 보여 지며,

19세기적인 전통적인 불법행위적 사고로서는 이제 더 이상 현대의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손해배상의 범위와 절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만 동법 제3조에서 규

210)UNCTAD(UnitedNationsConferenceonTradeandDevelopment;유엔무역개발협의회)1985.2.

18.제네바회의 보고서,Compensationofvictimsofmotoraccident:Alternativelegalsystem for

developingcountries.우연한 행운의 기회,가증성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경향(그러한 기회

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서도 불리한 반대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211)양승규,앞의 논문(자동차강제책임보험의 이론과 실제),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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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들은 동법

제4조212)에서 민법에 위임하고 있어 자동차사고와 같은 현대사회의 사회공

해적 재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우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에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한 장

기간에 걸친 고통을 겪게 하는 문제 및 과도한 비용 부담의 문제를,가해자

측에게는 때때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보험자에게는 보험경영의 예측 곤

란과 보험료의 끝없는 인상 이라는 보험위기를 초래하고 있다.213)이하에서

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법리에 따른 현행 법제도하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위자료

위자료는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되기 이전의 Talio적 복수제도

가 진화하고 순화된 속죄금(贖罪金)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고의의 불법행위

에 적합한 것이다.하지만 자동차사고와 같은 과실,그것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상생활 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본인

도 아닌 광범위한 가족에게까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적어도 자

동차 인신사고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미 과거의 대

가족제도는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부와 미혼자녀라는 핵가족사회로 변

모되었고 생활공동체의 규모도 이들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사회로 변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및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석상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즉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자와 경상자를 가리지 않고 가적(家籍)을 달리하는 형제자

매에게 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그 범위를 대폭 제한할 필

21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민법의 적용)조문에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13)김성태,앞의 논문(불법행위법리와 보험제도-불법행위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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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상속제도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현행 법제는 사망자의 가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권자가 상속하여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

조이다.그런데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사망자가

취득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즉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의 규정이 비추어 볼 때 과

연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그 사망자 자신이

취득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사망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망으로 인

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또다시 이 위자료청구권을 상속권자에게 상속

시키는 법 논리는 위자료의 일신전속적 성격에도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망자 자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권자가 상속하는 제도 하에서는 역상속의 모순이 생기게 되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가능연령이

되고 이후 가동연한이 끝날 때까지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을 못 벌게 되어

생긴 손해(이를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취업가능기간동안의 ‘상실수익액’이라

고 표현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연히 자녀가 일찍 사망함으로 인

해 노령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그 실질을 살펴볼 때

사망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이전에 혹은 그 이

후 수년이내에 상속권자인 부모의 평균여명이 끝나버릴 경우,자식이 우연

히 일찍 사망하게 되어 그 부모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가서 자식이 살아있

었다면 취득하게 될 소득을 일찍 사망하여 벌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

상청구권으로 상속하여 행사하게 되는 이른바 ‘역상속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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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

중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불구의 정도를 평가하

여 그 평가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율)가 가동연한 종기(終期)까지 그대로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이 실무에서의 현실이다.그러나 그 불구의 정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향후의 노등능력에 대한 상

실정도를 현재의 장해상태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

다.아무리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장래

상태에 대한 예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 역시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

해자의 연령,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기

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판정되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

다.”고 판시214)하면서,노동능력상실율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는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결국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율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판결 설시이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동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임을 대법원 판례도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

하여 이를 판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전문적인 감

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부정확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판례에 나타난 바로는 제1심에서 식물인간으로 된 피해자에

대하여 평균인보다 약 절반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

왔으나,동 피해자는 불과 얼마 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사망해버린 사건

도 있었는데,이처럼 노동능력상실과 관련하여 인간의 향후 여명과 향후 예

214)대법원 1999.3.23.선고 98다61951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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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어렵고 부정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실례(實例)215)라고 할 수 있으며,결국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의 경우에

잔존여명을 추측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상당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평가

를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

해 보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보여 진다.아니면

신체감정을 할 때 체감장해율216)을 적용하여 장해감정을 하는 것도 한 방

법일수도 있고,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변경판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현재 우리 법원과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

가하는 기준은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217)와 ‘AMA 장해평가지침’218),그리

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219)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15)대법원 1990.6.26.선고 90다카3147판결;그러므로 상해의 정도가 일정 등급 이상인 때에는 궁

극적으로는 정기금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실무적으로도 대법원 2001.9.4.선고 2001나 9496

판결에서 정기금 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온 뒤 2002년(2001다72678판결)과 2004년(2004다6917판

결)에도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216)수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 시 향후 호전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장해

율을 체감하여 인정하는 장해 평가법으로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17)이는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인 EarlDMcBride가 1936년에 쓴 책인 “능력저하 평가와 배상가능

한 손상의 치료원칙(DisabilityEvaluationandPrinciplesofTreatmentofCompensableInjuries)"

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장애 평가방법이며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직업별 즉 작업내용의 난이

도에 따라 1-9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총279개의 직업을 나열하고 있다.

218)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Association,A.M.A.)산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1958년부터

1970년까지 72명의 전문의가 발표한 13개 신체부위 및 장애에 관하여 1971년 “영구적인 신체장애

의 평가에 관한 지침(GuidestoEvaluationofPermanentPhysicalImpairment)"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으로 1984년에 개정판,1988년에 제3판,1993년에 제4판,2001년에 제5판이 발간되었고,

제5판은 상당부분이 개정되어 총 18장 61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동 평가지침에서는 노동능력상실

율이 신체장해율에 피해자의 성별,연령,직업,교육정도 및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평

가 즉 비의학적 방법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를 포기하고 영구적 신

체장애의 정도를 순수 의학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19)연혁적으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신체장애를 1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과 같으나 각 등급별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직종별 직

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며 각 등급간의 상실율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과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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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실상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불가피성과 재현이 불가능한 자동차사고의

일회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과실상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한계성,인

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과실을 불완전한 인간이 평가한다는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현행의 과실상계제도는 분쟁요소를 내포한 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 진다.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공동적

인 보장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의 과실상계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할 것으로 본다.과실상계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고예방 내지 사고억지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사고예방에 있어서 민사적인 제재(制裁)는 그 효과가 가장 미약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사고예방은 형사적․행정적 규제와

교통안전 의식의 제고,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해결

하여야 할 부분이다.

(5)일시금배상

여명단축이 예상되는 중증 장애자의 개호비와 장기간에 걸쳐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의 손해액에 대해 현행 제

도 하에서는 일시금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이에 대한 이론

적 논거는 손해는 사고가 일어난 때에 발생한다고 하는 판례상의 독단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220)장기간 치료하는 환자의 치료비와 장래의 치료비,

장기간의 개호비 등의 실질을 볼 때 과연 손해가 사고 당시에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향후 10년 혹은 20년간 연차적으로 얻을 소득을 사

망사고나 중상의 사고가 생겨 소득을 가득하지 못하여 잃게 되는 손해가

220)대법원 1997.10.28.선고 97다26043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

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

하여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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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에 한꺼번에 생긴다고 하는 견해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판례가 “손해는 사고발생 시에 (관념적으로)생긴다.”는 견해에

입각하면서도,장래에 생길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일시금으로 거액의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판

결도 확정된 상태에서 만일 그 직후에 중증 장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면 배상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과연 합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했다고 인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민사소송절차상의 문제

현재 국내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사고 손해배상의 보상실무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국내 자동

차보험시장의 약31%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송무팀 2004

년 신년 업무보고서’상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보험금청구건수 대비 소송건

수의 비율은 약 0.7%미만이지만,총 보험금 지급액에서 소송으로 인한 보

험금의 지급비율은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21)또한 피해자인 원고측이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와 인지․

송달료 및 신체감정비용 등을 포함하는 소송비용은 전체 손해배상금 수령

액의 15% 내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도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실무상 최소 약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

는 것이 통례(通例)인 것으로 짐작된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같은 심각한 변호사

로 인한 폐해는 없지만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다.결국 이러한 불경제적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자동차사고에 대

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나 전담재판부의 설치확대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1)삼성화재 송무팀,“2004년 신년 업무보고서(경영전략회의 자료)”,200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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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서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향상과 생활의

수단으로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생활의 도구가 되었지만,반대로 현대인은

급증하는 자동차라는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에 노출되어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특히나 이

러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자

동차의 보유자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이들 개인 간의 문제

로 돌릴 수 없음은 현대국가의 속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즉 우리

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이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22)

자동차사고는 일순간에 발생하며 이에 따른 사고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바,자동

차사고의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고 피해자의 구제에 이바지하는 합

리적인 제도로서 자동차보험이라는 사회적 보장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다.223)Hoffman은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이란 이를 통하여 계획성 있는

토대에 근거하여 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동종의 위험

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법적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여서 만일 이 위험이 발

생된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법적청구권이 보험계

약자에게 있는 때에 성립 한다”고 하면서,보험의 개념을 ① 위험,② 동종

222)양승규,“무면허운전 면책보험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 한계”,상사법의 기본문제(해암 이범찬교수

화갑기념),삼영사,1993,687-688면.

223)박헌무,“자동차보험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경성법학(제2호),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1992,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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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③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토대,④ 법적위험공동체,⑤ 법적청구권

이라는 표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22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법적으로 강한 사

회적 성격으로 피해자보호의 기능이 부과되고 있고,특히 인적사고에 대해

서는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보험제도가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

의 대중문화시대에 들어섰으나,도로망의 미확충과 더불어 자동차 운전문화

의 미성숙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발생율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자동차보험은 인적사고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한 면이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의의 및 기능

자동차보험계약(ContractofMotorInsurance)이란,“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6조의2).이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히 그 중

심을 차지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자력을 담보하는 구실을 한다.225)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형태는 크

게 민사적 책임,형사적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재물손괴죄 등)과 행정

적 책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과태료,벌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자동차보험은 그 중에서 민사적 책임의 처리문제를 후원하는 제도

로서 우선 자동차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민사상 구제하

는 피해자 보호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와 함께 민사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담보

224)이기수,“보험의 의의와 보험계약의 본질”,월간고시(86년 6월호),1986,123면.

225)김성태,“보험법강론”,법문사,2002,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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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보험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는 자동차보험에

사회성이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위험을 보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며,그 밖에도 피보

험자 자신의 손해나 자기차량이 입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대상으

로 되어 있다.나아가 자동차보험은 보험요율의 할인과 할증제,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통해 사고방지 및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6)

나.연혁 및 효용

자동차가 1878년 독일의 KarlBenz에 의해 발명된 이래로 극히 최근에

발달한 운송도구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역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최

초의 자동차보험계약은 1898년에 영국에서 체결된 것이 있었고,1903년에는

자동차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Car&GeneralInsuranceCorporation이 설립

된 이래로 비약적으로 꾸준히 발전을 하여 현재에 외서는 특종(特種)보험

(new branchofinsurance)227)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228)

자동차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것은 1924년 일본의 三井物産(株)京

城支店이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시작한 것이 처음

이었고,이후 1937년 8월 26일 조선화재사(현재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

226)김성태,앞의 책(보험법강론),650면.

227)특종보험이란 해상보험,화재보험 또는 생명보험과 같은 중요한 보험형태에 비해서 그 발달과정

이 비교적 새롭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명칭이 생겼다.특종보험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상해보

험,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도난보험,신용보험,보증보험,수출보험,기계보험,산림

보험,농업보험,경마장보험,풍수해보험,항공보험,징병보험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신용보험,원

자력보험,주택종합보험,지진보험,어선보험,선원보험 또는 쌍생아보험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보

험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영위되고 있다;구하서,“보험학요론(수정판)”,법문사,1993,244면.

228)구하서,앞의 책,247-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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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동차보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자동차

보험 판매회사가 되었다.광복 후 자동차수의 증가와 함께 1952년에서 1954

년 사이에 조선화재사외에 제일,신동아,대한,국제,고려 등 10개사가 경

쟁체제에 돌입하였으나 성숙된 단계는 되지 못했다.자동차보험 전업회사는

1957년 7월 27일 사업면허를 취득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최초이며,

동 회사는 그 후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로 개칭되었으나,보험금납입이 제대

로 되지 않고,보상 또한 원활하지 못하여 4년도 못가서 도산되기에 이르렀

다.이후 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피해의 점증과 피해 보상 문제가 여론

화 되면서 1962년 3월 2일에 10개의 손해보험회사에 의하여 한국자동차보

험공영사가 설립되고 이 회사는 1968년 10월 30일에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

사로 개편하게 되었다.이때부터 1983년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되기까지 한국

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독점적 운영체제가 계속되다가,자동차 대수의 급증

과 사고의 급증,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제적 손해보험업계의 환경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1983년 3

월 25일의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조치이다.그리하여 국내에는 11개 손해보

험회사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 의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229)하

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외환을 차입하게 되는 국가경제위기를 맞

으면서 해동화재(주)가 파산되어 청산되었고,이후 자동차보험 전업회사인

교보AXA자동차보험을 비롯한 4개230)의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회사가

출현하여,현재 총14개의 회사231)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고,5개의 공

제조합232)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추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급격히

229)남원식외 6인,앞의 책,29-30면.

230)교보AXA손해보험은 2001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하였고,이후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 2003년 12월

에,에르고다음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2004년 1월에,현대하이카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2006년 4월

에 각각 영업을 개시하였다.

231)14개의 자동차보험 판매회사는 삼성화재(주),현대해상(주),동부화재(주),LIG손보(주),메리츠화재

(주),흥국쌍용화재(주),제일화재(주),롯데손보(주),한화손보(주),그린손보(주),교보AXA손보(주),

에르고다음다이렉트(주),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The-K손보(주)(구 교원나라)등이다.

232)버스공제,전세버스공제,화물공제,택시공제,개인택시공제조합 등 5개 공제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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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된 자가용 차량은 현대 생활에서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생활도구

로 자리메김하게 되었고 그 이용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이로

인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생기는 사고도 증가하여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은

물론 재산적 피해도 많아져서 피해자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특히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

하는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 하거나,임의보험의 종류를 확대․개발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우리 상법은 1991년의 개정

에서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개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나,복잡 다

양한 자동차사고를 제대로 규율하기에는 상법의 3개 조문만으로는 너무나

도 부족한 형편이다.233)자동차보험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자

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II),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자기차량손

해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등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대인배상I,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지고,강제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이 필

요한 것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이 강제보험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가.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강제적 책임보험)

(1)의의

233)박강익,“자동차보험의 법률관계”,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제17집),1992,206-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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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34)에 의하여 그 가

입이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

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이다.235)자동차손

해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또한 그 성격이 책임보험이므로 보험계약법

의 일반규정과 손해보험의 총론규정 및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실 과거에는 불법행위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면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

이 없다”는 원칙(과실책임의 원칙)및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결과

로 발생하는 책임은 행위자 자신이 져야 하지만,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구제의 문제는 더

이상 가해자가 누구이며 그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이 존재하였는가의

입증책임을 둘러싼 개인적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게 되었다.그리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재

및 그의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며,이로

인해 충분한 피해자의 보호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

과 이에 따른 산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진 20세기에는 불법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무과실책임주의’와 ‘결과책임주의’가 생겨나게 되었

던 것이다.이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의 문제에 곧바로

영향을 주어 개인주의적인 과실책임이론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

주의적인 무과실책임 이론으로 그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문

23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을 정

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

증명서 교부의무(동법 제7조)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동법 제12조)등을 규정하고 있

을 뿐이다.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계약법의 일반규정과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정하여지고 있다.

235)山野嘉朗․山田泰彦 編著,“現代 保險․海上法 30講”,中央經濟社,1994,10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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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평타당하며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논의

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에 대한 법률적 대책마련을 위해 서구 선진제국에서는 자동차사고에 대하

여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배상책임주의의 도입을 인정하였고,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 내지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면책을 극도로 제한하며,자동차운행자의 피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보험화하여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있고,피

해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상계를 부인하거나 제한하

여 충분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추구하고 있으며,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불

가능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236)

(2)가입의 강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자동차의 운

행에 있어서 위험책임의 원리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237)

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반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가해자에 대한 보

호의 역할도 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왜냐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자 책임보험의 일종이며,책

임보험이란 것이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

험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

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

문이며,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인 가해자 보호가 주된 관심사이기

도 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2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 소형자동

236)박세민,앞의 책,29-30면.

237)안찬근,“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월간손해보험(통권 제377호),손해보험협

회,2000,89면.

238)이병석,“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보험금분담에 관한 연구-자동차보험약관 제68

조 제2항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17권 제1호),1998,470-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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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

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7조).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자력이 없

는 가해자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깊은 관

련을 맺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에서 의무보험제도로 도입한 것이다.즉 자동차의 운행자로 하여금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강제를 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

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보험법총론과 계약에 대한 민법상의 원칙

(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20조 제1항239)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40)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가입자의 청약을 승낙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가입의 강제와 관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

가입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또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는 의무보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말소등록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이 중지가 된 때 등 극히 예외

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41)

23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제1항에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보험계약체결의 거부)에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

우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 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

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4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 등)에는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 등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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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

1)보상책임의 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

문).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한다”고 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라

는 의미로,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

(享受)한다는 뜻이다.예컨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익의 귀속주체는 자기가 되는 것을 말하며,운행이익은 보

통 물건과 사람을 운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그러나

여기서 운행이익이란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직접적․경제적 이익에 한정되

지 않고,간접적․정신적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242)이며,무상대여시 인적관

계에 따른 정신적 이익(만족감)도 운행이익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243)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면서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

우

2.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규定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당해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

6.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42)김정열외1인,앞의 책,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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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또 운행지배는 초기에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

을 가지는 것,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 운

영할 수 있는 힘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244)하였으나,최근에는 운행의

지배란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

배가능성(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 존재)이 있다고 볼 수 있

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45)이와 같이 운행지배의 개념

이 지배가능성으로 규범화 되는 것은 이를 사실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운행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곤란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자동차의 운행은 보유자 스스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따라서 운행지배는 사람을 통한 자동차의 지배가 되는 결과 그

지배가 배타적으로 제3자에게 전속되지 않는 한 본래 보유자의 지배는 상

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구체적․직접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추

상적․일반적․잠재적․간접적으로만 있어도 되는지에 관하여도 학설의 대

립이 있다.우선 첫 번째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사고의 원인이 된 당해

운행과는 관계없이 추상적․일반적으로 그 지위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자

동차운행자로 정하려는 설(추상설)이 있다.두 번째로 일반적․추상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운전 되었다는 등으로 당해 사고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운행지

배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설(항변설)이 있다.세 번째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운행

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인

지 여부를 구체적․동태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설(구체설)등이 있다.

구체설에는 다시 그 구체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자로서의 외관을

243)대법원 1987.1.20.선고 86다카1807판결.

244)최병수,“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현대정보문화사,2000,60면.

245)대법원 1995.10.13.선고 94다17253판결;대법원 1995.1.12.선고 94다382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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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자(외관설),영업적인 관여를 행하는 자(영업관여설),지휘감독의 책무

를 지는 자(지휘감독설),외부적으로 기업관계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사용자

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기업구성설)및 협동체로서의 사용․피용자가 일체

적일 때 사용자적 관계에 있는 자(협동설)등이 자동차운행자로 인정된다는

설로 세분된다.246)그러나 이러한 추상설과 항변설,구체설은 상호 배타적

견해로 이해되기 보다는 운행자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는 다각적인

시각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견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

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

하고,자동차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

여 이원설이자 항변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위의 구체설에 의한 각종 세부적

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할 것인 바,이와 같은 추상설․구체설 및 항변설의

구분실익은 특히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

는 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띠게 된다.즉 구체설은 원고가 당해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

이익의 귀속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중한 입증책임의 부

담을 원고에게 지우게 된다.이에 반하여 추상설과 항변설은 운행자는 추상

적․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운행자와 보유자는 경험칙상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겹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사

실을 주장․입증하면,피고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피고는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당시 피고가 운행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247)

246)김정열외 1인,앞의 책,88면.

247)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앞의 책,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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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동차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248)의 용어의 정의

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이를 다시 요약하면 ‘자동차’란,“원동기(엔

진)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용구(기계장치)중에서,

농기계․군용차량․기차․전차․삭도․궤도․승강기․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기계(중기)및 50㏄(정격출력 0.95킬로와트)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과 위의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피견인차(트레일러)”를 말한다.249)

따라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6종의 건설기계와 50㏄이상의 이륜자동차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속하고,외교용 차량․미군차량․미군

사유차량(SOFA차량)․경호차량․수출용차량 등 자동차관리상의 특례차량

이나,공항․항만구내 및 특정 사내(社內)셔틀차량․운전면허학원 내에서

의 연습차량 등 이른바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차량도 모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된다.외국에 등록된 차량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된다.250)다만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차

량은 강제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일반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

을 뿐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251)따라서 이러한 차량도 도

로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여 하고,위반 시 제

재의 대상이 됨은 물론,도로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

게 한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4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9)김정열외 1인,앞의 책,124면.

250)대법원 1981.2.10.선고 80다2236판결.

25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장

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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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행

‘운행’252)이란,“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전체로서의 자동

차 또는 자동차의 어떤 장치의 일부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하며,그 사용이나 관리에는 그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

루어지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주·정차행위나 차량의 정

비행위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나 그 상태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지

배적 의사(예컨대 주차시킨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구체

적으로 무엇이 자동차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인지에 관하여는

부득이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종래 ‘운행’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

석하는 견해로부터 아주 넓게 인정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대략 네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어 왔다.

즉 첫째 원동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

(원동기설)253)과 둘째 원동기장치 또는 그 이외의 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행장치)의 조종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이라는 설(주행장치

설)254),셋째 원동기 및 주행장치 이외의 자동차의 고정장치인 문이나 화물

25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의 용어정의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

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1999.2.5.법

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당해 장치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원동기설,주행장치설,고유장치설,차고출입설)이 대립되어 있었는 바,대법원은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

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5.31.선고

95다19232판결 등 참조.

253)“~경사진 도로에서 원동기(엔진)을 끄고 그 탄력에 의하여 주행 중이거나 엔진고장으로 쇠사슬

등에 의하여 피견인중인 때에는 운행에 포함되지 않는다”(神戶地判,昭和 34.4.18.);김정열외 1인,

앞의 책,55면에서 재인용.

25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당해장치란 엔진장치 즉 원동기장치에 중점을 둔 규정이기는 하

나 반드시 위 장치 만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주행장치를 포함한 취지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엔진고장으로 로프로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도 스스로의 핸들조작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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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적재함의 옆문이나 뒷문,크레인 장치 등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운행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고유장치설)255)과 넷째 자동차의 장

소적 이동이나 당해 장치의 조작에 한하지 않고 주․정차중이라도 자동차

가 차고를 출발하여 다시 차고에 들어갈 때까지의 일련의 운전행위라고 보

는 견해(차고출입설)256)등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추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운행개념을 좁게 보

는 입장에서 차츰 넓게 보는 입장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즉 원동기설은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원시적 견해인데 비해,주행장치설과 고유장치설은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라는 문구에 충실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한

것이며,차고출입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운행개념을 최대한 확대 해석

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257)

라)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다른 사람(타인)’이란,“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에

는 발 브레이크에 의하여 그 조종의 자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고장차 자체의 운행행위

라 하여야 할 것이다.물론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들어 올려 견인되고 있는 경

우에는 조종의 자유가 전혀 없으므로 위 운행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廣島高岡

山支判,昭和 42.3.17.同旨 最高,昭和 43.10.3.3小);김정열외 1인,앞의 책,55면에서 재인용.

255)“운행이란 자동차가 갖는 특수한 위험성이 존재한 기간 그 주행 중 및 그것과 밀접하여 연속선상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 ․ 정차를 포함하고,당해 자동차의 차종,용법에 따라 차량 고유

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차고 내에서 세차중인 것과 같이 주행

과 단절된 상태아래서 열린 차문에 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경우 등은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에 있어서는 짐을 싣고 주행하는 사

이에 짐이 떨어져 부상케 한 경우는 물론,목적지 부근의 노상에 주차하여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

는 경우와 같이 주행과 밀접한 상태에 있고,~중략~,화물을 내리기 위한 고유장치인 적재함 자체

를 사용하는 상태라면 운행의 개념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大阪 地民,15判,昭和 46.5.12.);김정

열외 1인,앞의 책,55면에서 재인용.

256)“주․정차 중에 이미 엔진을 끄고 야간인 경우에는 차등을 모두 끄고 있어도 다음날 아침의 운전

에 대비하여 특히 소정의 차치장(車置場)에 옮기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주차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위 주차가 전날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걸친 장시간일지라도 위 도로상의 주차를 자동차를 구성

하는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즉 운행이라 해석할 수 있다”(名古屋高金澤

支1判,昭和 59.9.19.);김정열외 1인,앞의 책,55면에서 재인용.

257)김정열외 1인,앞의 책,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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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사상(死傷)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자(피

해자,원고)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3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로서 운행자(자기=본인)이외의 자를 말하

지만,통설과 판례에 의하면,‘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그 스스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

는 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결국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3조상의 ‘다른 사람’이라 함은,“자동차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

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

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행자 중의 1인(공동운행

자),운행자성의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는 사람(공동운전자,가족인 피해자,

호의동승자 등)이 피해자가 된 경우 등인데,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본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258)

사망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인데

사망의 시기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① 호흡정지설,② 심장박동정지설,③

뇌사설 등이 대립되어 왔다.이중 뇌사설은 뇌의 활동이 정지되면 호흡이나

심장박동은 계속되고 있더라도 소생할 수 없다는 의학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유력한 학설이나,사회 통념상으로는 아직 호흡정지설 내지 심장박동정

지설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부상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

는 것인데,신체 중에는 의족․의지․의치․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 등과

같이 신체에 밀착하여 신체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259)

2)보험금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청

구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확인한 후에 피보험자에게 보

258)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1절 3.나.(3)타인성 (107면 이하)참조.

259)김정열외 1인,앞의 책,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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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

금을 청구하면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면책사유

자동차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함으로써 생기는 인적(대인)손해사고를 전제로 한

다.그러나 이러한 손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보험자가 언제나 그 책임

을 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즉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

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사행계약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배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게 되는데,이것이 이른바 보험

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26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4조(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

항)제1항에는 대인배상I의 일반면책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

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

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

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인위적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261)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무면허․음주운

260)임충희,“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상사법의 기본문제(해암 이범찬교수 화갑기념),삼영사,1993,

704면.

261)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자기의 행위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주의를 현저하게 흠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미필적 고의



- 135 -

전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는 자동차손해배상책

임보험의 사회적 기능에서 볼 때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이다.여기서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자기의 행

위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주의를 현저하게 흠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불법

행위의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형태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다.262)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되

나,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

금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금

액을 구상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

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보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실제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사고발생 자체나 가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보다

는 그 실질적인 쟁점이 손해액의 산정문제와 피해자의 과실의 유무 즉 과

실상계의 적용문제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특히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회

보장적 요구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주체의 확장

및 과실의 입증책임전환에 기한 책임범위의 확대와 이른바 완전배상이론의

전개에 따른 손해의 고액화 경향에 대응하여 과실상계제도는 이에 따른 손

해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하는 조정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263)

와 인식 있는 과실 등은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62)대법원 1991.3.8.선고 90다16771판결.이에 대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등은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이기수,“보험법․

해상법”,박영사,1993,231면.

263)박영식,“자동차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본질”,현대 민법학의 제문제(청헌 김증한박사 화갑

기념),박영사,1981,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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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합보험(자동차 임의책임보험)

(1)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케 하여 법

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임

의의 보험계약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한다.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I)만으로는 대인사고로 인한 전 손해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를 위

한 임의책임보험인 것이다.임의책임보험은 그 성격상 가입이 본인의 자유

이며 책임의 한도 역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한 또는 유한배상책임으로

할 수 있다.즉 자동차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II)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

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

에 대하여 그 초과손해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264)

(2)피보험자의 범위

원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

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는 자를 말한다.원래 자동차란 것이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친구 또

는 종업원 등 다수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사고발생시 이들이

야기한 제3자의 사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문제와 보험자의 보상책

임문제의 확정을 논하는데 있어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

에 실제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사고에 대한 배상책

264)박세민,앞의 책,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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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피보

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이들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

인 자(운전보조자 포함)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범위로서 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를 구체적으로 첫째 기명피보험자인데,보험 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를 가리키며 대부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기명피보

험자가 된다.사고당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 중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고 항상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둘째 친족피보험자로 기명피

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의미하며,여기에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

하는 범위 내의 친족을 말한다.셋째 승낙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다만 자동차 정

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넷째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로 기

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도급계약,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된다.다섯째 운전

피보험자인데,위에서 언급된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인 자와 운전보조자를 말한다.265)

(3)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보험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의미한다.보험계약은 차

량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며,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265)김광록,“상법요론(하)”,법원사,2005,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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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거나 보험자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대체하여 사용하던 중에 야기

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자동차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사항(상법 제666조)266)이외에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상호,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

번호․차형년식․기계장치․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즉 피보험자동차란 보험 증권에 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만약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에 양도되었을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267)

(4)피해자

피해자라 함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자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

다.즉 당해 피보험자(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때에는 각각의 피보험자)의

지위에서 볼 때,자기 이외의 모든 자 중에서 법률상 타인의 범위에 해당되

는 자로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타인의 사상을

수반하지 않는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컨대

버스회사 차량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인근

주민은 피해자이지만 그 손해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다.268)

266)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조문에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보험목적 2.보험사고의 성질 3.보험금액 4.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무효와 실권의 사유 7.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보험계약의 년월일 9.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7)박세민,앞의 책,270면.

268)최병수 편저,앞의 책(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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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

(가)보험사고의 요건

자동차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II)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란 첫째로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안269)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여

야 한다.둘째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고여야 한다.셋째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상하여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험자도 보상책임이 없다.

(나)보험금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하여 피해자와

의 사이에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

해액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액의 확정은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며,피보험자는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금청구서,진단서 등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손해배상

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보험자가 꼭 필요로 하는 서류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보험자는 이 증거나 서류 등을 가지고 지체 없이 보험

금지급의무의 유무,면책사유에 대한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등을

조사하고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을 정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을 정했으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었다.그러나 2001년 8월에 개정된 약관 및

269)‘대한민국 안’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최근 KEDO,금

강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차량의 운행 증가를 감안하여 1999.5.개정약관에서

“보상책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최병수 편저,앞의

책(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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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약관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를 접수받

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

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더욱 단축하였다.그러다가 2004년 개정 약관은 다시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70)

(다)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계약의 일반 법리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법률관계는 계약당사자간인 보험

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성립되므로 제3자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

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이는 책임관계와 보험보상관계는 분리되어야 한

다는 원칙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

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

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오늘날 책임보험제도는 책임보험에 있어

서 피해자의 보호라는 점이 특히 중시되어 각국에서는 입법과 판례에 의하

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점차 발전되어 왔다.우리나라도

1991년 상법 개정 시 제724조 제2항271)에서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

의 보다 더 확실한 구제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제는 책임보험약관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 상법규정에 의하여 직접청

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더 나아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약

관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약

관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272)

270)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271)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항: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

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는 피보

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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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각국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제도를 책임보험

일반에 관하여 승인해 나가는 발전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면책청구권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직접청구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즉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손해배

상절차의 간소화하여 노력과 비용,시간의 절약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유효

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실제 피해자 구제라는 책임보험

제도의 이념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가해

자인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이 다른 제3채권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

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보되

지 않으면 안 되는데,이러한 요청은 직접청구권의 인정을 통하여 가장 확

실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요컨대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면책을 실현함

과 동시에 보험금의 피해자 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배상의 합리적인

실현수단인 책임보험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이에

따라 오늘날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는 직접청구권을 중심으

로 구성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273)

(라)면책사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4조에는 자동차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II)의

면책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② 전쟁,혁명,내란,

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③ 지진,분화,태풍,

홍수,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

272)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으나,대법

원은 1998년 이후의 판례에서는 모두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다;임재호,

“2005년도 보험법 중요판례의 분석”,상사판례연구(제19집 제3호),한국상사판례학회,2006,373면.

273)우성만,“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주제별판례연구

(상법II),법원공보사,1993,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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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

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⑥ 피보험자가 손

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정의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

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

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

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

다),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나.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다.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

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라.

위 ‘나.’및 ‘다.’의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

다./마.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

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바.피보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

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사.위 ‘마.’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다만,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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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가.의의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 무보험운전자담보(uninsured

motoristinsurance)가 있는데,이것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 또는 피보험차량

의 승객이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자

동차이거나 사고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른바 뺑소니(hitandrun)를 하여 손

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현재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를 효

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다.자신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우

연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만약 상대차량이 무보험(보험에 가

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

인 자신은 아무런 또는 충분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된

상품이다.274)무보험운전자담보는 우리 보험업계에서 1991년 11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라 함은 보험가입자 및 그의 가족 등이

운전(다른 자동차 탑승 포함)또는 보행 중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우연

히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

을 말한다.즉 피해자가 타인을 위해 가입하였던 보험이 피해자를 위한 책

임보험의 구실을 하여 그 보험금액을 한도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동 담보는 일반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험금의 산정은 대인배상의 보험금지급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

274)김세돈,앞의 논문,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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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법적 성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손해보험의 일종인가 아니면 상해보험

인가에 대한 그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이 있다.특히 1999년 12월 23일 헌

법재판소에서 상법 제732조의2가 합헌275)이라고 결정한 이래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그 의미가 더욱 커

졌다고 하겠다.276)먼저 상해보험으로 보는 견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가 무보험자동차 보유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장래 피보험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전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하는 상법상의 일반상해보험으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즉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보험사고로 하고 인보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해보

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277)하는 것이며,같은 취지에서 무보험자

동차 상해담보는 제1당사자보험이며 무보험보유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

보험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278)

반면에 손해보험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일반적인 상해보험은 정액보험

275)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98가합6414사건에

서 1998.9.25.상법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학설은 보험자보다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하나,우리 상법 규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도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상법 규정은 “①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을 강제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그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②보험자의 영

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에 대항된다,③보험계약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제

청 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는 1999.12.23.결정 98헌가12등(병합)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상법 제732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최병수 펀저,앞의 책(자동

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216-218면.

276)법적성질을 손해보험으로 보게 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험

자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김광록․조규성,“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인

적사고보상조함의 제 문제 고찰 ”,기업법연구(제20권 제3호),2006,310면.

277)대법원 1999.2.12.선고 98다26910판결;광주고등 2000.5.18.선고 99나4923판결.

278)남원식외 6인,앞의 책,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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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하여 입은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그 초

과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

험 대인배상II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동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보

험자가 부담하는 실손보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일반상해보험에서

는 배상의무자의 존재가 요구되지 않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구상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일반적인 상해보

험계약이 인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인보험계약의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듯

이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며 그 결과는 무보험자동차

의 보유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나,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손해보험이라고 주장한다.279)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상해보험의 일종이라 해석하

기도 하고,280)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

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기도 한다.281)생각하건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분명 피보험자의 상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인 점은 분명

한데,여기에 무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해석․

적용해야 하는 점,앞에서 언급한 손해보험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손해보

험형 상해보험 즉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보상 범위

279)양승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보험자대위”,월간손해보험(통권 제381호),손해보

험협회,2000,7면-75면.

280)대법원 1999.2.12.선고 98다26910판결.

281)대법원 2003.12.26.선고 2002다619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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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상요건(배상의무자의 존재)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

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무보험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자(사용자의 업무수행중인 경우),배상의무자가 미성

년자일 경우 그 감독자 및 이들의 상속인이 배상의무자이다.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는데 배상의무자의 존재는 객관적으

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하

는 것은 아니므로 가령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82)그러나 피보험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와 같이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담보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

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가 문제인데,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동의 없이 가

해자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하지만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

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

던 경우,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

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

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83)

(2)무보험자동차의 개념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

282)김주동외 1인,앞의 논문,176면.

283)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06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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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즉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인 경

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동 담보에 관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6조(용어

정의)에서는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통상 시․군․구

등록차량),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군용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담보가 차량의 범위를 넓

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84)

무보험자동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③ 본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

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

동차(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

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

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뺑소니차량)등을 말한

다.285)

(3)피보험자의 범위

2003년 1월 이전의 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탑승중과 탑승중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또한 기명피보험자와의 동

거여부를 따져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하다보니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

284)왜냐하면 통상 자동차관련 보험에 있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자동차관리법에서는 농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개념에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명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여부”,생명보험(통권 제261호),생명보험협회,2000,55면.

285)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제16조(용어정의)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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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많았고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많아,약관개정

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배우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

자를 포함하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부모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포함하지

만 계부와 계모는 제외되며,장인과 장모나 시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

한다.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모 범

위에도 사실혼 관계자의 부모까지 포함시켜야 하며,약관상 자녀에 대한 정

의로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양자로 한정하고 있으므

로,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기

명피보험자가 계모인 경우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여기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세 번째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다만 자동

차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한편 대리운전자를 포함한

대리운전업자는 처음에는 자동차취급업자 범위에 추가되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2006년 보험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취급업자 범주에서 삭제되어 결국 대리운

전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포

함되도록 개정되었다.286)

네 번째로 위 ‘첫째’내지 ‘셋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다만 자동차정비업․주차장

286)박세민,앞의 책,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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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급유업․세차장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

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된다.

(4)면책사유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의 신분,손해의 발생원인

과 배상의무자의 신분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우선 손해의 발생원

인 등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면책사유로는,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②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③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

해,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

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나,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

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

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⑨ 피보험자 본인

의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⑩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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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한다).

두 번째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의 신분과 관련한 면책사유로는,⑪ 기명

피보험자나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보험 증권

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2조 제2항에

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특약 상 운전 가능한

범위내의 운전자를 가리킨다고 하겠다.287)

마지막으로 배상의무자의 신분과 관련한 면책사유로서 보험자는,⑫ 상

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에 면책

이 되는데,다만 이때도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또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288)

(5)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계산방법은 통상의 손해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닌 약관상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점이 자기신체사고나 다른 상해보험과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289)지

급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되며,법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계산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반하거나

287)남원식외 6,앞의 책,350면.

288)박세민,앞의 책,541면.

289)김광록․조규성,앞의 논문,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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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90)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대인

배상II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대인배상 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 피

보험자 1인당 2억원까지),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계한 후,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②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③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④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⑤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⑥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

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291)

4.자기신체사고보험

가.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우연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에 이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을 보험

계약 시 합의한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이

다.292)보험사고의 해석 범위와 관련하여 어디까지를 보험사고로 볼 것이냐

290)대법원 1999.7.23.선고 98다31868판결 등.

291)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2조 제1항.

292)대법원 1998.12.22.선고 98다357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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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

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또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있는 가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자동차라 함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자동차사고

라 함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 용

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하면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충돌

되어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93)한 바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앞에서 설명한 자동차임의책임보

험(대인배상II)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자

기신체사고시의 보상은 대개의 경우,대인배상II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자

가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이다.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에서는 그

범위에 관하여,①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기명피보

험자,친족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운전피보험

자)294)와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2004년

약관까지는 위 ‘①’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

험자 범위에 포함시켰으나,2006년 4월 개정된 현행 약관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여 산재피용자를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이들이 대인배상II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위 ‘①’에서 규정하는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

293)대법원 1989.4.25.선고 88다카11787판결.

294)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2절,2,나,(2)피보험자의 범위 (119면)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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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않는다.이 조항의 취지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보다 확실하게 제고하기

위함이며 물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면 자

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나.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이므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고 보험금액만이

있다.종래 피보험자가 차량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자기신체

사고보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한도와 보험자가 1회의 사고로 지급하

여야 할 보험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1사고 당 보험가입

금액,즉 보상한도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약관(2006년 4월)에 의해 보험자의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폐지하였다.

보험금의 종류로는 첫째 사망보험금이 있는데,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

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만약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사망보험금을 합한 액수를 지급하고,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후에

사망하였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공제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다

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둘째 부상보험금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

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를 부상보험

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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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

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

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

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후유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되

며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고,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구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의 보험금액에 대해서,보험회사는 자기신

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현행 약관상 공제액이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대인배상Ⅰ(정

부보장사업을 포함)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약관

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295)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말하며,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

우 ‘0’으로 산정한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공제액=대인배상I및 대인배

상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실제손해액”

이 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면책되는데 먼저 개인용과 업무용,영업

용자동차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보험자는 면책이며 이 경우 당

295)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용어정의③에 의하면,“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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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또한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자

는 면책이 된다.두 번째로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던 중 또는 싸움,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역시 면책이

되며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세 번째로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296)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면

책이 되고 이 경우 역시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경기

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다만,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에 대해

서는 면책이 된다.다섯 번째로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와,여섯 번째로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와,일곱 번째로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 면책사유로는,첫 번째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

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 있다.

그 밖에 업무용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 면책사유로는,첫 번째로 피보험

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

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에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두 번째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

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때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본 조항

296)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용어정의⑬에 의하면,“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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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업용자동차보험에도 적용되는 면책사유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약

관개정을 통해 과거 약관상의 면책사유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조항이 헌법재판소와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즉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과실

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

시를 한 뒤 현행 약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

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297)

5.현행제도의 문제점

가.책임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의 여건상 불법행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원칙)

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다.물론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이행을 확보하는 책임보험의 결합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이러한 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이것을 뒷받침하는 책임보험이

기능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 의할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적 전제

297)김효신,“보험법의 법리”,경북대학교출판부,2005,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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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그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가해자는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이

므로,우선 가해자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는 보험급여를 행할 수도 없고,

손해의 분류방법이나 배상범위,기타 손해액의 산정방식 등도 전적으로 불

법행위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또한 절차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행위 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책임확정,손해

산정,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298)그

러므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제도 자체는 근본적

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책임보험에 의한 사고억제 및 제재 기능의 상실

우리의 불법행위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과실책임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

정하고,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스스로 사고예방노력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전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피보험자)의 배상자력을

책임보험자가 담보하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고,사고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보

험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여 자기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책임의식이 증발하

여 버리기 때문에,책임보험에 의한 보호는 적어도 불법행위의 법리에서 볼

때 사고 억제적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299)

그리고 불법행위법리에 따른 처리가 책임보험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한

운전자인 피보험자는 그의 민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을 보험자

가 해소하여 주므로,그 한도에서 자기 재산의 감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

다.따라서 책임보험이 그 대상으로 삼는 손해배상책임은 전적으로 ‘배상’

기능의 발휘만을 목적으로 하였지,‘제재’의 기능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

298)P.S.Atiyah,Ibid,p619.

299)고평석,“책임보험계약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1989,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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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300)

더구나 1982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한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형사책임마저 면제하

고 있으므로,가해자의 책임의식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결과적으로 자

동차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억제기능 및 제

재기능은 책임보험제도로 인하여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이

러한 현상은 ‘자기부담금제도(Deductible)’나 ‘공동보험(Coinsurance)’301)에서

와 같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무책임한 행위를 억제하는 유인장치들도 책임

보험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책

임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물음으로서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또한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이로서 책임보험제도에서는 과실책임주의

의 실질적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02)

다.기타 현실적인 문제

그 밖에도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현실적인 문제

점에는 첫 번째로 책임소재를 둘러싼 당사자 또는 보험회사와의 분쟁 때문

에 피해자로 하여금 적기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장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두 번째로 자동차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의 복수의 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손해를 과장

하려는 도덕적 위험이 특히 커질 수가 있다.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300)伊澤孝平,“責任保險の 發展と ごの止揚”,我妻還曆記念,損害賠償責任の 硏究(中),有斐閣,1970,

557-559面.

301)2명 이상의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동일위험을 분산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 방식을 의미

한다.여기에서 각 공동보험자는 자기가 분담할 책임의 비율을 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공동보험은 동시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의 2종류가 있다.전자는 영국 로이드보험조합의 개인보험가

입자들이 단일의 보험신청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최고인수액을 정해서 그 보험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후자는 동일위험에 대해서 2종류 이상의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에는 그 보험자들에게

는 결과적으로 공동보험이 형성된다.

302)김세돈,앞의 박사논문,1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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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경제적 손실보다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

는 점이다.네 번째로 중상을 입거나 고액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다섯 번째로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과도한 보상

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평균보상액의 28% 가까이를 가져간

다는 것이다.일곱 번째로 제도의 운영에 따르는 높은 거래비용과 소송비용

이 문제이고,마지막으로 보험사기와 무보험 운전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

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반면 미성년자와 신규운전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03)

그리고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책임보험으로는 사고

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와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피부양가족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부류의 피해자들은 비

자발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제도가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정의

의 개념과 합치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3)정병대,“21세기 선진복지형 자동차보험제도의 모색”,월간손해보험(통권 제374호),손해보험협회,

1999,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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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보상제도의 목표

보상제도의 목표 중 첫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실의 적정보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304)하지만 인신손해의 경우에 무엇이 ‘손실’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예컨대 부상에 대한 의료비의 지급은 당연히 손

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원상회복을 위한 마사지를 비롯해 침술 등의 요법

을 시술하는 경우 이것이 ‘손실’로서 인정되는가의 문제는 소위 상당인과관

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 것이다.결국 의료를 위한 모든 경비가

손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의해 장래수입이 감소되면 더욱 더 불확정적 요소

가 많아져서 장래의 승급가능성과 수당이 신설된 경우 이를 통상손실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더구나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여 그 금액의 산정에는 불확정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손실보상 또는 원상회복에 있어서도 손실을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즉 피해자는 보다 큰 보상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가해자(책임자)는 보다 적은 보상으로도 타

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까지 무엇이 적정한 보상인가에 관하

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전술한 바

와 같이 손실의 개념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하지 않은데서 유래한다 하

겠다.둘째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예를 들

어 손실발생에 있어서 비용 부담자에게 비난할 가치가 있는 행위가 있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액은 다른 경우보다 많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304)보상제도의 목표(Goal)내지 목적(Objective)에 대하여는 Guido Calabresi,“The Costsof

Accidents-ALegalandEconomicAnalysis”,NewHeaven:YaleUniversityPress,1977,pp.10-13.



- 161 -

각되어짐으로써 보상의 적정성이 비용 부담자측의 사정에 의해서도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305)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보상제도의 가장 중요

한 목표라고 하여도 각종의 구체적 제도에 있어서의 보상내용은 주로 정책

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상제도의 두 번째 목표는 손실발생의 억제라고 할 수 있겠다.전통적인

보상제도인 불법행위제도 하에서는 특히 사고억지기능이 강조되어 왔다.고

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

의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오늘날

에는 불법행위제도에 대해서도 그 억지기능이 의문시 되고 있다.우선 사후

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유무가 판단되는 불법행위제도 하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준칙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306)또한 과실로 인해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원래 가해자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해행위를 예견

하여 미리 회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307)더욱이 현재의 불법행위제도는 책임보험에 의해서 책

임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

으므로 배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가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그리하여 손실발생의 억지는 보상에 의한 제재라

고 하는 간접적 방법이 아닌 형벌이나 행정벌 등 직접적 규제에 의하여 행

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308)이에 대하여 종래와는 전혀 다

른 새로운 각도에서 보상제도의 억지적 기능의 이론적 가능성을 주장하는

Calabresi이론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일대 로스쿨의 전 학장인 GuidoCalabresi판사는 후생경제학적 입장

305)P.S.Atiyah,Accidents,"CompensationandtheLaw"3rd,ed,London:WeindenfeldandNicol

son,1980,pp.477-479.

306)P.S.Atiyah,Ibid,p506.

307)P.S.Atiyah,Ibid,p505.

308)PageKeeton&RobertE.Keeton,"CompensationSystems",WestPublishingCo,1971,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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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최적효율성을 가지도록 자원배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사고법(Accident-Law),즉 인위적 사고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보

상하는 제도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었다.그에 의하면 사고법(Accident

-Law)의 중요한 목표로는 사고비용과 사고회피비용과의 총액을 최소로 하

는 것이라고 한다.그 비용 내지 손실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세분하면 다음

의 3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사고의 수와 손실의 정도를 절감시키는 것이다(제1차 비용절

감).이것을 위해서는 2개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하나는 사고로 부터

발생한 직접의 손실(제1차비용)을 사고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활동(원인자)

에 부담시킴으로써 그 활동의 비용을 고가로 하여 그 결과 활동을 억지하

는 방법이다.309)이 방법은 사고로 발생한 손실부담을 원료나 노임 등과 마

찬가지로 비용으로 계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비용의

투입에 의하여 제1차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활동의 당사

자에게 별개의 비용과 이익의 분석(Cost-Benefitanalysis)을 통하여 인정하

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적 방법(MarketMethod)이라 칭하고 있다.또한

특정의 활동을 직접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메카니즘을 통

해서 사고비용을 높게 메겨 활동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억제

(Generaldeterrence)라고도 칭하기도 한다.제1차 비용절감을 위한 두 번째

수단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특정의 행위 또는 활동을 일률적으

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다.이는 사고당사자의 별개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내지는 집단적 결정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억제하는 것

으로서 집단적 방법(CollectiveMethod)또는 특정억제(Specificdeterrence)

라 칭해진다.예컨대 형사법에 의하여 신호위반 차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여

309)어떠한 활동이 사고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는데,GuidoCalabresi

는 그 원인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회피하는 자’(thecheapestcost

avoider)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를 판정하는 지침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첫째는 원

인자를 찾기 위한 운영비용(administrativecosts)또는 손실을 배분하기 위한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자는 제외할 것,둘째는 비용의 외부화(externalization)를 피할 것,여기서의 “외부화”란 비용의 부

담을 늘려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활동이 변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배분을 말한다.셋째는 다수의

교섭비용이 필요 없는 최선의 갹출자(醵出者:bestbrider)를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Guido

Calabresi,Ibid,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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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사고를 계기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다(제2차적 비용

의 절감).이것은 사고의 손실이 분산되지 않고 개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생

기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급격한 변화(Dislocation)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는 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가해자에게는 부

과해지는 보상금 지급의 부담을 보험 등의 방법으로 다수자 사이에 분산시

키는 방식이 제2차 비용절감에 포함된다.제2차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손실

을 널리 분산(Spreading)시키던가 아니면 손실의 부담을 받는 데에 있어 적

은 영향을 받는 지급능력자에게 부담을 시키는(deeppocketmethod)의 방

법에 의하여 행해진다.310)

세 번째는 제1차와 제2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관리하

는 비용(Administrativecosts)의 절감에 관한 것이다(제3차 비용절감).손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면 가령 그 제도가

제1차,제2차비용의 절감에는 기여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효

율적(efficient)인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그러나 위 3가지의 비용 중 어

느 하나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타비용의 절감이 목표에 저촉되는 경우

가 생기게 된다.즉 제1차 비용절감과 제2차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통상의 보상제도하에서는 이 모순을 보험요율

이나 부과요율의 차등적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즉 손실을 보험

이나 기금 등으로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보험요율이나 징수금에 차등을

설정하여 보다 위험한 부류(Category)에 속하면 보다 높은 보험료나 징수금

을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억제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피보험자

를 어떠한 부류로 나눌 것인지,보험요율이나 부과요율의 차등을 무엇을 기

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그것을 위한 운영비용의 문제와 얽혀서 복잡한 양

310)GuidoCalabresi는 제2차 비용절감의 방법을 위험의 분배(Riskdistribution)방식에 의해 해결하

려고 하였으며,한계효용설을 이용하여 제2차 비용절감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바,즉 손실을 널리

분산시키면 1인당 부담이 적게 되고 또한 손실을 반드시 분산시키지 않더라도 지급능력자에게 손

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급 불능자에 비하여 한계효용이 적으므로 손실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동을 적게 할 수 있다고 한다.;森島昭夫,“人身損害補償システムの基礎理論”,ジコリスト

No.691,1979,1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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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띨 수밖에는 없다.311)

예컨대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손실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제2차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면 사고의 발생에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손실이 분산되

어(일종의 세금이라는 형태로),결국 제1차비용의 절감에는 바라지 않는 결

과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문제는 각각의 비용절감을 어떻게 조합시키는

것이 사고비용과 사고회피비용의 총액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점이다.312)그렇지만 아무리 사고비용절감을 위한 목표로서 바람직한 손

실보상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의나 공평(JusticeorFairness)'의 기준에 합치

되지 않으면 채택할 수가 없다.여기서 말하는 정의 내지는 공평의 의미는

사고비용의 절감과 동일한 종류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보상 제도를 인정함

에 있어서 하나의 거부조건 내지 제약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고 보여 진

다.313)

보상제도의 세 번째 목표는 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이다.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

는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 때문이다.따라서 이 목표는 전술한 첫

번째 목표가 전제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제도가 만

들어 질 때에는 보상재원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에 있어서 강제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급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보상을 위한 자금의 징수 및 관리를 어떠한 방법에 의하

여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도를 구성하는 매

우 중요한 실무상의 문제이다.

보상제도의 네 번째 목표는 손실의 적절한 배분과 분산이다.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손실을 집중해서 부담할

염려가 없어진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그대로 가해자에

311)森島昭夫,앞의 책,12面.

312)GuidoCalabresi,Ibid,p29.

313)GuidoCalabresi,Ibid,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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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가된다면 이번에는 가해자에게 부담이 집중되게 된다.피해자이건 가

해자이건 손실이 어떤 개인에게 집중해서 부담되게 되면 손실부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많고,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부담자가 사회적․경

제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이러한 손실을 피

하기 위해서 손실분산이 필요하게 되며 손실을 부담하는 자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수인에게 손실을 분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누구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및 정의감이 손실을

일정한 자 사이에 배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분산

을 억제하여 손실을 특정집단에 배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 내지 이유에 의하여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집단을 선정할 것

인가,그래서 그 집단 내에 어떻게 손실분산을 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위

Calabresi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보상제도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제도운영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비록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위

해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적절한 보상제도라고는 할

수가 없다.보상자금의 징수 및 보상급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

고 또 저렴하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제도 운영면

에 관해서는 전술한 효율성 외에 사기적인 보상금 수급을 막고 기타 부적

절한 행위의 유인이 없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보상제도의 목표를 실형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그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책임보험제도내에서의

제도개선방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피해자의 보상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

해 먼저 살펴보고,나아가 전통적 불법행위론에 대한 회의와 그에 대한 건

설적 대안의 강구에 관한 새로운 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로써 미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No-Fault보험과 사회보장체계로서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고보상법(AccidentCompensationAct,1972)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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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책임보험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

1.면허증보험의 도입

가.의의

보험제도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을 위험단체에서 효율적으

로 분산시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자동차책임보

험도 개별적으로 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자동차보유자)사이에 맺어지는

채권계약이지만 똑같은 내용의 수많은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책임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한명의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보호 문제는 전체의 피

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만약 피해자의 보호라는 점만을 부각하여 고액의 손해배상

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그에 따라 각 보험가입자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동차보유자

는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되고,그러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결국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책임으로 진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고액의 배상금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통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에 널리 공평하게

분산시켜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양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자

동차책임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우선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가 '면허증보험'이라

할 수 있다.면허증보험이란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에 대해 책임보험(또

는 상해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인적손해 피해자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는 제도”로서 종래의 자동차책임보험이 차량소유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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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등을 통해 이행확보에만 목적을 둔 것임에 반하여,면허증보험은 사고

억제와 재원조달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보장 문제가 단지

이행의 확보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면허증의 보유와 자동차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병

존한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보험 이론적으로 볼 때에 정확한 관련성,즉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이다.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

는 사실과 자동차의 사고 발생 사이에는 자동차의 운행이란 항목을 두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면허증을 보유하고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의 빈도와 면허증 보유 경력 등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자

동차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면허증 보유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계측하여

결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원인으로서 면허증 보유와의

관계를 대수의 법칙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효과

이와 같이 면허증보험은 보험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생소한 보험

이론으로 별도의 논리나 이론을 원용하는 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314)즉 면

허증보험은 단지 면허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부담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지만,종국적으로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고 있던 보험료의 일부를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315)사실상 자동차를 보유

하는 자는 단지 면허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비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상위에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314)庭田範秋,“損害保險の 經濟分析”,有斐閣,1979,203面.

315)2008년 9월 기준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572천대이며,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소지자는 24,681천명으로 약 6,100천명이 더 많다.따라서 자동차 중

심의 보험가입을 면허증 소지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료 거출이 쉬워지고,더 많은 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상기준의 인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통계

자료는 통계청(http://knowhow.nso.go.kr)에서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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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허증보험을 도입할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

에게 단지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

우에도 최소한의 자동차의 운전에 참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상

식사항이며,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 수리적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

다고 하더라도 면허증의 보유는 자동차사고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면허증 보유자

가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운전기회의 실

행이 사고 그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도로 혼잡의 원인이 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이는 적지만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허증 소지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을 하지 않는 자는 운전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며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포기만으로 자동차사고의 발생 원

인의 기초적 부분을 이루는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면허증 보유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면허증

의 보유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이익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예컨대 면허증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함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점이다.

결국 면허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적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큰 반발이나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아울러 자동차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도로 교통의 혼잡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

해 일어난다고 볼 때,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는 자 혹은 관여할 개연성이

높은 면허증보유자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과 피해자 구제의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실

처음에는 극히 엄격한 면허증 취득에 대한 훈련과 시험을 실시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 때문에 면허증 취득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

한 반대 급부적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면허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의 갹출

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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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증보험은 보험적 이념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이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며,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적 조치의

하나로 논의된 면허증보험의 도입은 사고 억지적 기능과 재원 조달적 기능

을 이룰 수 있다고 하겠다.즉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운전자도 보유자와 함께 피보험자로서 보험의 이익을 향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귀속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면허증의 이용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편익을 얻고 있

는 자에게 보험급부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고,운전자마다 Merit-Demerit제

도를 도입하여 사고다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의 할증을 부과하고 나아가

보험의 보호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316)

이와 같은 면허증보험제도의 도입에는 이론 및 제도상으로나 실무상으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자동차사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제도에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관된 자기완결적인 손해배상

제도의 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목표이기에 이러한 목

표 및 추세에 일보라도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2.손실보상액의 유형화․정형화를 통한 개선안

가.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구제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리 불법행위법리 하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피해자에

316)이에 대해 면허증보험이 철저한 운전자 중심요율제를 통하여 사고억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안이

지만 운전자 특히 피용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함은 현재의 운송업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면

소망스럽지 못하며,할인할증제의 시행으로 전체적 사고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

판의 목소리도 있다.;김광국,“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소고”,보험개발연구

(통권 제25호),보험개발원,1998,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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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문제는 피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이는 곧 피해자에 대

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현재까지의

우리 판례나 학설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인신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일정한 기준의 고정적인 산정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즉 사망사고를 예를 들어 개괄적으로 설명해보면,피해자(사망자)의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이분한 뒤,다시 재산적 손해를 적극

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하여,전자에 관하여는 치료비와 교통비,개

호비와 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한 실비주의를 취하면서,후자에 관하여는 사

고 당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한다(이

때도 중간이자 공제를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이나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적용하고,생계비를 공제하여 일실손해액을 산정한다).이에 다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뒤,가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손익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망당시의 고통에 의한 위자

료청구권의 발생과 그 상속인에게 그 상속을 인정하면서,마지막으로 상속

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식(이하에서는 이를 개별주의적 계산방

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을 취할 경우,일실손해액의 개인 간의 격차,그리

고 그 산정방식의 불확실성(그 산정자료가 유동적이고 애매한 개연성을 기

초로 하기 때문이다)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317)

나.유형화․정형화의 필요성

(1)종래의 개별주의적 산정방법의 문제점

317)이명갑,“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변호사 법률실무연구 제15

권,서울지방변호사회,1985,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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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손

해배상액 산정방법에는 실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첫째로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부유한 자에게는 고액

의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소액이 지급됨으로 인해 심

각한 인간차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그것은 동일한 인신사고로 동시

에 사망한 동일연령의 남자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그 수입의 차이에

따라 그 배상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과연 이러한 귀결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는 인간의 생명

과 신체를 마치 고대의 노예의 몸값에 유추할 수 있을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이렇게 극심한 개인차는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대헌법

의 기본정신과도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318)

둘째로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종래의 개별주의적 산정방법은 애매한 개

연성에 바탕을 둔 부정확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그것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당시의 수입이나,가동연수․생

활비 등이 모두 개연성을 기초로 하는 부정확한 추정이기 때문이다.즉 사

고당시의 수입에 관하여서도 과연 그 수입이 그 후에도 계속 될 것인가의

문제는 불확실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승급이나 감봉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 그 직업에서 물러날지도 모르고 혹은 다른 직장이나 직업으로의

전직(轉職)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써 그러한 경우 종전수입보다

감액 또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유동적인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초로 하는 것은 극히 부정확한 손해액 산정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손해액의 극심한 개인차는 인신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

정을 사고당시의 수입에 기초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데

서 기인되는 것이다.또한 가동연수와 생활비 등의 애매함이나 부정확함도

마찬가지다.이렇게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배상액 산정방법의 기본구조가 부

정확한 개연성에 기초하는 한,그 세부에 있어 이른바 이론의 '정밀화․치

밀화'를 시도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본래 우리들 인간의 생명이

318)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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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는 금전적으로는 환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하

여 사람이 사상을 당한 경우 환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환가불가능한 차원의 것을 그 배상에 있어

서는 금전적으로 환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 제763조에서는 그 배

상에 있어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고,학설 및 판례와 손해배상실무에 있

어서는 별 이론 없이 이를 받아 들여,의혹적이고 추정적인 개별주의적 산

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319)

그러나 인간은 각기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개인인 인간은 본래

평등한 것이다.인신사고는 이러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귀한 생명과 신체

에 대한 침해인 것이고,단순한 노동력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따라서 그 배상액에 있어서 극심한 개인차를 생기게 하여 인간차별을

형성하는 방법은 법의 이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피해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신속한 배상과 가급적 원상회복에 준하는 충분한 치료,그리고 전

체로서의 배상액에 있다.그러므로 인신사고의 손해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적

정하고 신속한 처리 바로 그것이 곧 불법행위법이 지향하는 피해구제가 되

는 것이므로 진실로 피해자구제를 위해서는 이른바 그것이 재산적 손해이

거나 정신적인 손해이든 양 손해를 통합하여 하나의 비재산적 손해(민법

제751조∼제752조)로 보고,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전체적으로 판단

해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전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물

론이고 종래와 같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양자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이거나,그 배상액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극심한 개인차나 개연성과 관

련된 요소의 영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손해

의 유형화 내지는 그 손해보상액의 정형화 내지 정액화가 요구된다 할 것

이다.320)

그 방법은 광의의 정액화에는 획일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몇 가지로 나누어 정액화하는 것이고,혹은 최저액과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319)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14면.

320)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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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배상에 관한 상하의 격차를 크게 두지 않는 방향으로 표준액을 정

형화하고 이에 약간의 증감을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방식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민법의 특별법 등 그 주변영역321)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정형화 현상을 볼 수 있는 바,그 유형의 방법이 적정하다면

그 방법을 일반화하여 민법의 해석론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이다.사실 우리 법원에서도 이미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의 통계자료에 의

한 평균치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화가 행하여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상액의 정형화의 진행은 배상기본액 또는 배상기준액의 정액화

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는 판결은 적

어도 정형화된 배상액의 기본액을 그 판결이유에서 명시하고 그 기본액에

서 가감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어떠한 이유로 그 기본액을 가감하였는가

를 설시할 것이 요망된다.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액이란 것이 가해자가 전면

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의 배상액이기 때문에,이러한 완전배상

원칙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극히 경미한 경우라던가,피

해자의 행위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여기

서 그 행위정도로 감액하여 그 배상액을 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 들여 지지는 않을 것이다.322)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그것은 종래 위와 같은 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손해’로 파악하였던 것인데,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분명 이러

한 전제하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시킬 것이냐의 여부가 다음 단계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화,세분화로 지향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발상은 이른바 상당인과관계 개념의

321)여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장법,그리고 국가배상법 등이 있을 수 있다.

322) 필경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즉 불법행위법의 역할(rule)로서는 그 불법행

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비나 장례비,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육체적인 고통,정신적인 고통 등의 이른바 손해항목이 배상될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의 손해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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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성에서 도출된 오류인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근래에 일본에서의 주

장에 의하면,첫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간의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문제와,

둘째 사실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를 원고에게 인정할 것이냐의 보호범

위의 문제,그리고 셋째 보호범위의 손해를 어떻게 금전적으로 평가할 것이

냐의 금전적 평가의 문제 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323)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인사사고로 인한 생명과

신체의 침해가,위 두 번째의 보호범위의 문제일 것이고 종래의 이른바 재

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항목은,위 세 번째의 금전적 평

가의 문제인 것이다.다시 말하면 생명과 신체의 침해 그것이 ‘손해’인 것이

고 종래에 세분화된 손해항목은 생명과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 그것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생명과 신체의 침해 그것이 곧바로 ‘손해’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생명과 신체는 금전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형화와 정형화의 곤란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소결

종래의 개별주의적 계산방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할 수 있었던 생활 상태를 보장한다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할 수 있었던 생활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피해자

가 사고가 없었다면 적어도 사고당시의 생활 상태는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이고,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할 만한 배

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그 기대 내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이러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배상액이야말로 피

323)平井宣雄,“損害賠償責任の範圍に關する法的構成”,法協80卷 6號.1987,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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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구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이유에서 종래의 개별

주의적 배상액 산정방법은 재산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부자에게

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개인차를 보여왔다.

결국 인간의 보호 보다 재산의 보호에 치중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인간

평등,개인존중이라는 근대 헌법의 기본적 정신에도 배치된다.또한 가해자

측에서 보면 배상액의 개별적 구체적인 차이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

로서 사상(死傷)에 의하여 통상 생기는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더욱이 예

견가능성도 없다.정밀한 것처럼 산정된 재산적 손해도 엄밀히 검토하면 매

우 모호한 개연성을 기초로 한 부정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등에

평균적 가격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고액소득자나 특수기능자 등은 생명

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32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의 공평·적정한

부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그 분담의 공평

은 결국 배상액의 총액이 타당한가,어떤가에 있다.즉 손해배상에 있어 당

사자의 관심은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각 손해의 배상액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 사고에 의한 전체로서의 손해배상액에 있다 할 것이기에 총액산출의 과

정에서 통상 쓰이는 적극적 손해,혹은 손익상계,과실상계 등의 개념은 타

당성 있는 총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는 산출된 총액에 대한 합리적인 설

명을 하기 위한 법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배상액을 유형화하고 정형

화하고자 하는 시도의 이상은 본래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에는 그

대소 또는 귀천이나 빈부의 차가 없이 평등하다는 철학적인 신념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유형화 및 정형화의 방법

손해의 유형화와 그 배상액의 정형화의 진행방법으로는 첫째 배상액 전

체에 대하여 그 유형화 내지는 정형화를 시도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재산

324)조일환,앞의 논문,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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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이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유형화․정형화를 시도

하는 부분적인 정형화 방법과 마지막으로 이른바 종래의 손해항목을 정형

화하는 항목별 정형화 방법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배상액 전체를 유형화 내지 정형화하는 방법325)

이는 인사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그 사망자에 대한 최저배상액한도

를 정하여 최저배상액의 한도액을 정형화하고,이 정형화한 금액 보다 낮은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산정액을 그 한도액까지 인상하여

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형화한 금액

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사사고로 사망하면 받을 수가 있는 최저배상액이

될 것이며,말하자면 누구라도 사망의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최저배상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정형화 예를 살펴보면 각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

나326),대체적으로 사망의 경우나 부상의 경우에는 연령별,최저액,최고액

으로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안과 부상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범위(rank)를

설정하여 그 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예컨대 자동차사

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 배상액을 정형화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급부한도액을 정형화한 최저한도까지 인상하여 이러한

급부한도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배상한도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피

해자의 연령 등에 따른 몇 가지 계층(rank)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나,그 방법으로서는 후술하는 항목별 정형화 방법을 참

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해의 경우에 있어도 상해의 종류 및 정도와 그 후유증의 유무 등에 따

325)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20면.

326)14ALR2d550∼559:16ALR2d3∼458:17ALR2d836∼880및 Am Jur제15,16권의 1965

CumulativeSupplement:Frumer& Benoit,PersonalInjury,Actions,Defences,Damages및

Frumer&Friedmen에 의한 동 교재의 CumulativeSupplement에 게재된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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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위와 같이 유형화하고 그 최저배상액을 정형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상

해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명확한 유형적인 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배상금의 최저한도액과 최고한도액(책임제한)을 정함에 있어서

는 그 배상액에 관한 상하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자동차사고를 제

외한 인신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연령 등에 의한

계층(rank)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자동차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의 책

임제한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가해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하여

책임제한을 시도하는 방법에는 그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책임

제한은 얼핏 보면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나,사실

책임을 가중하든 안하든 간에 그 책임 제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

여지며,그것은 제한액의 타당성 및 합리성 유무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사상(死傷)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상액전체를 유형화

하고 정형화 하자는 것이다.즉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입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에 관한 몇 가지 유

형을 만들어 그 배상액을 정형화내지 정액화하여 그 정액화된 금액을 배상

하게 하는 것이다.다만 그 배상금을 정형화하는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가해자측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장해보상금

이나 휴업보상금 등에 기준하여 그 배상액의 유형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위자료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와 같이 유형화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유형화하여 정형화하는 방법327)

327)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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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계산방법을 유지하

면서,정신적인 손해에 관하여서만 이를 유형화 내지는 정형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의 기능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

립되어 있다.즉 위자료는 조정적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설로서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액의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설과,그 피해자 및 가

족의 육체적 내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설,혹은

이들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설 등이 대립되어 있기는 하

나,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그것은 모두

진리의 일면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종래와 같은 비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방법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하여 위자료로서 종래의 배상액의 개인 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등의 위자료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형화 내지는 정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시도는 위자료의 기능을 합리화하고 타당하고 객관성이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개인 간의 배상액의 부당한 격차를

없애자는 이 논문의 관점에서는 다소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그것은 배상액의 격차를 낳게 하는 원인이 이른바 기대상실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방치하고서는 위자료를 유형화하고 정형화

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의 격차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위자료로 개인 간의 배상액의 격차를 조정하는 배상액의 조정기능을 강화

하여 많은 배상액이 산정되는 피해자에게는 소액의 위자료를,적은 배상액

이 산정되는 피해자에게는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그 격차를 조정하는

위자료의 객관화를 기하여 배상액의 격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개연적인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상실을 기

준으로 하여 그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손해의 산정방

법의 비중을 완화하고,위자료 산정의 비중을 높여서 그 위자료를 유형화

내지는 정형화 하는 방법이다.그것은 항목별로 유형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산적 손해의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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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의 항목별 유형화 내지 정형화하는 방법328)

이는 종래의 개별주의적인 계산방법에서의 각 ‘손해항목’의 내용을 그 항

목별로 유형화 내지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전체

적인 손해액을 유형화하여 그 정형화를 실시하자는 방법이다.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재산적인 손해 중에서 적극적인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종래와

같은 실비주의를 버리고 입원치료비와 그 잡비,장례비 등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사망으로 장례식을 행한 사실만으로서 통

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범위를 유형화하여 그 정액화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세부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이도 이를 배상하게 하고,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음은 소극적인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먼저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유족인 상속권자들의 고유의 권리인 것이므로 그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유족자신이 사망자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중에

서 어느 정도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각기 취득가능액의 입장에

서 파악하는 것이다.그리하여 불확실한 개연성으로 산정될 사망자의 “장래

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중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수입가득기간도 일정한 범위에서 절사하는 방법이다.예를 들면 그 유족이

자녀인 경우에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라던가,또는 그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그 부모들의 평균여명 범위 내로 하자는 것이다.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기준을 유

형화하여 그 부상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정형화하여 가는 것이다.그리

고 휴업보상액이나 그 후유증에 의한 장해보상금 등은 전술한 바 있는 산

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와 같이 정형화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위자료에 관한 방안인데,먼저 육체적인 고통의 정도는 부상

328)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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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위와 그 정도,의학적인 조치 등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정

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즉 종래와 같이 피해자의 교육·경력·재산

정도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특히 정신적인 고통에 관하

여는 종래와 같은 추상성을 버리고 정형화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

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종래와 같은 추상적인 판단방법에서 탈

피하여 사상자와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의 친밀도,부양관계와 동거의 유무

및 유족의 연령과 성별 친밀도 등의 요소를 감안하는 등의 유형적으로 판

단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소결

손해의 유형화 및 그 손해보상액의 정형화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의 문제

는 법적으로도 현행 개별주의적인 계산방법과 동일차원의 문제로서 그 적

용이 가능함을 명백히 하였고,또 그 유형화론과 정형화론의 내용으로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화론과 정형화론을

어떻게 현행 손해배상법에 흡수하여 가면 좋겠는가 하는 간단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배상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책임제한)을 유형화하여 정형화하는 것이

다.배상액의 최저액은 사망한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선의 배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는 그 최저한도액을 유형화하여 그 최저한도액을 현재의 자

동차보험 대인배상I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2,000만원 정도로 정형화

하는 것이다.329)다음은 그 배상액의 최고한도액을 유형화하고 정액화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나,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의 경우의 손해는 신체와 생명의 침해인 것이고,또 책임제한은

그 손해의 금전적 평가방법에 의한 척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책임제한의 한도액이 합리적인 금액인가의 여부인 것이다.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구체적인 제한액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작업이나

329)이명갑,앞의 논문(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의 제언-불법행위를 중심으로),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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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개정 공청회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정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최저배상한도액과 최고한도액 즉 배상액의 유형화와 정형화

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다음으로 위 최저배상액과 최고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유형화의 방

법을 시도하여 그 정형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시도는 해석론에

의하여서도 가능할 것이며,그 구체적인 방향은 재산적 손해의 비중은 완화

하고 유형화 내지는 정형화된 위자료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30)

라.효과

이러한 배상액의 정형화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신속화와 그 적정화에

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법원이 판단 결정하는 그 배상액도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종의 도박(Gamble)시

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의혹도 없어질 것이므로 그 피해자

들도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이다.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측에서 부담하는 그 입증책임을 경감할

것이며,속칭 소송수행 중에 기술상의 유․무능이나 행운․불운에 의하여

그 배상액이 크게 좌우되는 우연적 요소와 개인차를 극복하게 되어 사회적

인 의혹도 없어질 것이다.나아가 소송 외에서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금액

330)그러나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한 사람의 사상(死傷)에 의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손해액

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무리이기 때문에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은 있을 수

가 없다.따라서 배상액의 정형화·유형화를 제창하는 학설도 생명침해나 상해에 의한 한 개의 비재

산적 손해를 전체로서 금전으로 평가하는 객관적·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사실 정형화·유형화라고 하여도 그것이 극단으로 형식적인 획일화가 되면 구체적인 경우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정액화론이 성행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정액화

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분야에서는 실무 manual(편람)으로서「기준」이

사용되고 있고,이 분야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체에 결과주의적 정액화 경향이 현저하다.

이러한 경향을 불법행위법의 거래법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조일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액의 정형화․유형화에 관한 연구-공평이념을 중심으로”,민사법학의 제 문제(소봉 김용환교수 화

갑기념),박영사,1990,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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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상을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화해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3.자동차사고 배상기준법(가칭)의 제정

가.의의

현행 불법행위법리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에서는 손해배상의 원리가 사

고 전 피해자의 수입(소득)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이 두

가지 요소의 다과(多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

서 미취업자와 무직자,취업연령 미달자 및 가정주부 등 일정한 수입이 없

는 사람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고,이는 결국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

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본

래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는 인간평등,개인존중이라고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며,사실상 사고 후까지도 개인책임을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어 불합리한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331)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충실화를 위해 가

칭 ‘자동차사고 배상기준법’의 제정을 주장해 본다.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

험금지급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피해자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

으로,자동차사고가 동종․대량의 우발적 사고이므로 인적피해의 정도에 따

라 산정기준을 정하고,위자료 등을 정액화하고 피해자의 소득을 2차적인

요건으로 참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사

331)기본적으로 민사법에 있어서의 인간은 “자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손해

액 산정에 있어서는 “노동을 하여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불합

리성의 근본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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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손해액의 공평․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본다.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프랑스에서의 사용되고 있는 신

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들 중에서 ‘기준가액에 의한 계산방법

(caculaupoint)’이라고 할 수 있다.332)이 방법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이 종전의 비슷한 사안에서 적용하였던 신체기능적 결함333)에 대

한 ‘기준가액’(valeurdupointdedéficitfonctionnel)을 해당 사건에 적용

하는 것이다.예컨대 어느 사안에서 50%의 신체기능결함이 있는 피해자에

게 위 항목의 손해액으로서 300,000프랑을 인정하였다면,이때의 기준가액

은 6,000(300,000÷50)프랑인 것이다.다시 말하여 기준가액에 신체기능결함

율을 곱하여 신체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위 기준가액은 신체기능적 결함의 정도에 비례하고,피해자의 연령에 반

비례한다고 본다.왜냐하면 신체기능적 결함이 높은 피해자는 적은 자보다

큰 고통이나 직업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자는 고

령자보다 그 피해를 오랫동안 입게 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위 ‘기준

가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1958년 대법원에서 원심(原審)이 기준

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심 판사는 손해의 산정

방법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

며,334)현재 프랑스 법원에서 피해자가 신체기능적 결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나 경제적 손실이 매우 적어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35)

332)주기동,앞의 논문,536면.

333)신체기능적 결함(défictfonctionnel)이란 종래의 치료종결 후 피해자에게 남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침해를 나타내는 “영구적 일부 무능력(I.P.P.:incapacitépermanentepartielle)"을 대

신하여 육체적 완전성이 침해됨으로 인한 육체적(physique),정신감각적(psychosensoriel)또는 지적

(intellectuel)인 잠재력(potentiel)의 감소,즉 한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가능

성(possibilitésorganiques)의 일부가 부족하다는 관념을 적절히 표현하는 용어로서 최근 프랑스 법

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이로 인한 손해는 생리적 손해(lepréjudiesphysiologique)와 경제적 손

실(laperteéconomique)로 나누어진다.;주기동,앞의 논문,534면.

334)주기동,앞의 논문,537면.

335)법원 실무에서는 MaxLeROY전 파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파리지방법원과 파리고등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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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도 도입의 효과

위와 같은 방법은 물론 현행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소송실무와는 많은 괴

리가 있어 즉시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특히 사람의 인격과 노동능

력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경제적 활동만을 하는 것

이 아닌 이상 노동자가 아닌 보통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사람을 전인격체로 평가하여 그 인격체

가 신체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즉 일상생활에 있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받는 생리적 장애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적 손해는 개인이 신체상해로 입은 구체적 소득의 감소

즉 경제적 손해와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다고 본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손해배상의 방법은 손해의 완전배상이라고 할 수 있

다.그러나 인신손해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에 의한 전

보가 거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36)이때 전보되어야 할 손해의 범

위에 관하여는 이른바 ‘완전배상원칙(PrincipedeRéparation Intégale)’이

지배하고 있다.즉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책임

이란 가능한 한 손해에 의하여 파괴된 균형을 회복하고,책임 있는 자의 비

용부담 하에 만일 손해를 일으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해

있을 상황으로 피해자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손해의 배상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해 전체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유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생리적 장애에

대해서는 위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기준가액에 의한 계산방법(caculau

point)’의 도입을 추진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프랑스의 손해배상

결을 기초로 ‘RecueilDalloz’에 분석 기고한 ‘기준가액 예시표(avaque)’를 참조하거나,기타

‘GAZETTEDUPALAIS’라는 간행물에 실린 판례들을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하고 있다.위

MaxLeROY판사가 제시한 ‘기준가액 예시표’에 의하여 신체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

해 보면,어느 피해자의 나이가 40세이고 그 신체기능적 결함율이 45%인 경우에 40세와 신체기능

적 결함율 45%에 해당하는 기준가액은 9,500프랑이고,이 기준가액에 다시 신체기능적 결함율 45%

를 곱하여 얻은 427,500프랑(9,500×45)이 신체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

336)김성태,“프랑스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의 제문제,박영사,1990,123면.



- 185 -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기존 학설의 연혁적 오류를 지적하고 손해의 분류에

있어서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며,나아가 인간평등

이라는 근대민법의 이념을 잘 구현한다는 점이다.실무상으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간편하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 법원의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역할이 우리와 같이 수학적

계산의 정확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기준가액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판단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37)

제3절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피해자 보상의 실현

1.사회보장제도

가.사회보장제도의 전개․발전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해를 처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그

발전의 역사는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즉 제1단계

는 개인의 자유범위 내에서의 보험의 발전시기이고,제2단계는 강제적 법규

의 출현시기이고,제3단계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의 출현으로 인한 종합적

법규제의 출현․전개의 시기이다.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제1단계에 대

337)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손해라 보느냐,그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금전

화하느냐,나아가 산출된 손해액이 어느 정도 사회적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점이다.일반사건에서

는 법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족하지만,손해배상사건은 그와 달리 피해자

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문제라고 본다.즉

피해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 금액이 어떠한 수학

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느냐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따라서 우리는 판결의 타당성을 수

학적 정당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에서 찾도록 우리의 현실과 이상에 맞는 새로운

‘손해’개념의 연구와 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주기동,앞의 논문,5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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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시기는 자유방임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시기이며 전형적인

개인생활 책임주의의 시기로 가족부조나 개인의 저축 또는 개인의 자유계

약에 의한 사적보험에 의하여 생활을 보장받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제2단

계에 대응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반까지 나타난

근로자보험 내지 사회보험(강제가입방식)이 출현한 시기이며,제3단계에 대

응하는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독점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보장

제도의 출현과 사회복지사상의 전개․보급과 이에 대응하는 제반 정책의

전개와 보급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중시되

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로서 자본주의사회 내부에서 발생하

는 모순에 대해 개별적 치유요법보다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사회적 필요

의 충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각 개별국가

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제반 여건의 투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

로,그 국가의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 자체의 개념규정은 물론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행해지기도 하고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한정되기도 한다.따라서 국가와 국민간의 공적인 제도조치를 통한

국민생활의 사회적 부양을 위한 제도의 핵심은 다분히 역사적인 제도의 발

전에 따라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338)

나.개념

사회보장제도의 개념339)은 하나의 역사적 개념이며,동시에 목적적인 종

합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역사적 사실로서는 생존권의 이념에 기초를 둔

338)김유성,“사회보장제도의 법리와 실제”,법학(제15권 제1호),서울대학교,1974,270-271면.

339)사회보장제도의 개념에 대해 ILO(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방법(ApproachestoSocialSecurity)"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사회보장이란 사회가 적절한 조직

을 통해서 그 구성원이 당하게 되는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이다.이러한 사고는 소자본의 개

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 또는 예지에 의해서 또는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을 통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근로

할 수 없을 때의 생활유지 및 유상활동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급부를 행하는 제반 제도’라고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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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목적으로 한 통

일적 제도가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으

로 성립되었거나 지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즉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은혜적

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 중세이후의 구빈법(救貧法)은 점차 내용을 확충하여

권리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적 부조로 발전하였고,근로자의 상호부조적

인 자조조직(自助組織)을 전신으로 하여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국가적인

제도로 발전한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독일을 시발로 하여 20세기 초에는

다른 많은 국가가 이것을 모델로 한 제도가 확립되었다.또한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대상의 확대 및 갹출원리를 기초로 한 보험성의 축소

로 인하여 공적 부조에서는 급부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양자는 유기적

인 관련을 갖게 됨으로써 ‘국민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 하에서

사회보장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목적적 통합개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각국에 현실로 존재하는

제반 제도의 객관적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제도 혹은 지향하

여야 할 제도로서의 입법을 위한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목적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히 추상적이라거나 이상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반 제도를 기초로 하여 부족과 흠결의

시정을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340)

그렇지만 사회보장제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즉 첫째 갹출자(손실부담자)가 손실발생의 원인자와

무관계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이는 국가가 일반 재원에서 지출하는 경우

도 있고 의료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자가 손실발생의 위험성과는 무관계하게

수입 등에 따라 갹출하는 경우도 있다.둘째 반드시 손실발생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성에 따

라 보상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관리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통상 질병이나 곤궁의 원인으로 될 사고에 대해서 보험

340)西原道雄,“人身損害補償における損害賠償と社會保障”,ジユリスト NO.691,有斐閣,1979,3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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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이나 직접적인 공적부담에 의한 경제적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그것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하여 생활이 곤궁에 빠진 자에게는

공비(公費)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로 보충되고 있

다.사회보험은 피보장자 등이 갹출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이루

어지므로 권리성이 명확하며,신속․확실한 급부를 받을 수 있어 빈곤에 처

하기 전 초기단계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보험원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 집단적인 자조에 지나지 않아 피보장자에 의

한 부담이 문제로 된다.공적 부조는 피보장자 등의 갹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해진다는 이점이 있으나,보상수준이 낮아진다

거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보장자에 대한 자력조사가 가혹한 것으로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양자를 서로 접근․통합시켜 갹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일

정한 사고에 대해 규격적으로 급부를 행하는 제도가 출현하여 발전을 해오

고 있다.이러한 소득보장적인 것 이외에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는 유아,노

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나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위 사회복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사회보장제도는 인간생활을

파괴하는 제반 사정안에서 주로 경제적 위협에 대하여 경제적 급부를 통해

서 대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제도와 공통점이 있지만,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는 ‘기본적 생활보장수단’이라는 기능은 보충적 의미에 불과

한데 비하여 오히려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는 다수의 국민에게 발생하는 동종의 사고에

대해서 규격적이며 획일적인 급부를 행하는 ‘대량현상에 대한 대량처리’로

서의 특징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다.341)

다.평가

문제는 보험급부의 수준이 높다고 하나 지금까지 인식되기로는 사회보장

341)홍잔국,“교통사고보상제도의 사회보험화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논문,1986,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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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있어서의 보상급부수준이 불법행위제도에 있어서 보다는 낮다고 하

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그러나 왜 급부수준이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란 쉬운 일

이 아니다.

Calabresi(1975)는 “사고로 인한 손실이 급격하게 피해자의 지위를 변하게

함에 따라 그것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질병이나 빈곤은 보상급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42)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고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책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질병으로 인한 손실보

상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사회에 평등사상이 지배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도 사고와 똑같이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될것이며,현재

스웨덴에 있어서 사회보장급부수준은 단순한 필요성의 충족이 아니라 원상

회복이라는 목표에 접근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보상급부수준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여 높은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며,그렇다면 만약 보상급부의 대

상범위를 확대하거나 급부수준을 높이려 한다면 보상급부에 필요한 자금수

요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정책에서 필요한 자금수요를 주

시하면서 사회복지의 자금수요를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물리거나 하는 식의 정책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A.Tunc(1983)교수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불법행

위제도는 축소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343)

첫째는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산업기술사회에 있어서는 인신손해의 대부

분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위반과는 무관한 우연적(accidental)인 것

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는 불법행위제도의 본래적 기능은 결국 기대할 수가 없다는

342)GuidoCalabresi,Ibid,p45.

343)A.Tunc,“InternationalEncyclopediaofComparativeLaw(Vol.XII)”,KluwerLawInternational,

1983,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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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둘째로는 반사회적 행위의 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은 오히려 형법을

통해서 다루어 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셋째로 아직 현재까지는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제도가 남아 있지만,비용절감이라

는 측면에서 보면 이 구상제도도 점차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제

도는 이점에 있어서도 별로 쓸모가 없게 되므로,결국 인신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제도는 재산보장,기업 활동의 이익조정,명예 등의 도덕가치의 보

호영역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판

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말이라고 보

여 진다.

2.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정의 문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보상제도의 유형은 그 사회

의 제반여건에 따라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특수한 혼합 형태를

취하게 된다.즉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과 불법행위제도의 기능은 피해자구제

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급부사이에는 경합하는 경

우가 적지 않아 양제도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크게 병합급부를

허용하는 형태와 금지하는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병합급부 허용형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부를 손해전보와는 성질이 다

른 순수한 생활보장을 위한 급부라고 하여 병합급부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부와 불법행위제도에 의한 급부가 중

복되어 손해를 초과한 전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이와 같은 견해는 현재

소수설에 불과하다.

병합급부금지형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부에 대해서도 손해전보성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초과하여 중복 보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

는 견해로서 현재의 다수설이다.병합급부금지형은 세분하여 불법행위제도

흡수형,동일평면분담형,상하관계분담형,사회보장제도흡수형의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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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진다.344)

가.불법행위제도흡수형(별개구상형)

피해자보상에 대한 최종책임을 불법행위제도에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형

태로서 만약 사회보장제도에서 먼저 이 급부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

로부터 전액 구상을 할 수 있다.이 유형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345)

나.동일평면분담형(분담협정형)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평면적으로

분담하는 형태로서 사회보장제도가 구상권 행사시 그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소극형과 대인자동차보험의 기금 내지는 자동차보장기금의 일부를 사

회보장제도가 분담하는 적극형이 있는데 소극형에 속하는 나라로는 독일과

스위스 등이 있다.독일에서는 먼저 급부를 한 사회보장사업자는 자동차 보

험자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자 간에 체결되어 있는 ‘손

해분담협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동 협정은 사회보험당국과 민간보

험회사 상호간에 지급분담비용,손해액결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구상사무

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사무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제

도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독일의 의료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 상호간에

체결되어 있는 ‘손해분담협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행자 등으로서 자동차

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자가 손해액의 60%를 분담하고 피

해자가 자동차의 탑승객인 경우에는 각각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346)

344)金澤 理,損害賠償制度と社會保障制度の 調整(交通事故と 保險給付),東京:成文堂,,1981,156面.

345)金澤 理,앞의 책,156面.

346)石田 滿,“ドイツの 被害者補償制度-自動車事故を中心として”,ジユリスト,No.691,有斐閣,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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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하관계분담형(사회보장우선형)

불법행위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상하관계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그 중에는 일정 한도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사회보

장제도에 맡기고 불법행위제도는 단지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담보하는

‘사회보장 우선형’과 그 반대의 경우인 ‘불법행위제도 우선형’이 있다.미국

과 스웨덴 등의 No-Fault보험제도 및 영국과 노르웨이 등이 사회보장제도

우선형에 속할 뿐 불법행위제도 우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347)

라.사회보장제도흡수형

1974년 실시된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과 같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

해피해자구제제도를 일반사회보험제도의 3개의 체계 중 하나로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행하는 유형을 말한다.기금 상호간의 구상 및 고의

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구상이 행해지고 있다.348)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은

사고원인에 상관없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서 포괄적인 사회보험에 의해 모든 시민에 대한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구

제의 방법으로는 사고의 예방,사회복귀의 원조,그리고 보상을 삼위일체로

하고 실제의 운용은 근로자보상기금,자동차사고보상기금,그리고 보충적

보상기금의 세 가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3.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개선책

자동차가 육상운송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

235面.

347)金澤 理,앞의 책,156面.

348)金澤 理,앞의 책,15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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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익은 자동차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위험은 현대의 과학문명이 만

들어 낸 사회적 위험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분담하여야 할 문제로 파악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해

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전체적인 구조속에서 파악하

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당하

게 되는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으로서,손실분산이 손실발생과는 상

관없이 행해지므로,사고억지기능은 처음부터 포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기능은 형벌이나 행정벌과 같은 직접적 규제방식에 맡겨져 있다

고 하겠다.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인적사고 손해배상을 할 경우 불법

행위제도나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피해자 구제보다도 보상대상의 범위가 넓

고 보상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재원갹출자도 조세 등

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확대시킴으로서 손실분배기능면에서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제도의 운영면에서도 재원갹출자

선정이나 범위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고,과실입증을 위한 소송제기가

불필요하고 나아가 여러 제도간의 조정도 필요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고피해자의 구제를 사회보험 내지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실현하는 종합적인 인적사고 손해보상제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물론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책임관념도 희박하

며,행정관청의 후진적 특성 등이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하에

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우리나

라에서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일본에서처럼 사회보장제도와 손해배상제도를 합친 단일의 종합적인 인신

피해 구제제도인 ‘종합구제이론(綜合救濟理論)’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제도는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린 것만을 이유로 해서 치료비,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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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급부를 기금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되고,이 경우 일실이익의 배상은 생

활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기금 급부로 이루어진다.또 현재의 인신피

해에 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종합구제이론’이 대체적

기능을 다하는 한도 내에서는 폐지되게 된다.기금에 의한 급부의 재원은

세 가지의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 ‘위험행위부과금’이라고 하여 사

회적으로 위험한 직종이라든지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분야

에서 기금을 거출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이러한 예는 자동차강제

책임보험이라든지 노동재해에 있어서 노동보험료의 징수 등의 형태가 있다.

두 번째로 자위적 보험료인데 말하자면 의료보험료,연금보험료,생활보험

료,상해보험료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현행제도에서도 피보

험자의 배당분으로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강제 징수되고 있는 첫

번째 방식에 부가해서 어디까지 자위적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이 구제

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세 번째는 기

금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위험행위과징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

금에서의 구상은 필요치 않으나 그 이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

을 행사하는 것이다.이같이 다원적인 재원징수방식을 생각할 때 어느 부분

에서 어느 만큼의 비율로 징수할 것인가가 문제시되는데 이것은 통계적 처

리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349)

아울러 이 제도는 사회적 집단 책임을 기초로 하고 구제의 신속성,확실

성,일률공평성,효율성,그리고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는 종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가해

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의 구제라는 요소와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

었다면,그것에 비해 후자의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49)加藤雅信,“現行の 不法行爲被害者 救濟 システムとその 問題 -不法行爲法の 將來構想の ため

に”,ジュリス,691號(昭和 54年),52項 이하;加藤雅信,“綜合救濟システムの 提言 -損害賠償から

社會保障へ”,ジュリス,918號(昭和 63年),22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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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전통적 보상체계는 피해자보호에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었고,끊

임없이 그에 대한 보완책의 논의가 있어왔다.이는 전통적 불법행위론에 대

한 회의와 그에 대한 새로운 건설적 대안의 강구에 관한 논의로써,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법체계가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고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그 하

나는 부분적으로 과실법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 불법

행위법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

이다.전자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No-Fault보험’을 들 수 있고,후자

는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제도로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고보상법

(AccidentCompensationAct,1972)’을 들 수 있다.350)

1.No-Fault보험

가.배경 및 의의

No-Fault보험은 기존의 책임보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과실책임주의

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자 그 개혁의 방편으로 제기되었고,1970년 메사츄

세츠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No-Fault보험법을 채택하였다.이후 대략 미

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주가 다양한 형태로 No-Fault보험을 수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하

여는 과실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No-Fault보험

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되는 것351)들로는,

350)이 장에서는 No-Fault보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살펴보고,자세한 내용은 장을 바꾸어 다

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96 -

첫째,교통사고 부상자에게 과실에 대한 다툼이 없이 신속한 보상을 한

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를 효과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둘째,자신의 과실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상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제공한다.

셋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넷째,교통사고로 인한 남소(濫訴)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로부터 보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한다.No-Fault보

험의 시행은 변호사비용을 절약하고 위자료 등 비금전적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이중보상을 방지한다.

일곱째,자동차보유자와 운행자 등에게 자동차보험을 강제하고자 하는 방

편이다.

협의의 No-Fault보험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No-Fault보험 도입의 장점으로 주창되는 것이 남소(濫訴)의 방

지와 소송비용의 절감 등이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소제기

를 금지함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이러한 취지는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고,이것이 피해자의 입

장에서는 보험금 수취의 대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

는 것이 된다.요컨대 No-Fault보험이 비용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제한이 없다면 일

반의 책임보험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금의 수령과 그 범위에서의 불법행위책임의 면제라고 하는

‘대가관계(對價關係)’는 No-Fault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51)장덕조,“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상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상사법학회,2005,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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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순수(진정:pure)No-Fault보험’은 불법행위법상의 청구권을 소멸시

키면서 광범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기존의 불법행위법리에 갈음하는 새

로운 무과실책임의 체재를 도입한다.352)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를 채택하는

주가 없고,캐나다의 퀘백주와 뉴질랜드,스웨덴,핀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

다.353)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재 No-Fault보험은 책임보험과는 대별되게 ‘자기

보험(firstpartyinsurance)’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354)No-Fault보험

의 피보험자는 과실을 불문하고 자신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

는 것이지,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즉 교통사고

의 부상자가 가해자를 찾아내어 그 가해자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부상자인 피보험자는 오로지 자신의 보험자와만 교섭하

면 될 것이고,가해자 또는 다른 보험자와 접촉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그

러나 이러한 구조가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애초

No-Fault보험은 ‘제3자보험(thirdpartyinsurance)’의 형식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나,현재는 모든 No-Fault보험이 ‘자기보험(firstpartyinsurance)’의

형식으로 추진․입법화되고 있다.

나.책임보험과의 비교

352)진정 No-Fault보험체제는 아주 제한적 경우에 즉 경제적 손실비용이 지극히 큰 경우 또는 음주

운전 하에서 운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만 불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353)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형태는 수정 No-Fault보험의 형태다.메사츄세츠주가 1970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도 이것이다.이들 주에서는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No-Fault보험의 구입이 강

제되고,교통사고 부상자에게 No-Fault보험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그 요건으로는 크게 두 가

지가 있는데 “치료비용의 상한을 두는 것”과 “중상일 것”의 요건을 두는 것이다.치료비용의 한도

를 정한 경우 그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행사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다른 요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No-Fault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4)미국에서 책임보험은 thirdpartyinsurance라고 부른다.그리고 일반적인 생명보험,화재보험 등

의 경우를 자기보험이라고 한다.그리고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

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보험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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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ult보험의 정의를 과실책임에 바탕한 전통적 책임보험과 비교하여

본다면 그 뜻이 보다 명확히 부각될 수 있는데,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355)

첫째,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책임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No-Fault보험에서는 그 권리가 제한되고 가해자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둘째,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과실의 입증여부에 달려 있으며,피해자는

자신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그러나 No-Fault보험

은 과실여부에 관련 없이 보상받고 또한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다.

셋째,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치료비용과 일실이익 등 금전으로 환산 가

능한 비용뿐 아니라 위자료 등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으나,

No-Fault보험에서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넷째,책임보험에서는 다른 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그 차량만의 전복사고

등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하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도

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나,No-Fault보험에서는 보상

을 받을 수가 있다.

2.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공동체책임원리의 도입)

가.사회보험체계로서의 제도

동 제도는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등 귀책사유는 문제 삼지 않고 법

령상 보상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정부운영기구가 보상하고,그 보상이 제

공되는 범위에서는 가해자의 민사책임이 소멸하고 피해자의 소권(訴權)이

제한되는 것으로,그 지향하는 바는 피해자에 대한 공평․신속․효율적인

355)장덕조,앞의 논문(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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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다.이러한 보상체계는 인적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리를 포기한 것

으로 인적손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배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보험356)을

통한 보상이라는 관념으로 전환되었다.이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채택되어

이미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과 관련 없이 모

든 인적손해에 대하여 정부기구가 보상하는 제도이다.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하며,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가해자 또한 그 민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이는 순수한 형태의 진

정No-Fault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나.불법행위제도에 대한 회의와 Woodhouse보고서357)

과거 손해배상에 관한 뉴질랜드의 법제도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불법행위법리를 근간으로 하면서,산업재해사고는 사회

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자동차사고는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이 의무화되

고 있었다.그러나 기존 제도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고,또 비효율적이며 불충분한 보상이라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Woodhouse위원회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획기적

제도의 기본적 특을 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그 보고서가 새로운 사고보상

제도의 도입의 의의와 제도의 윤곽을 소개한 것으로 ‘ReportoftheRoyal

Commission of Injury,Compensation for PersonalInjury in New

Zealand(1967)’이고,이를 일반적으로 ‘Woodhouse보고서’라고 칭한다.

동 위원회는 애초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조사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주 임무였으나,결과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

다.위원회는 1956년부터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평가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상체계의 확대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나,그 제도는 소권(訴權)을

356)여기서의 보험은 사회보험이든 사적 영리보험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357)장덕조,“인신손해에 대한 무과실보상과 자동차보험-뉴질랜드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상사법연

구 제25권 제3호,상사법학회,2006,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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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하지 않았으며,단지 이중의 보상만을 금지시키고 있었다.따라서 소송

을 통한 배상청구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

는데,위원회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원리라는 공동체책임원리로

풀어보고자 인신사고에 대하여는 단일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보상체계의

유기적 통일성을 꾀하였다.Woodhouse보고서는 인신손해에 대한 보상을

다음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고,이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째,인적손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책무의 문제로써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모든 부상자는 그 원인에 불구하고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손해보상은 육체적․직업적으로 완전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

넷째,장해기간 중에는 실손 보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그 제도의 성취여부는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정확한 산정,그

리고 효율적인 관리의 여부에 달려 있다.즉 공동체 책임원리,포괄적인 수

급권의 보장,완전한 재활,실질보상,관리비용의 절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보고서는 전통적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보상에 중점을 둔 무과실법리의 도입을 주창하였다.결국

보고서는 획기적인 사고보상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르렀고,1972년의

‘사고보상법(AccidentCompensationLaw)’이 탄생하였다.이 법에 근거하

여 1974년에는 ‘사고보상기구(AccidentCompensationCorporation)’가 설립

되어 인적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관할하여 처리하였다.358)

다.제도의 내용

358)따라서 모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에 의하여 형성된 기금에 의하여

보호받고,산업재해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적손해를 당한 모든 부상자는 보상받아야

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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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AccidentCompensationCorporation(ACC)이라는 기구가 이 제도

를 관할한다.보상기금의 형성과 위험관리,예방대책의 수립,사고발생시 손

해사정,보험금지급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사고처리가 일원화되어 있

어 그 손해의 산정방법도 통일되어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산재

보험수가나 자동차보험수가,건강보험수가 등과 같이 의료수가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소권(訴權)을 제한한다.모든 손해가 아니라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상을 하는 대신 소제기권을 제한한다.359)

셋째,질병과 선천적인 결함은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병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 있

다.그러나 형평성과 엄밀한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어 실제 논란이 발생하

고 있고 재정상의 문제로 여기까지 확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넷째,인적손해 이외의 물적손해 등으로 보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경우 피해자의 충격은

상당할 수 있기에 사회는 동일한 공동체책임원리 또는 사회복지원리에 근

거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이다.이 경우에도 재원조달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산 등의 물적손해에 대해

서는 사보험의 전통적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다섯째,그 재원은 자동차세금,사용자들의 기금,그리고 세금으로 충당한

다.

뉴질랜드의 인적손해에 대한 전보제도는 사회보험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무과실책임과 다수 공동체의 분담 및 국고의 지원에 의한 사회보험을 근간

359)사고보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한다.이

법에 정한 사고로 인한 뉴질랜드 내에서의 모든 부상자와 사망자에게 적용하며 외국에 있는 뉴질

랜드인에게도 적용한다.이 법이외의 어떠한 원칙이나 법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을 위한 독단적인 뉴

질랜드법원에 대한 제소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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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상은 공동체의 책무라는 부조(扶助)제도에서 출발하였다.따라서 일반의

사보험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가입방식에 있어서도 사보험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되는 것임에 반하여 뉴질랜드제도는 그 법정된 범위에

서는 당연히 가입이 강제된다.보험료의 징수방법도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적 수단이 동원된다.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는 차량등록과 갱신 시 그 비용을 징수하며,또한 유류세에 보험료를 포괄

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그리고 그 운영도 정부출연기관에 의하여 독점적

으로 되고 있으며 그 기금의 형성에 있어서는 국고의 보조도 받는다.기타

수급권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사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

겠다.

또한 뉴질랜드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과도 다른 점들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면하나,360)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근로

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은 그 책임의 성질 및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361)즉 불법해위법리에 대한 포기가 아니며 따라서 재해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때에 그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그러나 무과실보상에 근거

하는 뉴질랜드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민사

상 책임 또한 없다.따라서 대위권이 생겨날 여지도 없다.이것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No-Fault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362)

360)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80조 제2항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1)김형배,"노동법",박영사,2004,471면.

362)미국에서는 대부분 수정No-Fault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동일한 주에서 거주하면서

No-Fault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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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평가

30년 이상동안 시행되고 있는 뉴질랜드제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뉴질랜드 국민들은 보상처리의 신속 등으로 만

족하고 있으며,363)1988년의 위원회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이 지지

를 얻고 있다고 한다.364)특히 뉴질랜드제도의 단점으로 예방과 제재의 효

과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나,제도의 평가에 있어 실증적인 결과물은 오히려

그 반대인 점도 흥미로운 현상이다.일원적 보상제도의 도입 시 사회보험과

사보험간의 중복보상의 문제,각종 수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해결되

고,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의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고,과다 보

상으로 인한 형평성의 시비가 사라질 수 있다.또한 그 보상과 관련한 업무

를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관리비용들의 절감은 물론 효율적

인 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인적

손해에 대한 자동차사고 보상에 있어 금액을 한도로 정한 제한된 범위 내

에서 그 장점을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고,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법리를 포기할 것인가

의 논의는 실로 난해하면서도 대담한 것이라고 본다.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모든 제도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상황 하에서,이는 어쩌면 불가능하

게 비추어질 지도 모른다.그리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불법행위법리에 대

한 완전한 배제는 그 시행자체에 상당한 저항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뉴질

랜드는 우리와는 다른 상황들,예컨대 인구수․광범위한 복지정책․지리적

여건과 기타 정치사회적 차이점 등이 분명히 존재한다.하지만 불법행위법

363)ACC의 2004년 자체평가에서는 7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http://www.acc.co.nz.에

서 참조.그러한 만족의 이유들로는 사고로 인한 관리비용,예를 들면 분쟁 및 조정비용과 소송비

용 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한다.

364)장덕조,앞의 논문(인신손해에 대한 무과실보상과 자동차보험-뉴질랜드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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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단점과 그 폐해 등에 대해서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구미 국가들

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이와 같이 각국

에서는 손실분산과 위험배분,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법리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면서,책임보험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이런 면에서 위에서 언급된 새로운 보상체계는 우

리가 이상적인 모델을 준비해감에 있어 틀림없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여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이 법은 미국의 No-Fault보험제도보다도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개혁안은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계

획하여 실시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사회․정치․경제․문화․관습 등

의 기반도 다르므로 제도 도입 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지지를 획득하여 원

활하게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365)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검토

하면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여건의 차이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자치령에서 독립한 소규모의 나라로 국민의 70%는

영국계이고,이미 자본주의하에서 자유경쟁주의의 폐해를 경험하고 각종 사

회주의적 정책을 발달시켜 사회보장이 정착된 모국의 영향을 받아 개국 당

시부터 사회보장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의료를 준 국영화하고 사회복지의

충실에도 노력하여 이들 모두를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조세로 채우고 있다.

즉 이 나라는 국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최저의 보장’이 아니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함에 족한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국가 스스로가 책

365)다른 사회보험제도도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사회보험화하

는 것은 저항감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다;

김광국,앞의 논문,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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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고 조세에 의한 국가재정으로 채우고 있다.따라서 조세율도 높고,

예를 들면 소비세도 17% 정도로 높지만,국가로부터의 역서비스가 있으므

로 국민도 이것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으며,정치적으로도 특별한 이론이

없는 것 같다.결국 이 나라에는 ‘배분적 정의’와 같은 완전한 평등주의적

정의가 행해지고 있지만,이것도 국민들 간에 빈부의 차이가 없이 평균화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이해를 얻기 쉬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366)

(2)정치적 기반 및 행정조직의 차이

뉴질랜드는 자본주의,자유주의의 기초에 입각한 영연방계의 나라이지만,

반면에 사회주의적 정책도 발달하여 전자의 기반에 선 국민당과 후자의 기

반에 선 노동당이 상호 정권을 장악해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그 동안

공통성과 연속성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권의 독점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다.이 나라의 경우 사회보

장,사회복지의 정책은 노동당 정부에서 기획․착수된 것이 많지만,국민당

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을 없애지 않고 인수하여 발전시키고 있고,국민

의 여론을 반영하면서 참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행정관청도 우리

나라와 같이 엄중한 기구 및 긴장된 관계가 아니라 유연성이 풍부하여 원

대한 이상을 추구하여 협조도 하고 연속성도 있는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은 노동부,자동차보험은 기획재정부와 국

토해양부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조직을 이루어 대치하

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상금 지급의 일

원화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정치적․행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67)

366)김세돈,앞의 논문,102면.

367)김세돈,앞의 논문,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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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의 강제보험,임의보험의 보급 발전

우리나라의 강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안배상I)으로 1966.4.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보상한도가 사망 20만원,부상 1급

7만원에서 6급 5천원으로 실시되었다.그 후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급

증으로 보험가입율이 95%를 넘고,보험금액도 2008년 12월 현재 사망의 경

우 1억원,부상 1급의 경우 2,000만원으로 향상되고,치료비 및 휴업보상은

물론 위자료 및 후유장해도 보상하게끔 되어 이 한도 내에서 해결하는 사

안이 약 40%를 넘고 있다.368)이 한도를 넘는 청구를 하는 것은 대인배상I

을 넘는 보험으로 자동차임의보험(종합보험)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이

미 이 보험의 부보율도 8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계약자의 거의 대부분

은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857만대 이상에 달하고,계약차

량대수가 그것에 비례하여 증대되었고,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사고 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아 비교적 손해

율이 안정되어 왔기 때문에 대인배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입이

쉬운 형편이다.따라서 여기에 편승하여 자동차임의보험(종합보험)의 계약

율도 80% 이상이고,가입금액도 무한으로 계약하는 등 일층의 노력을 경주

함으로써 이것을 국영보험으로 바꾼다든지,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합치하여야

하는 필요의 목소리가 아직은 적다고 할 수 있다.369)

368)김세돈,앞의 논문,103면.

369)보험개발원(www.kidi.or.kr)열린자료실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임(2008.12.10.자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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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No-Fault(무과실)보험제도

제1절 No-Fault보험제도의 의의

1.No-Fault보험의 개념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체손해(abodilyinjury)를 입은 자에 대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각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강제되므로 제1당사자 강제보험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의료비용,상실수익액,대

체고용비용,장례비 등에 대해 사고를 야기 시킨 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

게 과실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370) 즉

No-Fault보험은 자동차사고의 부상자가 가해자를 찾아내어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부상자인 피보험자는 과실

을 불문하고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No-Fault제도는 인사사고 손해보호(PersonalInjuryProtection:PIP)또

는 기본 경제적 손해(BasicEconomicLoss:BEL)라고도 불이어 지는데,과

실을 결정하기 위한 보험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사고

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걱정이 제거될 수 있다.대신에 소송권의 제한을

받는다.371)

No-Fault제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최선의 해법을 제

공한다는 것은 과실을 불문하고 피해근로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명백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재해보상법(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제도에 근거를 둔다.372)근로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370)김주동외 1,앞의 책,341면.

371)S.TravisPritchett&JoanT.Schmit&HelenI.Doerpinghaus,andJamesL.Athearn,"Risk

ManagementandInsurance",7thed.WestPublishingCompany,1996,p208.

372)No-Fault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말해지지만,근로자 재해보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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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피해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했으나,근로자 재해보상법의 통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위한 소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고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료

비용과 상실수익액을 보상받는 것이 보장되게 되었고,이제 과실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산업재해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의 취급에 보다 현

실적이고 공정한 접근법으로 간주되었고,No-Fault제도는 이러한 근로자

재해보상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아,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상문제에서도

No-Fault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373)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미국에 있어서 No-Fault법은 실질적으로

1970년 매사츄세츠주에서 최초로 통과되어 1971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이 법은 강제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정 형태로서 제1당사자보험인 자

기신체사고보험(PersonalInjuryProtection:P.I.P.)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의료비,상실수익액,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2,000달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미국 각 주의 No-Fault제도는 보험가입의 강제성 및 수혜금액뿐만 아

니라 불법행위소송의 제한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10개 주에서는 제1

당사자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고 있고,이들 중 3개 주에서는 제1당사자보

험을 강제하고 있으나 보험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374)수혜금액은

1,000달러에서 무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기존 법의 대부분은 매사츄세

츠주법을 따르고 있으며,의료비가 일정한 한도액(threshold)을 초과할 경우

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5개 주에서의 한도

액은 2,500달러이며,Florida주,Michigan주,New York주는 금액한도액을

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No-Fault보험은 이와는 달리 상해를 입

은 자는 그 자신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만일 개별적 근로자

들이 그들 자신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된다면,이때에는 양 제도가 거

의 유사하게 되고 사용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EmmettJ.VauhanandTherese

M.Vaughan,Ibid,p517.

373)RobertJ.Prahl&StephenM.UtrataandFrederickR.Hodosh,"LiabilityClaim Conceptsand

Practices",1sted,InsuranceInstofAmer,1985,pp.151-153.

374)EmmttJ.Vaughan& ThereseM.Vaughan,"FundamentalsofRiskandInsurance",9thed.,

JohnWiley&SonsPublication,2002,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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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장해가 90일을 초과하거나 심각한 부상일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375)

한편 의료비가 소송가능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든 주 정부는 ‘심각한 부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

며,어떤 주는 ‘금액한도(dollarthreshold)’376)와 ‘문구한도(verbalthreshold

)’377)양자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배상청구에 대한 장벽이 있는 대신

No-Faultplan에는 제1당사자무과실보험의 형태가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

(PIP)보험 증권은 증권의 보상한도까지 모든 종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실제로 이들 주에서는 금액한도액이 조절되는데,위자료청구에 대한

소송이 허용되는 금액한도와 문구한도 양자는 불법행위원리와의 법적인 타

협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No-Fault법은 트럭과 오토바이를 제외한 개인승용차에

만 적용되는 반면,Michigan주에서는 차량손상에 대해서만 No-Fault규정

이 적용된다.다시 말하면 차량충돌손상에 대해서는 운전자간의 소송을 배

제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차량

이외의 재산 손상은 여전히 불법행위법에 의존한다.378)

No-Fault보험은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하는 것이 아니다.재산상의 손해는 전통적인 보험체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No-Fault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에 관련된 경우 신체손

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치료비에 대한 소

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다.그

러나 No-Fault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통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No-Fault보험의

375)EmmttJ.Vaughan&ThereseM.Vaughan,Ibid,p519.

376)No-Faultplan은 보상한도(threshold)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 상해나 손실이 보상한도를 넘어서

는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금액한도(dollarthreshold)란 의료비

가 금액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77)문구한도(verbalthreshold)란 신체상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78)권택연,앞의 박사논문,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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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사고의 원인 및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포함된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보행자,자

전거 운전자,부보된 자동차의 운전자도 치료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No-Fault보험의 배경

현재의 책임보험은 사고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보다 가해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법률소송 관련비용이 자동차 보험

료 인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에서도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률소송의 건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는 한때 매년 50%씩 증가한 경우도 있다.379)미미하거나 사소한 대인배상

(bodilyinjuryliability)청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변호사가 개입되어 대인배

상책임에 지불된 비용이 지난 15년간 4배나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380)

이와 같은 법률소송의 증가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법적 대응에 따른 관리비

용도 증가시키게고,소송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배상금액의 지속적인 고액화

는 보험회사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보

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미국의 InsuranceResearchCouncil(1994)에 의하면 변호사가 개입된 사

고의 지불배상액은 건단 평균 1만1,939달러로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의 배상액 보다 8,700달러가 증가하였다.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이

법률비용 및 소송관련 의료비용이라고 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받은 배상액

은 1,608달러였는데,소송을 통해 약 101달러 정도 배상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없이 사고가 처리된 경우,보험배상의 63%가 3개월 이내

379)전일수,앞의 논문,90면.

380)특히 증명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 지급된 배상액이 전체 비용

의 60%를 차지하고 있다;전일수,앞의 논문,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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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료되었으나,변호사가 개입된 경우는 단지 8%만이 완료된 것으로 나

타났다.381)따라서 배상액과 배상기간을 함께 고려해볼 때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가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etlefsen(1997)은 실증분석을 통해 책임보험의 비효율성을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첫째로 소액사고 피해자에게 지나친 보상을 하는 반

면 중․대규모 손실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둘째로 재난

손실에 대해서는 매우 불충분한 보상의 경향이 있고,셋째로 변호사가 피해

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수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382)

결국 교통사고 발생 시 제도이용에 드는 고액의 비용을 줄이고 분쟁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가 필요한데 ‘No-Fault보험’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No-Fault보험은

1932년 미국 Columbia대학교 사회과학연구심의회가 당시 초기 단계였던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검토하면서,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근로자 배상 시

스템을 본받아 제안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다.383)동 제도의 목적은 법정소송

없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상하는데 있었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위 불법행위책임법(tortlaw)에 기초

한 책임제도로부터 민간보험회사가 모든 배상청구를 판결하는 제도로의 전

이(轉移)를 의미하는 것이었다.이 새로운 이론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사

고의 본인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또한 계측이 불가능한 고통(painand

suffering)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적 보상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Columbia안의 영향을 받아 1946년에는 캐나다의 Saskatchewan주

에서 세계 최초의 No-Fault제도가 도입이 되었다.384)미국에서는 Keeton과

381)전일수,앞의 논문,91면.

382)RobertR.Detlefsen,"EscapingtheTort-Based AutoAccidentCompensation System:The

FederalAutoChoiceReformActof1997",IssueAnalysis,Vol.72,CitizensforaSoundEconomy,

1998,p5.

383)ColumbiaUniversity.CouncilforResearch in theSocialSciences(1932)의 Reportbythe

CommitteetoStudyCompensationforAutomobileAccidents는 자동차보험개혁안 중에서 가장 최

초의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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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ell(1965)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본 보상-자동차보험 개혁안(Basic

ProtectionfortheTrafficVictim:A BlueprintforReformingAutomobile

Insurance)’에 기초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그들은 사소한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No-Fault제도를 제안했다.과실에 입각한 청구

를 전반적으로 배제하는 대신,자동차 충돌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누구

나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와 상실소득에 대해서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소위 고통으로 인한 비경제적 손해에 대

해서는 심각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비경제적 손해

가 5,0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과실책임제도에 의존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운전자는 언제라도 No-Fault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초과하는 의료비

및 다른 경제적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이에 따라 1971년 Massachusetts주를 시작으로 이후 1995년까지 26

개 주가 여러 가지 형태의 No-Fault제도를 입법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개혁

을 실시하였다.그러나 그 후 비용 상승,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 발

생으로 인해 Connecticut,Georgia,Nevada및 Colorado등 4개 주가 동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현재는 2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385)

현재 어떤 나라도 과실의 정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의료비와 상실소득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보상하는 ‘순수 No-Fault’형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Quebec주다.

미국의 경우 12개 주는 ‘부분적 No-Fault’책임을,10개주가 제1당사자 보험

(firstpartyinsurance)을 채택하고 있다.386)이 두 가지 형태 모두 부분적

No-Fault책임을 채용한,소위 이단구조(twolevelplan)라는 면에서는 공통

적이다.그러나 전자는 No-Fault책임을 채용한 기본 보상부분에 대하여 불

법행위 소송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부분적 No-Fault’형태인 반면,후

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부가적(add-on)'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384)TheAutomobileAccidentInsuranceAct.1946,10,Geo6,Chapter11(Saskatchewan).

385)이석호,“무과실책임(No-Fault)자동차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2005년 KIF금융논단 모음집

(제14권 31호),한국금융연구원,2005,189면.

386)이석호,앞의 논문,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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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분적 No-Fault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본보상(basic

economicloss)을 정하고,이 한도 내에서 사고당사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

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387)그러나 기본보상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종래의 과실책임제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여

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송의 허용기준(threshold)을 어디에 두느냐

에 따라 ‘금전에 의한 허용기준(monetarythreshold)'와 ’언어에 의한 허용

기준(verbalthreshold)'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각 주마다 그 허용기

준이 상이하다.금전에 의한 방법은 기계적이서 용이하지만 인플레이션 때

문에 기준액에 타당성을 잃을 수 있고,언어에 의한 방법은 견해의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

‘부가적 No-Fault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권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

지 않은 채 종래의 과실책임법제를 그대로 두고 No-Fault보험을 부가함으

로써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저액(低額)의 급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부가형은 종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부를 부

가한 것이고,위자료 청구를 종래와 같이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No-Fault가 아닌,유사(pseudo)No-Fault라고도 한다.미국

변호사협회는 순수 No-Fault법의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

나,부가형에 대해서는 찬성한 바 있다.388)

3.No-Fault보험의 유형389)

미국의 No-Fault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 No-

387)일례로 New York주의 경우 기본손실이란,1인당 5만 달러까지의 의료비와 상실소득 등의 손실

(위자료 제외)을 의미하며,이러한 보험급부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을 면책시킨다.

388)전일수,앞의 논문,93면.

389)SonjaStenger,Ibid.,pp.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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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보험과 임의 No-Fault보험으로 구분되며,운영면에서 과실책임제도의

부분적 인정 및 제1당사자 보험자의 대위권 인정여부에 따라 '순수 No-

Fault보험'과 '수정 No-Fault보험','부가 No-Fault보험'의 3가지로 구분된다.

No-fault보험의 경우 신체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소송 제기권이 제한되

는 데 특징이 있는 바,일반적으로 No-Fault보험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시

키는 피해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

한 소송요건(threshold)설정의 목적은 중대한 신체손해가 아닌 경우 통증

(pain)과 고통(suffering)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각 주에 따라 그 소송요건은 상이하다.불법행위

소송요건인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신체손해의 기준으로 소정의 치료비를

설정할 수도 있다.사망,기형(disfigurement),중대한 신체기능 장애(serious

impairmentofbodilyfunction)등과 같이 신체손해를 불법행위 소송요건

으로 정할 수도 있다.사고피해자의 손해가 그러한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치료비나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손실을 피해자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

다.

No-Fault보험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정도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첫째,부가적 No-Fault보험(Add-onNo-Fault)은

No-Fault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단지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

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No-Fault보험은 펜실베니아주에 있었고,현재

Oregon주,Texas주 등 11개주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둘째,수정 No-Fault보험(Modified no-fault)은 매우 중대한 신체손해의

경우에만 불법행위소송권이 있다.이러한 보험은 통증(pain)과 고통(suffer

ing),즐거움의 상실(lossofenjoyment)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불법

행위소송을 배제한다.수정 No-Fault보험 아래에서는 중대한 신체손해의 경

우에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신체손해(serious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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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된다.대부분의 수정 No-Fault

보험은 동 보험에 의해 부보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이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사고

결과 발생한 상실소득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뉴욕주,미시

간주를 포함해서 13개주가 이러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셋째 순수 No-Fault보험은 불법행위소송을 완전히 배제한다.피해자의 피

해가 아무리 중대해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자신의 보험자로부터만 보상을 받아야 한다.Quebec주는 이러한

유형의 No-Fault보험을 택하고 있다.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진정(순수)No-Fault보험390)

피해자는 피해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전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위자

료는 전혀 보상되지 않는다.즉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묻지 않고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 제도이며,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에는 진료비,상실수익

액,기타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액을 받게 되며,정신적 손해 등 일반

손해(GeneralLoss)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391)따라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First-Party392)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 셈이 된다.이러한 No-

Fault보험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송으로 지출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줄이게 되고 까다로운 소송으로부터

시간의 여유와 함께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90)KennethS.Abraham,"TheFormsandFunctionsofTortLaw",3rded,FoundationPress,2007,

pp.256-258.

391)김주동․마승렬,“자동차보험론”,형설출판사,1999,347-348면.

392)차대 차,차대 인,혹은 차량 단독사고 전부를 포함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First-Party(단독 운

전자 포함),보험회사를 제2당사자,피해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을 제3당사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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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정 No-Fault보험393)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액이 금액한도 또는 문구한도규정(verbal

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실책임이 있는 가해운전자에게 소송을 제

기할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반면에 이 한도 규정내의 피해액에 대

해서는 피해자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동 제도는 불법행

위책임보험제도가 제거되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첫째 불법행위제도상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형태로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제한기준으로 중상이나 사망과 같은 특정 손해의 경

우에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과,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손해

의 정도가 법정손해에 해당되거나,법정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미한 손해의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No-Fault제도상의 급부 내에서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제한하는 경우인데 No-Fault제도하의 급부를 초과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

서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부가 No-Fault보험394)

이는 단지 종래의 자동차책임보험에 No-Fault제도상의 담보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는 형태의 제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의 불법행위책임보험제도에 No-Fault제도상의 급부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과실을 기준으로 한 불법행위제도상의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한

편 부가 No-Fault제도는 다시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첫째

393)KennethS.Abraham,Ibid,pp.258-260.

394)KennethS.Abraham,Ibid,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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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추가적 급부의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가입자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이같이

제공된 추가적 급부에 가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즉 No-Fault보

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

적으로 다른 종류의 보험(No-Fault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가입여부는 피보험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둘째 모든 자동차책임보험에 No-Fault제도상의 급부를 포함시킬 것을 요하

는 형태로서 자동차책임보험에의 가입여부는 자유이나 일단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가 No-Fault제도상의 급부가 포함된다.다시 말하면 이것은

No-Fault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이나 일단 가입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셋째 모든

자동차책임보험에 추가적 No-Fault제도상의 급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운행의 선행조건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

는 형태이다.

제2절 No-Fault보험제도의 특징

No-Fault보험제도도 구체적인 시행례를 보면 각 주마다 다양해서 한마

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여기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Keeton-O'Connell안(案)을 중심으로 주요한 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395)

395)RowlandH.Long,"TheLaw ofLiabilityInsurance,Vol.3",New York,Matthew Bender,1978,

pp.28-83.;동상홍,“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보상제도 연구-미국의 No-Fault제도와 뉴질랜드 사고보

상제도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1991,29-49면;주영은,“미국의 No-Fault자동차보험에 관한

고찰”,연세법학연구 제1집,연세대 법학연구소,1990,375-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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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의 입증면제

Keeton-O'Connell의 제안은 두 가지 기본적 개념인 보상금액의 제한 또

는 소송제기정도의 설정,그리고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는 일정한도 이내

의 의료비용의 지급 등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즉 의료비 및 일실이익

에 관하여 일정한도의 기본적 보장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는 보험사

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

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보험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여부를 개의치 아니

하고 자기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어려운 과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조사비용과 소송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한다.396)

2.불법행위소송의 부분적 금지

Keeton-O'Connell방식은 과실에 의한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되 그

것을 극히 제한하는 것인 바,손해가 일정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비로소 과

실책임원칙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소송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여부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최초로 일리노이주의

Gracev.Howlet사건397)에서 주 최고법원은 No-Fault법이 개인승용차만으

로 적용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동 법원은 아울러

위자료의 배상을 제한한 규정도 같은 취지에서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

다.그러나 다른 주의 법원은 대체로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펜실베니아

396)RobertE.Keeton,“InsuranceLaw (BasicText)”,St.Paul.Minn.,WestPublishingCo.,1971,

p246.

397)판례번호:51Ill.2d478.283.N.E.2d47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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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은 Singerv.Sheppard사건398)에서 일정한 경우에 위자료에 대한

불법행위제도상의 청구권을 폐지하는 것은 모든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와

의료비용,소득상실에 대한 신속한 지급에 의해 보완되어 균형을 이루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은 합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399)플로리다 주의

최고법원은 Laskyv.StateFarm InsuranceCo.사건400)에서 그리고 메사츄

세츠주의 최고법원은 Pinnickv.Cleary사건401)등에서도 각 주의 No-Fault

법을 지지하였다.그런데 대부분의 판결에서 법원은 No-Fault보험이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No-Fault의 원칙이 공정하다 하

더라도 운전자들의 불법행위소송에 대한 헌법적 권리보호를 확보하는 조항

들이 그 법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402)

3.손해범위의 축소-위자료 손해 제외

정신적손해인 위자료(pain& suffering)는 오늘날 불법행위제도 하에서는

인적손해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나,No-Fault개혁안에서는 이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보상의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은 근로자보상에서 비롯

한 No-Fault보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03)동 개혁안의 기본적인 목적

이 ‘귀책사유원리’에 의할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보를 함으로 인하여 그 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따라서

이 추가적 비용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도 이내의 손해에

398)판례번호:464Pa.387.346A.2d897(1975).

399)GergeN.Stewart,"PennsylvaniaNo-FaultAct:theNeedforInterpretativeConsistency",D.L.

R.,Vol.21,1983,p633.

400)판례번호:296So.2d9,15(Fla.1974).

401)판례번호:360Mass.1,271N.E.2d592(1971).

402)김세돈,앞의 논문,91면.

403)RobertL.Rabin,"PerspectivesonTortLaw",BostonandToronto:Little,BrownandCompany,

1983,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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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을 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실인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절차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보상항목을 제한하고 있

기 때문에 특히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무형의 손해인 위자료를 보상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404)

4.제1당사자보험 방식의 채택

No-Fault제안에 의하면 보상기준은 불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상해의 정도

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많은 논란(예컨대 과실

의 인정여부,위자료의 인정여부,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따라서 동 제도는 사보험(私保險)방식에 의존하면서도 종래의 “불

법행위법리=책임보험제도”라는 등식을 탈피하여 자기를 위한 상해 내지 사

고보험형태인 ‘제1당사자보험(First-PartyInsurance)’으로 운영되고 있다.405)

5.보상한도의 제한

No-Fault개혁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 자산총액이나 재원의 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불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일정한 청구를 부인(예컨대 위자료)하거나

부수적인 손해를 부인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개

혁안은 보상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

해를 완전 보상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

다는 배려라고 생각된다.406)

404)김성태,앞의 박사논문,195-196면.

405)김성태,앞의 박사논문,195면;동상홍,앞의 박사논문,29-32면.

406)RobertL.Rabin,Ibid.,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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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험가입의 강제화

 

No-Fault개혁안에 의하면 No-Fault제도 하에서 기존의 불법행위제도를

대치할 만한 정도로 충분한 보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강제

에 의하여 보상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비용의 분산과 관련

하여 한정된 자동차 운행자들이 보상재원에의 비참가자(예컨대 보행자 등)

들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혹은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의 손해를 부담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407)

7.정기금방식의 원칙화

책임보험제도(FaultSystem)하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이럴 경우 장래의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일괄적

으로 배상액을 정해야 함으로써 일괄지급액 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많

다.즉 피해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

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게을리 하게 할 도덕

적 해이(MoralRisk)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No-Fault제안은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보상의 방법으로서 종래의 일시금배상에 갈음하여 피해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따라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렇게

정기금으로 지급함으로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피해자도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연함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407)동상홍,앞의 박사논문,54-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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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No-Fault보험제도에 관한 검토

1.Fault제도의 문제점408)

공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Fault제도409)하에서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입은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사소한 부상에 있어서 보험자는 소송위

험과 소송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대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역으로 매

우 심한 부상자들이 손실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보

상의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신속성의 측면에서도 Fault제도 하에서는

보상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속도도 느리다.즉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

어 사고조사와 협상,판결절차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

고 있다.효율성 측면에서도 Fault제도는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비용이 많

이 들어 제도의 운영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즉 피해자 각 개

인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복잡

한 사항이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논쟁과 소송으로 인

한 비용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에 추가되고 있다.이하에서는 Fault제도의

문제점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비경제적 손해보상

외부적인 신체적 장애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pain),고통(suffer

ing)과 같은 비경제적 손실은 그것의 금전적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니며 통증

등과 같은 것은 그것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배심원으로부터 어느

408)노일석,"No-Fault자동차보험",보험법연구3(송연 양승규교수 정년기념호),보험법연구회,삼지원,

1999,292-295면.

409)여기서의 Fault제도란,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 근거를 둔 기존의 미국 과실자동차보험제도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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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동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동등한 통증에 대해서도 그 보상

액이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고통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피

해자로서는 통증 등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유지시키려 하게 되어 통증 등

의 치료를 이유로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결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다시 말해서 통증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다 나은 보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연시키는 일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410)그것은 상해보험 등 별도의

보험계약 등에 의해 통증 등의 보상을 받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별도보상의 허용의 원칙(collateralsourcerule)411)이 적용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이렇게 되면 실손해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손

해보험의 일반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보험제도의 운영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나.보상의 지연

전통적인 자동차대인배상보험은 책임보험이다.그것은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피해자의 손해와 법적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통하여 피보

험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과실 있는 자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전부 보상받

지 못하는 경우 다른 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전통적 체

계 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해자에게 과실

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피고가 과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데 그것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바탕

으로 하는 불법행위체계에 기한 자동차보험에 의하면,하나의 사건이 재판

에 의해 해결되는데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피해자는 판결결과에 대한 확

410)JeffreyO'Connell,"A 'NeoNo-Fault'ContractinView ofTort:Pre-accidentGuaranteesof

Post-accidentSettlementOffers",CaliforniaLawReview,Vol.73,2001,p898.

411)Underthecollateralsourceruleadefendantmaynotplead,asmitigationofdamages,

compensationthattheplaintiffhasreceivedfrom asourceunconnectedwiththedefendant

(JeffreyO'Connell,Ibid.,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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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없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이처럼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가 적어도 가해자의 부분적 과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과실의 입증은 용이한 것이 아니며

재판의 결과는 복권당첨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412)

다.보험료의 증가

전통적인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상을 위해 사고의 규

명 및 과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비록 대다수의 자

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는 법정 이외에서 해결되지만 과실과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법률적 요구는 보상제도에 있어서 명백한 부가적 비용이 되고 이

러한 비용은 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이러한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무

보험운전자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413)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600만대의 자동차 중 무려 25%가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며 특히 무보험운

전자와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

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414)

라.보험회사,변호사 등의 성실의무위반

가해자의 보험회사나 원고인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무지와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따라서 가해자인 피고의 보험자는 소

송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보험자는 가해자 외에도 다

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한 사건에 의해 결정적

412)JeffreyO'Connell,Ibid.,pp.899-900.

413)SonjaStenger,"No-faultInjuryAutomobile:theQuebecand New YorkExperiencesand

ProposalforCalifornia",HastingsInt'l&Comp.LawReview,Vol.14,1982,p506.

414)SonjaStenger,Ibid.,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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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비록 하나의 사건의 보험금이 그의 사업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보험자는 재보험 등을 통하여 그러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보험자는 소송이 지연될수록 보상할

금액의 이자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소송 중 굳이 화해할 필요성을 못

느껴,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화해의 제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또한 피

해자가 변호사와의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인센티브도 없는 것

이다.결국 원고 변호사는 승소사례비를 얻기 위하여 가해자(보험자)의 화

해제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으로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415)

사실 사회생활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불법행위체계가 손해의 보

상을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생기게 된다.특

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제도가 지니는 결함이 명백하게 되었다.첫째,불법

행위체계는 피해자에게 기여과실이 없고 사고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해 야기될 것을 요구하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둘째,미시간주의 경우 법이

요구하는 책임 부보액이 2만 달러였으므로 피해가 적은 자는 과도한 보상

을 받고 피해가 큰 자는 과소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셋째,보

상을 받는 데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상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넷째,가난한 사람들은 법률지식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쉽게 화해에 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416)417)

415)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계속되는

손해가 원래의 부상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결국

불법행위체계는 피해보상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시민이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

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하면 그러한 손해를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전가시켜야

한다;JackL.Hoffman& ThomasA.Kupier,"InjectingFaultIntoNo-Fault:DoesSJI2D 50.11

ApplyInAFirst-PartyNo-FaultCase?",MichiganBarJournal,Vol.77,1983,p928.

416)ClaudiaMariaDarmofal,"TheDismantlingofMichigan'sNo-faultAutoInsuranceLaw By

HouseBill",UniversityDetroit,MercyLawReview,Vol.71,1987,p597.

417)1971년 미시간주의 커미셔너 RusselVanHooser는 미시간주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책임보험체

계의 문제점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책임보험에 관하여 입법을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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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Fault보험제도의 제안

가.Keeton-O'Connell제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o-Fault란 개념은 1932년 미국에서 최초로 소개

되었고,1959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다시 화제로 등장하면서 1965년

RobertE.Keeton과 JefferyO'Connell이 No-Fault자동차보험 개혁안을 공

표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이들은 자동차사고 희생자를 보상하기 위한

불법행위제도(Tortsystem)에는 심각한 결점418)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

적으로 모든 자동차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을 위하

여 기존 불법행위제도의 상당부분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법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이에 따라 Keeton-O'Connell은 운전자가 새로운 형태의 강제

적인 자동차보험,즉 과실과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모든 부상자들에게 보

상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보험(basicprotectioninsurance)을 구입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No-Fault제도의 보험료 비용(costofpremiums)을 줄이려는 이

유와 공정성(equity)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손해(economicdamages)에 제

한을 부과하였다.419)또한 급여를 경제적 손해,의료비용,상실수익액에 한

정하여 상실수익액은 100달러의 공제면책규정(deductible)또는 전체 상실

수익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면책규정을 두었다.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보

통법에 의한 일시불 지급방식이 아니라 정기급 지급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지를 언급하였다.첫 번째로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치료비,상실소득,재활비용을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보상을 할 것과 두 번째로 소액청구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것,세 번째로 자

동차보험체계와 다른 보험체계에 의한 이중혜택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하여야 하며 이중혜택이 감소

되거나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적어도 소비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그 비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할 것과 네 번째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대립관계,법원에서의 소송의 남용,

소송비용 등과 같은 현존 체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것 등이다.;ClaudiaMariaDarmofal,Ibid.,

p602.

418)Keeton&O'Connell은 전통적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단점을 보상금액,보상시기,보상의 불공

정성,비싼 운영경비,그리고 부정직에 대한 유혹의 문제 등 5가지로 지적하였다.

419)PaulGillespieandMiriam Klipper,"No-Fault",PraegerPublishersInc.,1972,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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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해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제안은 No-Fault방식과 전통적인 과실책임법리를 혼합시킨 수정 No-

Fault법안인데,과실에 기인한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되 그것을 극히 제

한하는 것으로서 과실을 문제 삼지 않고,손해액의 한도는 10,000달러로 정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었

고,420)손해액이 1만 달러를 넘거나 위자료부분이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

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과실책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421) 

나.AIA제안

미국보험협회(TheAmericanInsuranceAssociation:AIA)는 기존 Fault제

도와의 절충안인 Keeton-O'Connell제안을 거부하고 완전한 제1당사자 자

동차사고보험제도(순수 No-Fault형태)를 채택하였다.AIA제안은 과실의 적

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동차사고로 발생된 직접비용과 상실수익액만을 보

상하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급보험금액은 월 750달러를 최

대금액으로 총 보상허용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또한 재산손실을 포함

시켰고 신체상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기본적인 보험금을 지급하되 합리적

인 수준에서 치료비는 무제한이었다.장례비는 최고 1,000달러까지 지급되

었고 상실수익액은 월 750달러까지 보상되었다.한편 심각한 부상에 대하여

는 선택적으로 추가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불법행위법리의 적용

은 단지 주정부법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다.422)

420)Keeton-O'Connell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은 자동차보상제도가 제공할

수 없는 사치라고 강조하고 과실의 입증에 비용을 할당하는 대신,비용을 모든 피해자에게 직접 전

달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였고,급여를 경제적 손해,의료비용,상실수익액에 한정하였는데,상실

수익액은 100달러의 공제면책규정(deductible)또는 전체 상실수익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면책규

정을 두었다.

421)동 제안은 법조계(legalprofession)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법조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1969년 1월 미국 변호사회(TheAmericanBarAssociation)에서는 No-Fault제

안에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정식으로 실시하였다.그러나 Keeton-O'Connell의 No-Fault제안은 성

공을 거두었고 이후 여러 주에 소개되어 드디어 메사츄세츠주의 의회에서 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

다;E.ScottMaynesandC.ArthurWilliamsJr.,"FaultorNo-Fault?ProceedingofaNational

ConferenceonAutoInsuranceReform 1970",UniversityofMinnesota,1971,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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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제안은 다른 보상자원과의 이중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Keeton-O'Con

nell의 계획과 구별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중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지

급이 허용될 때 자동차사고의 실질적 비용은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가 그

들의 보험자를 통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AIA는 건강보험조합(Blue

Cross)과 자동차보험이외의 보험자가 그들의 의료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차보험금을 공제하는데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았다.AIA는 소득상실액

의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이 연방 또는 주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85%의 소득액만을 지급한다.423)

다.New York주 제안

New York주의 No-Fault제안은 뉴욕주 보험국에서 만든 “Automobile

Insurance:ForWhoseBenefit?"이라는 제목하의 소책자에 기술되어 있는

데 ‘Rockefeller-StewartPlan’이라고 불리운다.424)이 제안은 전체 급여지급

에 제한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AIA제안과 유사하다.뉴욕주 제안은

Keeton-O'Connell제안과 같이 경제적 손해액을 보상받기 전에 다른 보상

자원에 의한 급여(CollateralBenefits)를 공제하고,음주운전자와 중범죄자

(felons)와 난폭자(batterers)의 책임을 다루고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

고 있다.425)

라.국가적 No-Fault제안

422)EricNordman,"TheHistoryofNo-FaultAutoInsurance",JournalofInsuranceRegulation,

1998,p461.

423)E.ScottMaynesandC.ArthurWilliamsJr.,Ibid.,pp.15-16.

424)뉴욕주의 No-Fault계획은 당시 주지사였던 NelsonRockefeller의 후원으로 뉴욕주 보험국에서 만

들어졌는데,보험국장 Richard Stewart의 책임하에 추진되었으므로,Rockefeller-Stewart계획이라고

불리어졌다;김주동,앞의 논문,215면 참조.

425)EricNordman,Ibid,pp.4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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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OT조사보고서426)

1960년대 중반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소비자들은 의회에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의회는 DOT(Department

ofTransportation)에 연구를 의뢰하였다.1971년 3월에 DOT는 제1당사자보

험(first-partyinsurance)혹은 No-Fault라 불리 우는 자동차보험 개혁의 청

사진을 내어 놓았다.DOT보고서는 일반손해(위자료)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Fault제도를 유지하였다.피해자가 일반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

기 위한 표준적인 의료비한도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한도액을 주

장하였다.의료비가 사전에 결정된 한도액(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손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외에 연구보고서는 영구장

해와 심한 추상의 경우 일반손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

였다.또한 DOT보고서에서는 소득상실에 대한 관대한 보상을 추천하는데

월간 소득상실 1,000달러,최대기간 3년 즉 36,000달러를 보상한도액으로 하

나 그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선택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DOT는 역시 재산손해에 대해서도 제1당사자보험을 제시하였고 제출한 개

혁안이 국가적 단일계획에 의한 연방 차원의 No-Fault제도가 아니라 각 개

별 주별로 No-Fault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UMVARA제안

1972년 단일 주 법률을 위하여 전국보험감독자협회는 모든 주의 법률에

적용할 표준 No-Fault법안으로서 UMVARA(=a Uniform MotorVehicle

AccidentReparationAct)를 초안했다.UMVARA에 의하면 일반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의료비용에 대하여 급여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상실수익액에

대하여는 주당 200달러의 한도액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하며,대체고용

비(replacementservice)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되며,장례비는 500달러

426)PaulGillespieandMiriam Klipper,"No-Fault",PraegerPublishersInc.,1972,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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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되었다.

UMVARA에서의 불법행위책임은 다음의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는데,즉 사망의 경우나 중대한 영구적 상해,영구적 심한 추상,또

는 6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totaldisability)에 있어서

손해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자료에 대한 소송권이 허용되고

제1당사자 보험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았던(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경제적

손해(economicloss)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6개월 이상 거동 불가능

한 경우와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만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소송권이 허용되

었다.

UMVARA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적재물(contents)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도 불법행위책임을 폐지하였고 보험자의 대위권도 인정하지 않았다.1972년

말까지 보험 산업은 순수 No-Fault제도와 수정 No-Fault제도 또는 과실책

임제도(fault제도)의 유지에 관한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UMVARA는

연방법안과 주 법안 모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Hart-Magnuson제안427)

DOT보고서에 이어 최초의 완전한 국가 제1당사자 No-Fault보험계획의

윤곽을 드러내는 Hart-Magnuson제안의 법안이 보고되었다.이 제안에는

인사사고와 재산적 손해 모두의 보호에 대한 재구조화를 내포하고 있다.428)

Hart-Magnuson제안은 모든 의료비용과 사회복귀비용,소득상실액 및

대체고용비용을 지급하며,재산손해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야기되는 재산손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Hart-Magnuson제안은 DOT의 보고서처럼 소득상실에 대하여 월간 1,000

달러를 한도로 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보

427)김주동,앞의 논문,217면.

428)1970년에서 1978년 사이에 국가적 No-Fault제도에 대한 계획들의 법안이 의회에 소개되었으나,

이들 모두 위원회(committee)에서 사장되어 버렸다;EmmettJ.VaughanandThreseM.Vaughan,

"FundamentalsofRiskandInsurance7thed",JohnWileyPublication,1996,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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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자는 과실책임제도(Fault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안은 Fault법의 배상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o-

Fault한도액을 경제적 손해와 일반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다.또 다른 No-Fault제안

과는 달리 보험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다른 보상자원

(collateralresources)을 사용하지 않으며,법원에서의 해결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된 중재(arbitration)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429)

(4)기타

그 후 1986년 JefferyO'Connell과 RobertH.Joost는 No-Faultplan에 대

한 선택의 자유를 제안하였다.430)동 제안(plan)은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각

개인 운전자가 전통적인 과실책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소송

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의 일

반적인 패키지를 구입하는 경우의 No-Fault제도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국보험입법자협회(NationalConference ofInsurance

Legislators)는 1992년에 '자동차사고 보상과 비용절약법(Auto Accident

CompensationandCostSavingAct)'이라는 모델 법안을 채택하였다.동

모델에서는 사소한 부상에 대하여 과실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

도록 제안되었는데 총 15,000달러의 개인적인 기본보상금 조항이 요구되었

으며,추가보험금이 총액한도로 100,000달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소송

제기권은 ‘심각한 부상’이라는 정의431)에 기초한 문구한도규정(verbalthres

429)당시 Nixon정부는 각각의 개별적인 주 No-Eault법을 따르도록 제안한 DOT제안을 지지하고,

Hart-Magnuson의 연방 No-Eault계획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여기에는 보험

협회와 미국변호사협회,또 다른 개혁방안 지지자들의 결합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주동외 1,

앞의 책,375면.

430)JefferyO'Connell&RobertH.Joost,“GivingMotoristsaChoicebetweenFaultandNo-Fault

Insurance",VirginiaLawReview,1986,pp.61-89.

431)심각한 부상이란,사망,신체절단,신체 주요기능이 저절로 물리적인 부상이 계속되어 심각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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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432)

3.No-Fault보험의 내용

    가.보상범위와 분류

No-Fault보험의 급부내용은 각 주의 필요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

나 각 주의 No-Faultplan에서 기본이 되고 있는 점은 어느 주에서나 당사

자 기준(first-partybasis)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항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강제책임보험인 신체상해보험(B.I.)의 제3자에 기본적인 무과실 보험금으

로,개인상해담보(P.I.P.)에 1인당 한도로 50,000달러,무보험담보로 1인당

10,000달러,1사고 당 20,000달러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계약자는 임의로 각각 한도를 높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o-Fault의 보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433)

첫째 보험을 계약한 자동차의 보유자,가족,탑승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

여 피해를 입었을 때 보행자가 그 자동차와 접촉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들이 직접 이 차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상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든지 간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피해가 있는 곳에는 어떠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다.434)

셋째 보험금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일정한도의 휴업손

영원한 손실을 일으키는 것,외관상 볼 수 있는 심각하고도 영원한 신체상의 결함 등으로 정의된

다.;NationalConference,1992,Section3,Definitions(28).

432)권택연,앞의 박사논문,124-125면.

433)이병조,앞의 책,100-101면.

434)예컨대 갑이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가해차량 운전자인 A와 을이라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피해차

량인 운전자인 B가 충돌하였을 때,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가해차량의 A는 그 보험자

인 갑에게,피해차량의 B는 을에게 각각 자기가 입은 신체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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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사의 처리비용 등 경제적 손실에 한정된 것이며 위자료와 같은 정신

적 손해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제1당사자보험금(first-partybenefit)을 받으면 그 보상범위내

의 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다.따라서 과실이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의 부담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435)

No-Fault보상제도에 대한 분류를 간략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구한도(verbalthreshold)'규정이 있을 경우 영구적인 부상이나

사망 혹은 신체결함 등의 경우 또는 경제적 손실이 보상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의 소송행위는 금지된다.

두 번째로 '높은 보상한도(highthreshold)'규정이 있을 경우 경제적 손

실에 대한 금전상의 액수가 규정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

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보상한도가 1,000달러보다 많은 경우에 높다고

본다.

세 번째로 '낮은 보상한도(low threshold)'규정이 있을 경우 경제적 손실

에 대한 금전상의 액수가 규정된 금액보다 비교적 낮을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보상한도가 1,000달러와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 낮다고 본다.

네 번째로 '강제 부가형(CompulsoryAdd-on)No-Fault보험'에서는 No-

Fault보험금이 강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과실배상책임제도가 그대로 유

지된다.

다섯 번째로 '선택적 부가형(OptionalAdd-on)No-Fault보험'에서는 기존

의 과실책임제도는 변하지 않고,No-Fault보험금이 옵션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자기결정제도(self-determiningsystem)436)

435)권택연,앞의 박사논문,133면.

436)자기결정제도는 선택적 No-Fault제도의 일종인데,Tort선택자와 No-Fault선택자 사이의 사고발

생시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3가지 결정규칙을 살펴보면,① Tortfavoring

:쌍방 모두에게 Tort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② No-Faultfavoring:쌍방 모두에게 Tort권리를

제한하는 것,③ Self-determining:Tort선택자에게는 Tort권리를 제한하지 않고,No-Fault선택자

에게는 Tort권리를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현존하는 선택적 No-Fault제도는 첫 번째 결정규칙을

따르는 캔터키주의 선택적인 verbalthreshold와 세 번째 결정규칙을 따르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

아주의 선택적 verbaltortthreshold가 있다.한편 O'Connell과 Joost(1986)에 의해 제안된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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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이 제도 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인 모든 자가운전

자들은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일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송권리 혹은

No-Fault옵션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따라서 No-Fault피보험자들은 전통

적인 소송권리를 제한 받는 대신에 신체상해 배상책임과 무보험운전자 등

의 보험료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과실배상책임제도하에서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에 대한 제한

이 없고 추가적으로 강제적인 혹은 선택적인 No-Fault보험금이 없다.

4.No-Fault보험에 대한 논쟁

미국에서 No-Fault보험은 오랫동안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즉

No-Fault보험에서는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증이나 고통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상액이 과실책임제도에서 보다 지나치게 낮은 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No-Fault보험의 경우 단일청구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액

은 불법행위 소송에 의하는 경우보다 적을 수 있지만 훨씬 많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그리고 No-Fault보험에 의하는 경우 불

법행위소송에 의하는 경우보다 훨씬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

실이다.437)

No-Fault보험의 보험료가 전통적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O'Connell438)은 No-Fault보험을 채택하지

않았으면 뉴욕의 보험료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한다.여기서 보험료를 문

제 삼는 것은 저렴한 보험료는 보험료가 비싼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할 저(低)소득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무보

무과실 접근방법은 두 번째 결정규칙을 따른다.;MichaelR.Powers,"Equityin Automobile

Insurance-OptionalNo-Fault",JournalofRiskandInsurance,Vol.59,No.1,1992,p206.

437)SonjaStenger,Ibid.,pp.511-512.

438)JefferyO'Connell,"AlternativestotheTortSystemsforPersonalInjury",TheSanDiegoLaw

Review,Vol.26,1987,p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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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게

되므로 다수의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요구된다.No-Fault보험도 전통적 불법

행위 책임 하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고를 예방하

는 효과가 있으나 No-Fault보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그러나 사고는 운전자의 위험성에 의해서만 야기되

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우연한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439)불법

행위책임이 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것도 증명될 수 없는 가정이다.자신과 가

족을 사고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자기보

험에서 안전운전자는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No-Fault

보험이 오히려 사고를 방지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440)도 있다.Air-Bag,

ABS브레이크 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 차를 구입하는 것은 그러한 차

를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이 아니고,스스로의 안전을 고려

하기 때문이다.그러한 점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사고를 억제하

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No-Fault보험도 책임을 질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함으로써 정의

를 실현한다는 불법행위책임의 수정적 정의(correctivejustice)의 기능을 가

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수정적 정의의 기능은 상

징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불법행위자의 가벌성은 형사범죄의 범죄자의 가

벌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더욱이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대부분의 운전자

가 어느 정도의 실수는 하고,441)그러한 실수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것이다.

Hager는 No-Fault보험을 (1)보상의 합리성과 효율성,(2)사고억제의 효

439)MarkM.Hager,"No-faultDriversAgain:A ContemporaryPrimer",UniversityMiami,Law

Review,Vol52.1998,p799.

440)MarkM.Hager,Ibid.,p801.

441)MarkM.Hager,Ibid.,p803.;Hager는 거의 모든 운전자는 2마일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한다고 한

다.



- 236 -

과,(3)수정적 정의에의 적합성,(4)저소득 운전자에의 효과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442)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해 검토해보면,그는 폭넓은 보상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No-Fault보험이므로 동 제도는 불법행위

체계에 의하는 경우보다 보상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다.수입보험료 중 보험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No-Fault보험의 경우가

불법행위체계에 의하는 경우보다 높고,443)No-Fault보험은 보다 많은 피해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과소보상과 과잉보상을 없앤다고 한다.그리고

No-Fault보험의 경우 보상청구 후 1년 내에 보상받아야 할 보상액의 95%

를 보상받으나,불법행위체계에 의하는 경우에는 52% 이하를 보상받는다고

한다.444)이러한 점에서 No-Fault보험은 불법행위체계에 의하는 경우보다

보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한다.

둘째로 사고억제효과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면,사고억제효과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No-Fault보험이 사고율을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한다.1,500달러를 불법행위 소송의 요건(threshold)으로 하는 No-Fault보험

의 경우 불법행위체계에 의한 보험의 경우보다 10% 이상 사고를 증가시킨

다는 Landes의 결론445)에 대해 O'Connell등이 강한 비판을 하였다.그들

은 Landes가 기후,경찰직무집행의 정도,도로사정,운전기술,도시와 시골

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치명적인 사고에 대해서만 고

려하고 일반적인 사고는 고려하지 않았으며,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

하지 않고 No-Fault보험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운전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였다.Brown은 New Zealand에서 No-Fault보험을 채

택하였지만 사고 수를 증가시킨 것은 아니고 엄격한 법,오토바이의 헬멧사

용의 강제,안전벨트 착용의무화,음주운전의 단속 등을 통해 No-Fault보험

442)MarkM.Hager,Ibid.,p806.

443)MarkM.Hager,Ibid.,p806.

444)MarkM.Hager,Ibid.,p808.

445)MarkM.Hager,Ibid.,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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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후 사고가 감소하였다고 한다.446)

셋째로 수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면,수정적 정의는 경험적 측정

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불법행위와 No-Fault에 있어 수정적 정의가 어

떻게 작용하는 지의 비교는 말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한다.특히 불법행위와

부분적 No-Fault의 수정적 정의의 기능은 비교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넷째로 No-Fault보험이 저소득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

고 있는데,불법행위제도는 다음의 점에서 저소득 운전자에게는 특히 해롭

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우선,첫째로 소득의 상당부

분을 자동차보험에 지불하는 저소득운전자는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할 수가

없다는 점을,둘째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운전자는 소득에 비해서 높은 보

험료를 낼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도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

을,셋째 저소득운전자는 고소득운전자보다 적은 불법행위보상을 받는데 왜

냐하면 그들은 상실소득이 적고 치료비가 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이

다.그들의 보험료는 이처럼 보상을 적게 받는 만큼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적은 보상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고

소득 운전자를 지원하는 꼴이 된다.또한 넷째로 저소득 운전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려가 부족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을 댈 수

가 없어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해를 하게 된다.No-Fault보험은 보험료

를 삭감하고 저소득자의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과 부담으로

부터 저소득운전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447)저소득운전자의 문제를 검

토함에 있어 No-Fault보험과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취급의 개선이 비교되어

야 한다고 한다.448)무보험운전자는 무보험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위법

임을 알고 있지만 불법행위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강제

집행 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무보험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그에게 강제

보험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혜택도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무보험운전에 대한

446)MarkM.Hager,Ibid.,p815.

447)MarkM.Hager,Ibid.,p825.

448)MarkM.Hager,Ibid.,p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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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 무보험운전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소송 제기권을 박탈하는 것

이 제안된다.그것은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무보험운전자

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한다.그러나 중대한 부상을

당한 무보험운전자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권을

잃는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한다.최근에는 무면허운전도 불법은 아

니나 통증 등에 대한 소송 제기권 만을 박탈하는 수정적인 견해가 제기되

고 있다.그러한 제안은 무보험자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통증 등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의 No-Fault보험에 대한 평가는 No-Fault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

자는 안(案)(choiceno-faultplan)449)에 의해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PIP(PersonalInjuryProtection)또는 PPI(PersonalProtectionInsurance)

의 경우 한도 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No-Fault보상을 하고,그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소송을 인정한다.통증

(pain)과 고통(suffering)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

록 한다.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증 등에 대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당하지도

않는다.1997년 AutoChoiceReform Act에서 의회는 ‘NeoPartialNo-

Fault'를 고려하였다.450) 의회의 선택 안에 의하면 PIP(PersonalInjury

Protection)에 의해 커버되든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해 커버되든 모든 운전

자는 가해운전자가 마약,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거나 의도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misconduct)를 한 경우 통증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소송을

할 수 있다.이 선택안은 부분적 No-Fault보험에서 불법행위소송의 제기요

건을 부상의 중요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중요성에 두는 데 특

징이 있고 그것을 ’Neo-PartialNo-Fault‘라고 한다.

449)MarkM.Hager,Ibid.,p817.

450)MarkM.Hager,Ibid.,pp.8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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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에서의 No-Fault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1.긍정적 평가

가.미국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피해와 보상에 관한 연구

1978년~1979년에 걸친 ‘미국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피해와 보상(Auto

mobileInjuriesandtheirCompensation:AIRAC)에 관한 연구’451)에 의하

면,당시 No-Fault제도를 시행하는 16개 주에서는 모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 손해액에 대해 77%가 보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해,No-Fault제도

를 시행하지 않은 주에서는 34%만이 보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No-Fault제도하에서는 보험료 1달러 당 52센트가 경제적 손해에 소비되

고,48센트가 제반경비와 법적 비용에 소비되는데 비해,과실책임제도하에

서는 43센트가 경제적 손해에 소비되고,57센트가 제경비와 법적 비용에 소

비된다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No-Fault제도가 기존의 제도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더욱 많이 지급해 줌을 알 수 있다.452)

또한 No-Fault제도를 시행하는 주에서의 한도규정(threshold)이 자동차사

고 피해자의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42%정도 제거시킨 것으로 조사

되어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AIRAC의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기존의 과실책임제도에 비해 50% 정도 더

많은 사람이 급부혜택을 받았으며,연령별로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운전자

와 65세 이상의 경우에 기존의 제도에 비해 더 많은 급부혜택을 받은 것으

로 되어 있다.

451)All-IndustryResearchAdvidoryCouncil,"AutomobileInjuriesandtheirCompensationinthe

U.S.",Vol.2,OakBrookIII,AIRAC,1979.

All-IndustryResearchAdvidoryCouncil,"AttorneyImprovement",OakBrookIII,AIRAC,1988.

All-IndustryResearchAdvidoryCouncil,"CompensationforAutomobileInjuriesintheUnited

Ststes",OakBrookIII,AIRAC,1979.

452)권택연,앞의 박사논문,138면.



- 240 -

나.Witt-Urrutia의 연구

Witt-Urrutia(1983)는 1975년-1980년 동안의 연간 손해율 자료를 이용하

여 자동차사고의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No-Fault보험의 이점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453)그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급부의 증가에 있어서

의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과 자동차 보험산업의 가격결정(pricingpurposes)

을 위한 손해액의 예측가능성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No-Fault제도의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평가하였다.

첫째 No-Fault제도 하에서는 자동차사고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을 증가시키며 불법행위제도 하에서보다 더 많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

상해주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가형 No-Fault제도에서는 No-Fault제도의 비용효과 또는 효율성

의 역할이 미미하였다.즉 부가형 No-Fault제도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

송 제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의 의

미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셋째 No-Fault제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경쟁적 요율을 채택하는 주에

서보다 경쟁적 요율을 채택하는 주에서 사고희생자들에게 주는 지급보험금

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No-Fault자동차보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손해율에 대

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No-Fault제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경쟁적 요율을

채택한 주에서보다 경쟁적 요율을 채택한 주에서 손해액의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Witt-Urruti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

은 완전한 언더라이팅 사이클 하에서 손해액의 다양성에 차이가 없을 것으

로 예측하였다.

453)RobertC.Witt& JorgeUrrutia,"A ComparativeEconomicAnalysisofTortLiabilityand

No-FaultCompensation Systemsin AutomobileInsurance",JournalofRiskand Insurance,

Vol.50,No.4,1983,pp.63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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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olph-Hammitt-Houchens의 연구

Rolph-Hammitt-Houchens(1985)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보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다 공정하고,효율적인 결과가 초래

되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454)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No-Fault

제도를 채택한 주들의 불법행위 책임청구의 한도규정(threshold)이 신체적

손해배상청구의 50%~90%를 제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또한 No-Fault

보험은 90%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청구자가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No-Fault제도의

고안대로 잘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No-Fault제도 하에서는 위

자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유사한 상태의 피해자일 경우 불법

행위제도 하에서 보다 No-Fault제도 하에서 약 절반가량 적게 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점이 No-Fault제도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단점으로

향후 제도 도입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DOT조사보고서

미국 운수성(DepartmentofTransportation:DOT)은 1985년 23개 주의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자동차사고 기록에 대한 연구에서 자동차사고 피

해자가 강력한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고 결론지었다.455)

DOT의 연구에 의하면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기존의 불법

행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피해자가 인사사

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받았고,보상속도에 있어서도 기존제도를 유지하

454)John E.Rolph & JamesK.Hammitt& RobertL.Houchens,"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WhoPaysHowMuchHowSoon?",JournalofRiskandInsurance,Vol.52,No.4,

1985,pp.667-685.

455)U.S.DepartmentofTransportation,"CompensationAutoAccidentVictims:1984AFollow-Up

ReportonNo-FaultAutoInsuranceExperiences,WashingtonD.C.:U.S.GovernmentPrinting

Office,1985.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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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손해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후 30일

-6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훨씬 신속한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또한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기존 과실책임제도

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총 보상금액이 지급되었고,중상을 입은 피해자

의 경우에 있어서는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실제 손해액에 근

접하게 보상되었다.

한편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소송 건이 적으므로 법정비

용과 다른 공적 법률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결국

DOT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강력한 No-Fault제도 하에서 자동차사고 피

해자들이 더 잘 보호를 받으며 보험계약자들 또한 이득을 얻게 됨을 발견

하였다.

마.민사재판협회의 연구

1991년 민사재판협회(TheInstituteforCivilJustice)는 현존하는 No-Fault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첫째 No-Fault제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80%의 거래비용(변호사비용,손해사정비용 등)을 감소

시키고 소송이 허용되는 중상자의 경우에는 20%~40%의 거래비용을 감소시

킨다.둘째 No-Fault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급 보상금을 경제적 손

실에 보다 근접하게 연결시켜 주며,비경제적 손실 부분의 지급은 감소시킨

다.셋째 No-Fault제도 하에서는 보상한도규정(threshold)이내의 피해자에

대한 비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제거시킨다.넷째 No-Fault제도 하에서는 보

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는데 있어서 불법행위제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개월이 빠르게 지급된다.마지막으로 No-Fault제도 하에서는 불법행위제도

에 비해 보험료의 실질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제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안(案:plan)이 잘못 고안

된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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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Zador-Lund의 연구

Landes(1982)는 No-Fault법률은 사망사고율을 증가시키고,전반적인 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내어놓았다.반면 Zador-Lund(1986)

는 Landes의 분석 기간보다 훨씬 긴 1967년부터 1980년간(14년간)의 자료

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Landes의 검증결과를 반박하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456)즉 No-Fault제도의 채택에 따르는 운전자의 주의수준

(levelofdrivingcare)의 저하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통

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No-Fault법률이 보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은 채택된 각각의

특정 No-Fault법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둘째 No-Fault법률이 일반손해의 엄격한 제한으로 보험비용이 감소한다

하여도 No-Fault법률이 일반적으로 위자료 부분만을 제한하고 또 인사사

고는 재산손해와 결합되어 야기되기 때문에 개인의 운전경험과 관련된 보

험료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이전의 사고기록에 의해 많은 보험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 것은 No-Fault법률의 채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재무적 유발요인(financialincentives)과 운전자에 의한 주의 수준간

의 추측되는 관련성은 합리적인 효용의 미적분학(calculusutilities)의 기초

하에서 운전자가 행동한다는 위험보상가설의 특별한 경우로서 조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전자의 행동은 ‘안정성의 교환’(safetyexchange)457)으

로 취급된다.그러나 이러한 교환(trade-offs)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없다.

2.No-Fault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456)PaulZadorandAdrianLund,"Re-AnalysesoftheEffectsofNo-FaultAutoInsuranceonFatal

Crashes",TheJournalofRiskandInsurance,Vol.53-No.2,1986,pp.226-241.

457)안전성이 개선된 설비 또는 보험료의 감소는 불안전한 운전행위와 교환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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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Todd의 연구

비용감소효과에 관한 Todd의 연구458)에 의하면 자동차 보상제도의 변화

에 따른 비용의 영향은 단순히 어느 한 종목의 담보가 차지하는 보험료로

서 측정될 수는 없고,비용의 영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그러한 지급보

험금과 모든 적용 가능한 보험담보를 위한 보험료 지불액간의 관계에 있어

서의 변화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No-Fault보험에서의 비용절감

효과를 주장하는 자들이 비용예측에 사용한 기존연구의 가정과 방법론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조작되어지는 경향을 지적하였다.결국 No-Fault보

험의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에 따른 성과측정은 조작된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Landes의 연구

1971년에서 1976년 사이에 16개 주에서 No-Fault제도를 채택하였는데 당

시 No-Fault제도의 지지자들은 No-Fault의 채택으로 인해 손해액의 증가는

관리비용(administrativecosts)의 절감으로 인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Landes는 자동차사고율이 No-Fault제도 하에서 증가할

것이고 증가의 정도는 법률이 보다 엄격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사망사고의 경우에 국한하여 No-Fault제도를 채택한 주와 기존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를 비교하여 1971년~1975년의 자료로 검증하였는데,No-

Fault제도를 채택한 주에서 사망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9)즉

No-Fault제도의 채택에 따르는 운전자의 주의수준(levelofdrivingcare)의

458)JerryD.Todd,"TheCostingofNo-FaultAutomobileInsurance",JournalofRiskandInsurance,

Vol.43,No.4,1976,pp.432-443.

459)Elisabeth M.Landes,"Insurance,Liability,and Accidents:A Theoreticaland Empirical

InvestigationofEffectofNo-FaultAccidents",TheJournalofLaw & Economics,Vol.25,1982,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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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율의 증가로 손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Johnson-Flanigan-Winker의 연구

1971년~1987년 사이에 24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No-Fault제도를 채택하였는데,이때까지도 No-Fault법률이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그 후 1985년

DOT의 연구에서는 No-Fault제도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DOT의 연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인과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 결과였다.

이에 비해 Johnson-Flanigan-Winker(1992)는 서로 다른 자동차 보상체제

하에서의 평균 자동차보험비용을 1974년~1985년간의 손해액 자료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이들의 연구460)에 의하면 No-Fault제도에 의해 불법행위제

도 하에서의 배상책임비용은 감소되었으나,인사사고에서의 전체 손실비용

을 고려할 때 No-Fault제도의 비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No-Fault제도의 시행으로 보상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증가효과가

책임비용감소효과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1)

라.Eastman-Maroney-Nelson의 연구

Eastman-Maroney-Nelson(1994)은 수정 No-Fault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뉴

욕주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한도규정을 초과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이들의 연구462)에 의하면 수정 No-Fault제도가 제대로 작용

460)JosephE.Johnson&George.B.Flanigan&DanielT.Winker,"CostImplicationsofNo-Fault

AutomobileInsurance",JournalofRiskandInsurance,Vol.59,No.1,1992,pp.116-123.

461)김주동,“미국의 No-Fault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소고”,월간손해보험(통권 제352호),손해보험

협회,1998,54-55면.

462)KevinEastman& Maroney& Nelson,"TheNew YorkThresholdforThird-Party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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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중상 피해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이 제한되어야

하는데,미국의 State Farm 보험회사의 자료에 의하면,소송한도규정

(threshold)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송 제기권의 제한효과를 부식시키고 있

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따라서 No-Fault제도의 목표가 피해자의 직접비용

(out-of-pocketexpenses)을 과실에 불문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데 있

다면 의료비와 상실수익액에 대한 제1당사자보험의 보험금 규정은 확실히

보상제도의 바람직한 형태이다.그러나 이러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난 후,

사소한 직접비용이 소요된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또 다시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소송을 감소시키고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No-Fault제도의 목표는 퇴색되게 된다.한편 한도규정을 정의(Defining)하는

데 있어서 원고들은 주관적인 호소(SubjectiveComplaints)에 의해 한도규정

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가동능력상실(disabilities)을 평가하는

의사들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결여에 기인한다.또한 변호사가 개입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으며,거래비용과 잠재적인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한 No-Fault제도의 목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실현되지 않았다.따라서 수정 No-Fault제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게 하여야

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제5절 No-Fault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1.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세계적 흐름

가.인적손해보전의 개별화에서 국가보상화까지

underNo-FaultInsurance",JournalofInsuranceRegulation,Vol.12,1994,pp.36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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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회복하는 제도

즉 손해배상제도는 원래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

일 뿐이다.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사고형태에 따른 과

실유무,배상금액에 등에 있어서 분쟁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해서 자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동시에 승소할 가능성도 확실

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한 배상금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다.따라서 피해자의

신속하고도 확실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겨 둘 수만은 없어 새로운 제도의 모

색이 필요하게 되었다.한편 가해자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

여 고액의 배상의무가 주어지고 자신의 생활에도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여

기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었다.

나.배상책임의 강화와 배상자력의 확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

해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이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

의 추정’,‘입증책임의 전환’등의 재판기술이 사용되고,다음으로 무과실책

임의 사조(思潮)가 생겨났다.한편 자동차의 운행과 그 자체로서의 구조와

기능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높은 사고 발생율 등으로 ‘위험책임사상’과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의 환원에 착안한 ‘보상책임사상’이 발달하게 되었고,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당연히 피해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엄격책임’내지 ‘절대책임’의 사조(思潮)

가 발생하여 보급되었다.이로 인하여 자동차 등의 위험물을 소유․이용하

는 자는 단순히 자기방위를 위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책임보험제도를 고안하여 보급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가해자보다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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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자력이 크고 확실하고,업무가 전문적이므로 지불이 신속하고 확실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가해자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의 회복이

불확실하게 될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동 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

에 대한 가해자 자신의 방위대책에 불과하므로 그 가입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그 때문에 보험 가입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고

따라서 자동차사고와 같이 대량 또는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는 가해자의 보험계약을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되어 피해자의

구제를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게끔 되었다.

다.자동차보험의 No-Fault보험화

이와 같이 책임보험의 보급과 발달로 지불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전제로 소송 등을 통하여 책임의 존부

와 배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만으로도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배상금액 결정시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지불하는 No-Fault보험이 제안되었다.

라.인적손해의 국가보상화

최근에는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여하에 불구하고 일체의 인적손해를 손해

배상법리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처리

하는 하나의 자족적인 사회보험체계로 흡수․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미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AccidentCompensationAct,1972)’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동 제도는 인적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사고인 경우에 적용되는 No-

Fault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이 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제도

로 평가받고 있다.463)

463)하지만 본 법안과 같은 사회보험체계로서의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No-Fault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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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Fault보험제도의 효과검증

가.긍정적 효과464)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No-Fault보험은 과실책임제도에 비하여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Fault보험의 지지자들은

적절히 제정된 법률은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감소시키고,또한 더욱 효과적

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와 같은 경제적·사

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기대되

는 효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첫째,순수한 No-Fault보험은 종종 일반적

인 손해 또는 비경제적 손해라고 불리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지급

을 제한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종합산업연구자문

위원회(theAIRAC)’의 연구에 의하면 No-Fault보험은 경제적인 손해와 비

경제적인 손해 사이의 보험금지급의 배분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즉,이 연구는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43%가 경제적인 손해의 보

상에,57%가 비경제적인 손해의 보상에 충당되었지만,No-Fault보험과 부

가형 No-Fault보험을 채택한 주에서는 평균적으로 52%가 경제적인 손해의

보상에,48%가 비경제적인 손해의 보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비경제적인 손해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험

금지급을 배제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고,No-Fault보험 하에서 확대된

보험금에 자금을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No-Fault보험 하에서는 보험금을 조절함으로써 이중보상을 제거한

결과 비용감소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과실책임제도 하에서

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제4절,2,

마.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여부,204면 이하)참조.

464)StephenJ.Carroll&JamesS.Kakalik,"No-FaultAutomobileInsurance:APolicyPerspective",

RANDInstituteforCivilJustice,1991,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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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보상액의 조절이 없다면 피해자는 여러 가지 다른 보험으로부터 같

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만일 이중․삼중의 피해

보상이 제거된다면 보험비용은 감소할 것이며,이렇게 절감된 비용이 과실

책임제도 하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의

보상에 사용되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비용

과 소송비용을,No-Fault보험 하에서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과실

책임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과실의 책임소재가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누구에게나 과실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조

사비용과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보험금의

56%가 조사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소비되고 다만 44%만이 피해자에 돌아간

다고 한다.이러한 과실의 입증에 드는 실제적인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보험

요율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보상금의 총액은 증가

할 것이라고 한다.실제로 ‘종합산업연구자문위원회(AIRAC)’의 조사는 청구

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약 48%

인 데 반하여,No-Faul보험을 채택한 주에서는 15.8%에 불과하다고 보고하

였다.

넷째,No-Fault보험은 대부분의 법적인 조사나 논쟁 및 심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종합

산업연구자문위원회의 조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청구사건은 피해의 신고 시

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평균 500일이 걸렸는데 반하여,변호사가 선임되

지 아니한 청구사건은 평균 100일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No-Fault보

험 하에서는 그만큼 신속하게 보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모든

피해자,심지어 다른 운전자나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는 자도 보상

을 받기 때문에 No-Fault보험은 보다 공평하게 보상할 수 있고 보상받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앞의 위원회의 조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No-Fault보험은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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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손해방지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o-Fault보험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을 제거

하기 때문에 보험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수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과실책임제도 보다 보험계약자의 예정손해액과 그에 필요

한 보험료의 산출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보험자는 그들의 피보험자가 누구를 부상시킬 것인지와 피해자의 수입에는

만일 그의 피보험운전사 중의 1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상

실수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요약컨대,No-Fault보험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배제함으로

서 경제적 손해(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이

중․삼중의 피해보상을 제거함으로서 보험비용을 감소할 수 있으며,과실의

입증을 면제하여 조사비용과 소송비용을 줄이고 또한 논쟁과 심리를 배제

하여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으며,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생산과 고속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보험금지급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서 보험자의

인수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부정적 효과465)

  No-Fault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장점이 주장되고 있는 반면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해지고 있다.첫째,No-Fault보험은 재판

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허용치 아니함으로써 위헌이라고

비판되고 있다.특히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와 완전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Illinois주 대법원은 1972년에 No-Fault법을 페지 하였고,Florida주

대법원은 일부를 수정하였다.둘째,No-Fault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465)주영은,“미국의 No-Fault자동차보험에 관한 고찰”,연세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소,1990,

399-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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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다.왜냐하면 No-Fault

보험은 보상받는 피해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비경제적인 정신적·육

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배제함으로써 생긴 비용절감으로써는 이러한 추

가된 청구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셋째,No-Fault보험은

손해액과 손해율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다.

Michigan,New Jersey,Pennsylvania주 등의 No-Fault보험은 치료비와 입

원비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기간과 액수에 제한이

없는 이러한 보상은,특히 중상을 입은 경우에 비용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장래 발생 가능한 손해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더욱이 무한보상제도는 보험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넷째,No-Fault보험은 정해진 요율 체계의 비용증가를 재배분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과실책임제도 하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운전사는 더 많은 보험료율을 납부하고,나이가 많고 노련한 운전사는

사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No-Fault보험 하에서는 보험료율은 사고빈도수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손

해액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실제로 순보험료는 손해액과 사고

빈도의 평균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를 소유한 보험계

약자는 대형차를 소유한 보험계약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왜

냐하면 소형차의 사고 시에 부상과 사망의 확률이 대형차보다 크기 때문이

다.이러한 것이야말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소형자보다 대형차를 선호하도

록 유도하기 때문에,에너지절약정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끝

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다면,No-Fault보험법은 그들에 대하여 다소 불필요한 것을 강요한다는 것

이다.또한 No-Fault법이 고령자들에게 치료비지급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

한다면,그들은 고령자의료보험제도(Medicare)에 의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며,더욱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잃게 되는 상실임금이 없기 때문에 전혀 피해보상

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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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No-Fault보험은 재판에 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하며,보험비

용 및 손해액과 손해율을 증가시키고,사고빈도수보다 손해액에 의하여 보

험료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대형차를 선호하여 에너지정책

에 역행하고,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강요함은 물론 정년퇴직자가 사

고를 당한 경우에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3.자동차사고 인적보상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가.서론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이끌고 있는 제도가 책임보험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책임보험제

도는 그 동안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면

서 그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분산시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적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높이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해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는 보험급여를 행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와 특

정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여 책임보험제도의 법적 구조를 벗어나 변질되거나 변모된 새

로운 제도가 출현하여 정착되고 있다.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No-

Fault보험제도와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AccidentCompensationAct,1972)

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상적인 자동차사고 보상제도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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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현행의 자동차사고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우선 여기서는 제도의 개혁론의 전제로서 제시되는 제도의

이상형의 주요내용들을 미국의 뉴욕주에서 자동차피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그것은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CompensationforAllVictims)

이어야 한다.종래의 방식은 책임보험에 의하여 가해자의 보호에는 부족함

이 없었으며,이 점은 나무랄 데가 별로 없다.그러나 문제는 그가 피해자

보다 더 보호를 받는다는 불균형에 있는 것이다.두 번째로 충분한 보상

(GenerousBenefits)이 이루어져야 한다.물론 무엇을 손실(loss)로 보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필요한 모든 배려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466)세 번째로 효율(Efficiency)이 높아야

한다.이는 피해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액(tothevictim,moremoney)을 가

해자에게는 더 낮은 보험료(totheconsumer,lowerpremiums)를 뜻한다.

네 번째로 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ofCosts)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사고의 비용은 자동차운행의 내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이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그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Anactivitythatgeneratescostsshouldbearthosecosts)"는

Calabresi의 주장467)과도 일치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fairness)할 뿐만

아니라,경제적 자원배분(economicresourceallocation)을 가져다주기 때문

이다.다섯 번째로 보상은 신속하여야 한다(PromptPayments).피해자에

있어서 이 점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특히 보상이 지연되면 피해

466)“StateofNew YorkInsuranceDepartment,AutomobileInsuranceForWhoseBenefit?”,1970,

pp.63-64.;이것은 자동차피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주지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하 ‘보고서’라고 약함).

467)GuidoCalabresi,“TheCostsofAccidents”,YaleUniv.Press,1970,144면∼150면,그는 여기서

비용이 외부화(externalize)하는 원인으로서 대상자의 불완전한 분류(insufficientsub-categorization),

이전(transfer)및 정보의 불완전(inadequateknowledge)세 가지를 들고 있다;김성태,앞의 논문(미

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의 사법적 처리-과실책임법리를 중심으로),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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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신이나 그 가족은 비참한 생활을 하여야 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 곧 친척이나 친구 혹은 자선기관 나아가 납세자에게 의

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렇게 되면 이들 후자는 사고의 이차적 희생자

(second-levelvictimsoftheaccident)가 되는 셈이다.468)여섯 번째로 보상

은 정기금 방식(PeriodicPayments)이어야 한다.이는 특히 피해자의 재활

내지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촉진하기 위하여 요청된다.이 방식은 또한

일시금 방식(lump-sum)에서 생기는 부정확․불공평한 예측(inexactand

inequitableforecasting)에서 오는 모순점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독일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정기금 배상을 선택할 수 있고,사자(死者)에 대한 부

양청구권상실시에는 이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정기금 방식이

언제나 일시금 방식보다 우수한가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

겠다.일곱 번째로 신뢰성(Reliability)을 가져야 한다.피해자로서는 그가 얼

마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지를 즉각 알 수 있어야 하며,이를 전혀 알지 못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또한 가해자로서도 엄청난 개인적 책

임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안정성(Stability)이 있어야 한다.이것이 뜻하는 바는 두 가

지이다.우선 제도에 관련을 갖는 자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다음으로 장래의 사고발생가능성까지도 충분

히 감안하여 제도에 무거운 부담이 가해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

다.469)아홉 번째로 사고의 예방 및 사고비용의 감소에 기여하는 제도이어

야 한다.물론 사고의 예방이 이 제도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보상

체계는 이에 호응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아울러 사고발생 후의 보상

협의비용(transaction costs)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자동차생산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수리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대된다.

468)위 뉴욕주 보고서,68면.RobertI.MehrandEmersonCammack,“PrinciplesofInsurance”,6th

ed.RichardD.Irwin,1976,564면에는 신속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시기만 빠르면 모든 불

은 한 그릇의 물로 끌 수 있다"고 적고 있다;김성태,앞의 논문,(미국에 있어서의 자동차사고의 사

법적 처리-과실책임법리를 중심으로),66면.

469)위 뉴욕주 보고서,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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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사고통계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 전제가 된다.그

밖에도 가해자에게 보험의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

야 하고,법원 등 관련 제도의 운영에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의료인력의 의료 활동(medicalcare)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이들

을 법원에서 증인 혹은 감정인 등으로 동원하는 제도보다는 바람직한 것이

라 하겠다.아울러 이 제도가 정부보다는 사기업(privateenterprise)에 의하

여 운영됨이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이는 분권화된 책임감 있고 다양한 소

단위(decentralized,variegated,responsive,smallerunits)가 독점적 대단위

보다는 효율과 창의력,탄력성과 자유보장 면에서 우월하다는 미국적 전통

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470)

4.No-Fault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

가.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보장적 기능

이 보다 강력히 요구되어질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를 포함한 일원화된 인

적손해보상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의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구

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본다.특히 제1당사자보험이나 사회보험화로의 점진적인 개혁을 위해

서는 더욱더 현행 대인배상I과 II의 일원화는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고 본

다.471)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에 미국의 No-Fault제도를 도입하려면 우

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게

470)위 뉴욕주 보고서,73면-79면.

471)권택연,앞의 박사논문,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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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도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등 많은 과정

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보상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무한보험에까지 확

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입

증책임이 전환되어 거의 무과실책임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과실책

임주의에 기한 책임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는 No-Fault

보험을 도입할 여지가 더욱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의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그러한 한에서는 미국에서 책임보험이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No-Fault보험의 주창자들이 인식한 문제의식,즉 저렴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탁월한 문

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무보험운전자와 신속

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못 받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

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600만대의 차량 중 25%가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 넘

는 것이며,미국의 경우에도 무보험운전의 주된 이유가 보험료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보험료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472)자동차가 필

수품화된 오늘날 무보험운전자야말로 생계를 위해 가장 절실히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수도 있는 것이다.미국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보험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보상을 받

을 필요성이 절실하다.그리고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일반 불법행위의 가

해자와는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아무리 주의운전을 하여도 아

차 하는 순간에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며,과실이 없어도 사고는 발생할 수

472)노일석,앞의 논문,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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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가 언제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자동차를 문명

의 이기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면,그것이 초래하는 피

해는 필요악으로 모두가 분담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누구의 과실에 기한 것이냐를 묻지 않고 피해

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소정의 보상을 하게 되어 신속한 보상을 하게 되는 No-Fault보험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관한 다툼을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게 되어 당사자

들이 소송에 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일실이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엄청난 차이가 초래됨은 주지의

사실이다.소득이 많은 자나 소득이 적은 자나 위험공동체인 보험회사에 납

입하는 보험료는 거의 차이가 없다.하지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독자는

저소득자의 몇 배,심한 경우 몇 십 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그것은 저

소득자의 재산을 고소득자의 지원에 쓴다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도

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행의 책임보험제도하에서는 가해자의 위험률

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형평

의 견지에서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이 아닌 No-Fault보험에서처럼 자기보

험화하여 보다 많은 보상을 원한다면 별도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별

도의 자기보험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어떻게 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신속한 보상을 다수의

사람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No-Fault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 대인배상제

도의 선결문제로 첫째 대인배상I과 II의 관리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473)이를 통해 감독기관과 보험업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체

473)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보험인 대인배상I은 국토해양부가,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

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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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한 편리성과 문제의 발생 시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성을 기할 수 있

게 될 것이다.둘째 대인배상I과 II를 통합하여 약관 및 보험요율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인데,이를 통해 가입의 이중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혼란을 사전에 조정하고 보험요율 산정의 세부화 및 편리

성을 갖게 되고,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

게 될 것이다.셋째 우리 실정에 맞는 보상한도액과 피보험자의 범위(보험

금 청구권자)및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정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이러한 노력들이 전제될 때 No-Fault보험제도의 도입은 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도입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

우선 미국의 No-Fault보험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미국에

서는 지난 10년 동안 주정부 수준에서 콜롬비아 특별구와 워싱턴주 만이

No-Fault법을 제정하였다.콜롬비아 특별구는 1983년에 임의적 No-Fault법

을 제정하였고,워싱턴주는 1995년에 임의적 제1당사자 보험법을 제정하였

다.Connecticut주는 1994년 1월에,Georgia주는 1991년 10월에,Nevada주

는 1980년 6월에 각각 No-Fault법을 폐지하고 개인용 책임보험으로 전환하

였다.New Jersey주(1989년)와 Pennsylvania주(1990년)는 강제 No-Fault법을

임의 No-Fault법으로 개정을 하였다.1988년 11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Fault법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No-Fault법의 Proposition103의 법을 투표에

부친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Proposition103을 통과시켰다.동 법안의

목적은 독단적으로 시행되는 보험요율 등에 대하여 적절하며 공정하고 안

전한 보험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보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시장경쟁력을

높여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보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

다.과도한 소송비용과 외관상 자동차보험요율의 감소가 없는 Proposition

103의 시행 3년 후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의심하고

있었으며,결국 1996년에 캘리포니아주는 Proposition 200의 “The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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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ult법”을 선택하여 제1당사자 강제보험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까지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하여

26개주가 No-Fault법을 제정하였으나,22개 주만이 No-Fault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0개 주만이 강제적 수정 No-Fault제도를 시행474)하고 있

고,나머지 12개 주는 임의적 No-Fault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475)

사실 미국 내에서도 No-Fault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너무도 분분하여 쉽

사리 동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장담하면서 도입의 적극적인 권장을 주장하

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No-Fault제

도를 찬성하고 있으며 그 논거로 위에서 언급한 ① 소송의 격감,② 신속한

보상 외에도,③ 사고 억지효과(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보험료가 조정되고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④ 자

신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사고의 발생율

을 측정할 수가 있으므로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분명 미국의 No-Fault보험은 새로운 보상체계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장

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입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No-Fault보험은 자동차사고의 부상자가

과실에 상관없이 그의 보험자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 성질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동 보험의 기

본적 개념은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약함)과 유사

474)구체적으로는 Colorado,Hawaii,Kansas,Massachusetts,Michigan,Minnesota,NewYork,North

Dakota,SouthDakota,Utah이다;MargaretC.Jasper,"TheLawofNo-FaultInsurance",2th,ed.,

OceanaPublications,Inc.,2002,p13.

475)EdwardL.Lascher,Jr.,"ThePoliticsofAutomobileInsuranceReform:Ideas,Institutionsand

PublicPolicyinNorthAmerica“,GeorgetownUniversityPress/WashingD.C.,1999,p110.Table

7-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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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그 가입을 강제하면서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보상제도인데 다만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관리주체가 영리보험사인 민간이 된

다는 점이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No-Fault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No-Fault보험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신속한 보상이다.

우리의 경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가불금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와 제27조에서 규정)476)를 두고 있어 치료비 등의 신속한 보상을 위

하여 배상책임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불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하

고 있으며,이와 동일한 취지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도 ‘가지급금제도’를

두고 있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해자의 책임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

우 소송으로 전이되고 또한 가해자로 주장된 자가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부상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No-Fault보험을 도입할 경우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기초적인 치료비용의 제공이라는 의의를 가

질 수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의 경우인데,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477)에서 일

476)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그 외

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

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

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77)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

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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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서도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다 적절

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또한 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면책사유 등에

해당함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함에 있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478)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No-Fault보험

의 도입의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지만,그래도 No-Fault보험에서는 과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장점도 크다고 본다.

셋째 가해자의 자력과 관련한 불충분한 보상의 문제이다.피해자가 가해

자의 과실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

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피해자를 보상한다.그

리하여 이 점에서 있어서는 No-Fault보험의 유용성은 약화된다.

넷째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의 경우인데 이 경우 임의보험인 자기신체

사고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No-Fault보험에서는 이 경우에도 일정금액까지 명확한 보상이 제공되기 때

문에 유용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No-Fault보험의 정의에 기초하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금액 등을 한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No-

Fault보험은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단점으로 지적되는 위

자료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그 보상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또한 예

2.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

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478)대법원 2003.12.26.선고 2002다61958판결에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

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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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한다면 제도의 시행

으로 인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단 No-Fault보험의 보

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가해자는 보상액의 한도 내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면

제하는 문제는 불법행위법리와는 저촉이 될 소지도 있으나,이러한 현행 법

률과의 괴리는 기존 보험약관의 개정만으로는 보완하기가 어렵고 법률상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현행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안이라고 생

각된다.479)

즉 No-Fault보험 제도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No-Fault보험법을 제정하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자동차보험의 담보조항(대인배상I․II,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의 담보내용이 대폭 조정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

며,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또한 미국의

No-Fault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보상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무한보험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도입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적인 연구와 보험회사 및 관련 정책당국자 및 기타 보험

관련업계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제도개선의 핵심은 현

행 불법행위법리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인식하

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져야 할 것이다.

479)장덕조,앞의 논문(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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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의 구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

리와 이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해

결하려 하였지만,자동차사고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이러한

메카니즘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제제도가 되어 주지 못하였다.

오늘날 인적손해의 주요 발생원인중의 하나인 자동차사고는 특정한 개인

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누구

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무

의미한 시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

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불법행위법리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로서는 책임확정과 손해액 산정,그리고 손해배상소송

을 위한 절차 등의 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이로 인

하여 억울한 피해자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왜냐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과 그 이행을 확보하는 책임보험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을 담보하는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기

본적 전제로 하여 그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책

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우선 가해자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서는 보험급

여를 행할 수가 없다.또한 손해의 분류방법이나 배상범위,기타 손해액의

산정방식 등도 전적으로 불법행위이론에 의존하고 있으며,절차 면에서 보

더라도 불법행위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보상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보험제도의 법적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

이다.즉 진실로 피해자의 보호에 철저하려고 한다면 가해자 책임의 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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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보의 요건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불법행위법의 틀을

뛰어 넘으려면 책임보험이 아닌 다른 사보험(私保險)이나 사회보험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로서 이 논문은 우선 보험제도의 고유한 장점인 집단적 위험

의 분산과 공유에 의한 사고예방과 보상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즉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모든 피해자를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완전히 배제

시키는 이른바 순수 No-Fault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하

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형된 No-Fault보험제도

가 그 시행 중에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순수한 법 이론적 문제라기보다는 고

도의 정치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순수 No-Fault보험제도를 당장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제도적․문화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중․장기적 관점에

서는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를 수용하기 위해

서는 우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의 한도를 점차 확대하

여 무한으로 강제 보험화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적용

하고,궁극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을 제1당사자 보험화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이 완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절 배제하고 위자료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적인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보험회사는 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제도로의 점진적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은 현행 구조를

유지(한도액은 점차 무한으로 확대)하되,자기신체사고의 피해자도 그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편입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480)두

480)일본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운전자 및 동승한 근친자 상해보

험(자손사고)을 강제보험으로 개발하여 그 보험에서 모든 피해자(가해자가 사상한 경우를 포함)를

동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궁극적으로는 이를 발전시켜 양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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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급부(될 수 있는 한 종합보험인 대인배

상II의 급부까지 포함)의 정기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세 번째로 임의자

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I)의 상품 내용을 개선481)하여 자동차손해배

상책임보험과 일치시켜 상품내용의 완전한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이미 한계가 드러난 종래와 같은 민사배상이론에 의한 처리보

다는 사회 연대적 처리를 보다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방향은 피해자의 과

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모든 피해자를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하

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순수 No-Fault보험(제1당사자보

험)화를 추구하고,나아가 자동차사고 인적손해의 담보방식을 사보험(私保

險)제도에서 완전히 탈피시켜 산재보상제도와 같은 재해보험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며482),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인적

손해배상사고를 하나의 법체계하에 두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과 같

이 완전히 사회보험화된 종합적인 인적 손해보상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징벌과 억제의 효과를 가진 불법

행위법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오랜 기간 동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모든 제도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우

리나라의 상황 하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하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한 사회

일원화하여 자동차사고 인적손해의 담보를 제1당사자보험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다;吉

川吉衛,“事故と保險の構造”,同文館,1988,133면,金澤理,“交通事故と責任保險”,成文堂,1974,

209-219面.

481)최근에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고 있고,대인배

상II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보험자군(자기신체사고)이 사상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으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보험 소비자들이 동 보험특약에의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현실은 향후 선진국의 발전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볼때 고무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82)자동차사고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통일단계에서 보험기업은 의무적 자동차보험에서 탈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보험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고액소득자의 소득보상보험과 사회

보장을 보완하는 재해보상보험,대물배상보험 및 물보험 쪽인 것으로 보고 있다;Atiyah,"Acci

dents,CompensationandLaw",3rded,London:Weidenfeld&Nicolson,1980,p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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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적 측면에서 불법행위법리에 대한 완전한 배제는 그 시행 자체에 상당

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손실분산과 위험배분,피해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법리

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면서 책임보험 등 기존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

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

해자보호에 있어 보다 공평타당하고 효과적인 인적보상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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